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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세기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전통적 가족유형 변화, 

가치관 변화, 피임법 보급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보건의료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고령화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

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평균수명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들의 곧 노인계층으로 진입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고령화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낮

은 출산수준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미래 한국사회

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

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

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 회복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중기계

획으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는 시행계획 상 목표들이 달성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책들이 출산력 변화에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측정하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다. 

  실로 저출산 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은 출산율 제고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어 왔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시작되는데, 그간의 

정책들의 효과성을 토대로 정비‧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향

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들의 체

질 개선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분야에서의 정책의 효과성을 평

가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2009년 한 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간적인 한

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 분야의 정책들의 효과

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다 정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연구진

은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한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많은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에

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준 본 연구원의 오

영희 박사와 이현주 박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

둔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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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Model for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Korea Government launched the First Basic Plan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2006～2010), with budget of around 20 trillion 

won for the low fertility area only. Since the Second Basic Plan will start 

from 2011 and the huge amount of budget has been input, the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the low fertility related policies has been paid considerable 

attention to. Nevertheless, few attempts have been made at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due mainly to the short period elapsed since 

enforcement of the policies.  

  This study made an attempt to develop models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devoting itself to 

review on the previous researches and cases, analysis on structure and current 

status of the policies on low fertility, systematization of fertility related 

indicators, an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vel of policies among OECD 

countries. As a result, several models were develope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based on the logical model established for 

casuality between policies and fertility. Such models approved, through 

simulations, to be adequate for and applicabl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요 약 

1. 연구의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2006～2010)을 시행하여 5년의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분야에 18.9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은 오

래 전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2006년부터 본격화됨으로써 그 효과성을 분

석하기에는 경과기간이 너무 짧다는 한계성이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정책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막대

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

이 집중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에 체계적인 

논의점들 제공하며, 향후 실제 평가에 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10년경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 연구

의 결과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중

요한 기본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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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내용

□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 정책평가의 개념과 범주 및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출산력 결

정요인에 대한 제 이론 고찰,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대

한 국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본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설정하는

데 반영하며, 특히 본 연구의 목적으로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모형 구축에 반영

□ 저출산정책 구조와 현황 분석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의거하여 실시 중인 우

리나라 저출산정책의 기본구조와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

로 모형에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저출산정책의 범주와 종류

를 설정함. 

□ 출산력 지표체계

  — 이론적 고찰 결과 및 실증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출산력 변화와 관

련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거시적과 미시적인 지표들

로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효과성 평가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변인(주로 통제 목적)들을 제시함. 

□ 저출산정책 국제비교평가

  — OECD 국가들간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수준

을 간접적으로 평가. 이는 개별정책의 효과성을 직접 평가하기보다 

이미 저출산정책의 효과가 입증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함. 

  — 이를 위해 OECD 22개국의 아동돌봄책임의 사회화와 가족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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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을 적용함. 군집분석은 OECD 개

별국가들의 가족정책 특성으로서 아동돌봄책임의 사회화 정도와 가

족화 지원 정도에 적용. 군집분석이 아동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가족화

에 따른 차이를 단순 도식화할 수 있다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다차원척도분석을 적용. 다차원척도분석은 군집간 차이를 2

차원 평면공간에 보여줌으로써 OECD개별국가들의 아동돌봄책임의 사

회화와 가족화 지원 수준에 따른 정책특성의 전반적 비교 평가 가능. 

□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개발

  — 선행연구 고찰 및 국내외 사례 검토 결과 등을 기초로 출산력 변화

에 대한 저출산정책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 설정 및 인과관계

의 논리모형 개발 

  —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들로 거시적 및 

미시적 평가모형을 개발

  — 각 효과성 평가모형들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실시 

및 환류(feedback)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의 개념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평가하

는 것으로 규정

□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의 기본원칙

  — 최종결과물에 관한 효과성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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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온 정책들을 대상으로 실시

  —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산출을 통하여 의도했

던 긍정적인 변화에 관심을 두어 그 변화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측

정하고 분석

  —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은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 모두를 포함

  —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서는 특정 평가대상 정책 이외의 정책들

이나 사회경제적 여건들의 영향을 통제

  — 정책과 출산력 변화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평가설계를 통

한 실험설계접근법을 적용

  —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평가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

해 질적 방법보다 양적 방법에 중점

  —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는 거시적인 자료와 미

시적인 자료(개별자료) 모두를 이용

□ 평가 대상 저출산정책 도출

  —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에서 평가 대상 정책들로

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출산력 변

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의 영역에 속한 정책들과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영역에 속한 정책들. 단,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의 영역에 속한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출산지표로는 합계출산율, 총출생아수, 출산간격, 특정순위로의 출산이

행정도, 출산간격, 연령별출산율, 출산순위별 출생아수(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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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인들 즉, 정책, 출산력지표 및 출산선행변

인 간의 효과성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세부정책영역별 또는 개

별정책별로 논리모형을 제시

 —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정책들은 자녀지출비용 부

담을 직접적으로 줄임으로써 출산력에 정적인 효과

 — 경제적 지원 확대는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 모의 경제활동참가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모의 추가 출산에 대한 심리적 및 

경제적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출산력에 긍정적인 기여 

 — 다른 한편으로 취업모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돌봄노동서비스 구매 등

을 통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기여

 — 이들 여성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일-가정 양립 등의 여건에 

따라 출산력 변화에 대해 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적인 효과도 가능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력을 높이고, 간접적으로는 여성생식보건 및 

태아건강 증진, 임신소모율(태아이상율) 감소, 임신성공률(출산성공율) 

제고의 보건의료적인 효과성을 가져 출산력 변화에 긍정적인 작용

 —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에 속한 일-가정양립 환경 조

성의 정책들은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전일제)을 높여 출산력에 긍정적

인 효과.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의 정책들은 가치관

(자녀관, 가족관, 양성평등관)을 변화시켜 이상자녀수 증가와 남성자

녀양육참여율 제고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출산력에 긍정적인 효과.

□ 이와 같은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모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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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시적인 평가모형으로는 우선 출산력변수나 출산선행변수를 종속변

수로 하여 특정 정책과 통제변수들이 포함되는 중다회귀모형 적용

 — 수행기간이 매우 짧아 충분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적횡단면적 회귀모형과 개별자료를 이용한 회귀

모형을 적용

 —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책변수가 출산선행변수를 매개로 출산력에 미

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경로모형 적용

□ 이들 모형들에 실제 자료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효과성 평가

결과는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논리모형과 반드시 일치하지

는 않는다. 주된 이유들로는 주로 자료의 한계성에 기인.

 — 저출산정책들을 시행한지 불과 2년에 불과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

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

 — 정책 지속 기간이 짧아 정책실적을 측정한 자료의 생산기간도 아주 

짧아 그 결과의 신뢰성 내지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

 — 정책과 상호작용을 하여 통제가 불가피한 독립변수들도 충분한 자료

를 확보하는데 다소 한계

 — 적용된 자료들이 실험설계에 의하지 않아 저출산정책의 효과를 정확

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 이와 같은 이용 자료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각 

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료속성 등에 따라 적합한 모형 선정 및 적용 필요

— 다만,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 

생성(특히 실험설계에 기반한)에 보다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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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다. 인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인구의 규모나 구조를 변

경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전자는 질적인 접근으로 인구자질향상정책, 그리

고 후자는 양적인 접근으로 인구조정정책(population control policy)에 해당

된다. 질적이든 양적이든 인구정책은 그 자체적으로 고유한 수단을 갖기

보다는 주로 여러 정책들의 통합된 행태로 존재한다. 그러한 정책들로는 

보육정책, 교육정책, 조세정책, 문화정책, 사회보장(복지)정책, 보건의료정

책, 여성정책, 주택정책, 국방정책 등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슈들 중 하나는 저출산현

상이다. 정부는 초저출산현상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령화현상에 대처하

여 인구구조를 미래사회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5년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차원의 기구체로서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06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대

부분의 중앙정부 부처들과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분야(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사

회적분위기 조성)에서 76개 이행과제, 24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의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분야에 18.9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논란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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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논란은 출산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인구조정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

나의 논란은 그와 같이 인구조정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이다. 전자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하에서는 ‘저출산정책’으로 

표기)을 형성하는 과정서부터 제기되어 왔다. 저출산현상으로 파생되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 세원부족, 고령화현상에 따른 사회보장지

출 증가 등의 문제들을 경제 활성화,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외국인노동력 중심의 이민정책도 그 해법들 

중에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후자는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것으로 오

래 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해 각종 정책을 구사해왔던 많은 국가들에서

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한 예로, 프랑스에서와 같이 인구고령화 대책으로 

인하여 누적적 재정 적자를 경험하는 사회에서는 과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으로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큰 관심사가 되었다(은기수 

외, 2005). 

  출산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공적 개입이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

는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개입은 분명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d'Addio, 2005). 이러한 확신은 쉽게 검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

로는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파악이 곤란하고, 정책들

의 의도된 성과를 쉽게 계량화하거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한

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정책(수당, 조세정

책, 휴가제도 등)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은 주로 개별국가의 

정책이나 OECD 국가간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그 방법으로는 시계열 회귀분석과 정적횡단면적(statics cross-sectional) 분

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효과성 평가의 결과는 학자들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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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정책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정책들의 효

과성을 분석하기에는 정책 경과기간이 너무 짧다는 한계성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정책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분석

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출산관련 지표체계를 검토하여 

모형에 포함될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평가대상으로서 정책들을 측정할 지

표들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수준을 

OECD 국가간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며, 이어서 개별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에 체계적인 논

의점들 제공하며, 향후 실제 평가에 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 향후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을 평가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2010년경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과성을 평

가하는데 중요한 기본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서, 제2장

에서는 정책의 효과성 평가의 개념과 방법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다. 또한, 출산력 결정요인에 대한 제 이론들을 고찰하고, 저출산 대응 정

책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고찰 결과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설정하는데 반영하며, 특히 본 연구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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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 구축에 반영한다. 

  제3장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의거하여 우

리나라 저출산정책의 기본구조와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

과성 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출산과 관련

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거시적과 미시적인 지표들로 체계화

하고, 이를 통해 효과성 평가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변인들을 제시한

다. 특히, 앞서의 저출산정책의 현황과 연계하여, 효과성 평가모형에 포함

되어야 할 정책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OECD 국가들간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정

책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개별정책의 효과성을 직접 평가

하기 보다는 이미 저출산정책의 효과가 입증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

한 것이다. 

  제6장에서는 주요 저출산정책들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효과성의 논리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 대응 개별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한다. 이어서 개발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

해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건의를 제시한다.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문헌조사, 프로그램 논리모형, 군집분석, 다차원척도분석, 

다중회귀모형(시계열, 정적횡단면), 경로모형(path analysis) 등의 연구방법

을 적용한다. 

  우선 문헌 조사를 통해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주요 대상에는 정책 평가

에 관한 이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이론, 저출산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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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평가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이론들과 사례들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저출산정책에 있어서 프로그램 논리모형이란 정책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대한 논리적인 연관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모형은 정책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데, 최종적인 논리모형은 이론들이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된 변수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구축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수준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평가하고

자 하며, 이를 위해 OECD 22개국의 아동돌봄책임의 사회화와 가족화 정

책들에 대해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을 적용한다. 우선 군집분석은 

OECD 개별국가들의 가족정책 특성으로서 아동돌봄책임의 사회화 정도와 

가족화 지원 정도에 적용한다. 군집분석이 아동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가족

화에 따른 차이를 단순 도식화할 수 있다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

으로 다차원척도분석을 적용한다. 다차원척도분석은 이들 군집간의 차이를 

2차원 평면공간에 보여줌으로써 OECD 개별국가들의 아동돌봄책임의 사회

화와 가족화 지원 수준에 따른 가족정책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진다. 

  끝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중회귀모형과 경로모형(path analysis)을 적용한다. 다중회

귀모형은 다시 시계열적 분석모형과 정적횡단면적 모형으로 구분하여 구

축한다. 한편, 경로모형은 저출산정책이 직접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 다른 사회경제적 변인에의 영향을 통해 효과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

에 시도된다. 이들 각 분석기법에 대해 도입근거와 모형식을 각각 제시하

며,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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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평가 개념 및 범주 

  정책평가는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들어와서야 본격적인 연구영역을 확

보하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그 보다 늦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정책학

의 핵심적인 연구 분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이윤식, 1993). 이와 같은 역

사를 가진 정책평가의 개념은 학자 개인이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Anderson은 “실제의 현실 생활조건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측정해보고자 

하는 시도”로, Dye는 “정책의 결과를 배우는 것”으로, Hatry는 “특정한 정

부사업이 국민에게 미친 모든 장단기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특정한 정부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Nachmias은 “정책이

나 공공사업계획이 그 대상에 미치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

련지어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리고 Vedung은  

“정부개입의 과정·산출 및 그 결과의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사후적으로 

정밀하게 사정하여 미래의 실제적인 행동에 반영하는 회고적 사정”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이광희, 2003:4-5).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평가는 “정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의주요정책의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에서는 정책평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의 적합성, 

시의성, 정책추진의 효과성, 능률성과 사업진도 및 국민의 만족도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김성준‧윤수재,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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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성과나 정책분석은 정책평가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개념을 가진다. 정책성과는 “조직 및 그 구성원이 서비스

의 생산 및 제공을 위해 수행한 업무, 정책 및 활동 등의 현황 또는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박중훈, 1999:9), 정부의 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며 이에 대한 측정 및 환류 과정을 평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이광희, 

2003:4-5). 정책분석은 사전적으로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

하여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된 후에 

집행과정이나 정책결과를 사후적으로 분석․고찰하는 정책평가와 구별된

다(이윤식, 1993:60). 한편, 정책평가를 “효과평가”나 “능률성평가”등의 부

분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연구함으로써 전체적인 평가모형이나 평가이론을 

정립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윤식, 1993:75).  

이광희(2003:4-5)는 제 개념들을 종합하여 정책평가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측정되고 사정된 결과를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인과 분석 및 환류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정책평가의 목적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은 포

괄적이면서도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Chelimsky(1985:8)는 평가

가 정책형성단계에서 신규정책에 대한 필요성 혹은 정당성 확보, 정책집

행단계에서 정책의 비용효과성 확증, 그리고 정책 효과성 검증과 지속, 수

정, 종료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원필욱, 2002:7-9). 김성준‧윤수재

(2002:2-4)에 따르면,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상황에 대

한 점검, 분석, 평가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정부업무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키는데 있

다. 정정길 외(1996:40)는 정책평가의 목적을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필

요한 환류적 정보 제공, 정책업무 추진에 대한 책임성 추구, 그리고 정책

업무 추진에서 드러난 변수간 인과관계 검증을 통한 이론 구축에 기여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모형평가에 관한 연구26

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윤식(1993:78)에 의하면, 정책평가는 정책과정

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평가의 범위나 종류는 평가대상 정책의 과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김성준‧윤수재(2002:2-4)는 정책과정에 따라 정책집행단계에 대한 평

가와 정책성과단계에 대한 평가로 구별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정책집

행단계에 대한 평가는 세부적으로 정책 준비의 체계성, 정책 집행의 능률

성, 정책 수용성 제고 노력, 그리고 정책추진역량의 극대화 등에 관한 평

가로 구분된다. 정책성과단계에 관한 평가는 일정대로의 추진 여부와 방

법의 효율성, 목표효과의 질적 정도와 대상자의 만족 정도, 당초 의도하거

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파급 영향 등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정책평가의 범위나 종류는 평가대상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

다. 정책평가대상은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에 따라 지표 개발과 책무성이 달라진다. 산출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제

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만 측정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책임 소재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결과(산출이 

가져오는 결과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어려우며,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1) 종합적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결과

물만이 아닌 자원의 투입과 이를 결과물로 전환하는 행정역량을 성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성준‧윤수재, 2002:91-94).2) 

1) 김성준‧윤수재(2002:91-94)는 산출평가가 결과평가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다수 정부활동의 초점이 투입 위주로 이루어지

고 있어 산출만 제대로 평가해도 진전이 있으며,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결과에 

대한 평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2) 정책투입 자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는 예산을 들 수 있다. 김성준‧윤수재(2002:91-94)에 

따르면, 성과에 대한 정보와 예산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미국 등에서 있어왔으나 행정부에

서 준비한 성과계획과 입법부 감독 및 예산배분과정이 유리되었다는 것이 그 실패원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단지 예산배정을 기계적으로 성과나 결과와 연계시키려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과정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희소자원을 배분하는 정치적 

선택의 과정이며, 성과에 관한 정보는 선택의 요소이지 유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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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범위는 시간과 내용을 기준으로도 구분해볼 수 있다(원필욱, 

2002). 시간 기준으로 보면, 정부활동의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장시간이 

요구되므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시간을 설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출물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나, 최

종결과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

간경과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유형은 Chelimsky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 

그는 평가를 착수전평가(Front-end analysis), 평가성사정(evaluability 

assessment),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효과성평가(effective or impact 

evaluation), 정책 모니터링(program or problem monitoring), 그리고 평가종

합(meta-evaluation or evaluation synthesis)으로 유형화하였다(Chelimsky, 

1985:9-11). 착수전평가는 신규정책을 진척하기에 앞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대상과제 설정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검토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평가성사정은 보다 큰 본격적 평가에 앞선 첫 국면적 성격으로 이후 정책

의 효과성 평가 수행을 위한 적실성과 유용성을 결정하게 된다. 과정평가

는 집행된 정책활동의 과정 즉 관리전략, 운용, 비용, 고객과 실무가의 상

호작용 등을 기술 및 분석하여 이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효과성평가는 관찰된 변화가 다른 요인이 아닌 바로 정책의 결과인가를 

증명함으로써 정책이 실제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알아내는데 초점을 두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차후 연도

에 이전 연도 정책의 성과나 효과를 재점검 및 평정하는 항목을 개설함으

로써 단연도 평가에 따른 비현실성을 완화하는 조치가 요망된다. 정책 모

니터링은 다른 평가들과 달리 단 한번이 아닌 계속적 평가과정으로 정책

문제의 특성에 관한 정보나 여러 영역에서의 정책진척 상황을 파악한다.  

  현실적으로 주요 정책과제 평가의 접근방법은 과정평가와 효과성평가의 

속성상 그 효과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계시켜 예산결정과정상 참고자료로 활용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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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성과단계에서의 효과성 평가는 이를 실

행할 방법론의 부재 내지 취약성에서 제도의 한계가 있다. 효과성 평가의 

기본적 방법은 무작위 현장실험을 구성하는 것으로 비록 적용 영역의 제

한, 지엽적 결과물,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 및 처방성의 취약 등 비판의 여

지가 있으나 오히려 고전적 실험방법은 평가자의 비전문성, 추상적 목표 

등에 기인한 불확실한 정책 집행, 평가설계 상 시간 부족 등 비전문적 관

리 등에 의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Chelimsky, 1985: 

원필욱, 2002:7-9).

  정책평가의 개념과 목적 및 유형에 관한 여러 주장들은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정책과제평가체계로 압축, 정리될 

수 있다.3) 주요정책과제평가체계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세 단

계별로 구분하여 6개 평가기준과 12개 평가착안사항으로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은 과정평가로 그리고 정책성과는 성과평가

로 구분할 수 있다(박영창, 2005). 정책성과단계에서 목표 달성도의 평가

기준은 당초 설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과평

가의 의미를 가진다. 또 다른 평가기준으로서 정책효과성의 평가기준은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

으로 효과성평가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박영창(2005:95)에 의하면, 효과성 평가(evaluation of policy effectiveness)

란 정책이나 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직접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4) 주로 단기적이며, 직접적이고, 의도했던 객관적․주관적 효

과가 효과성 평가의 주된 관심이다. 정책이나 사업이 산출을 통하여 그 

3) 주요정책과제평가는 각 부·처·청·위원회의 업무계획 중 가장 중요하고 그 기관의 기능을 대표

할 수 있는 과제(정책 또는 사업)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광희, 2003:10). 

4) 이에 비해 효과평가(evaluation of policy)는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실시 결과로 얻어진 산출이 

국민생활에 미친 모든 영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효과성 평가와 총합효과평가(evaluation of 

overall impacts)를 포함하는 용어이다(김명수, 2003: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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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개선시키고자 의도했던 대상상황이나 집단에 대한 영향의 측정이 

효과성 평가에서 중요한 요점이다. 의도했던 효과이므로 주로 긍정적인 

변화에 관심을 두어 그 변화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① 의도했던 효과는 나타났는가? 

② 나타난 효과는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만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는가? 그리고 ③ 나타

난 효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큼(statistically 

significant)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다. 

〈표 2-1〉주요정책과제 평가체계(공통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평가착안사항

과
정
평
가

정책

형성

단계

①정책 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②계획 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 사업 등)을 

충실하게 구비하였는가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는가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

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정책

집행

단계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

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성
과
평
가

정책

성과

단계

⑤목표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⑥정책 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자료: 국무조정실(2005).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저출산정책이며,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앞서 고찰한 제 목적이나 기준의 적용이 가

능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정책이 출산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내지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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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변화, 주변 여건을 고려한 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비교적 긴 과정을 거치는 만큼, Chelimsky가 제시한 시

간기준에 의거한 평가(착수전평가, 평가성사정, 과정평가, 효과성평가, 정

책 모니터링, 평가종합)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저출산정

책에 대한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주요정책과제평가체

계로 제시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세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

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저출산정책을 시행한 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매년 작성하는 시행계획에서 사

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실행 후 목표 달성도와 예산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Chelimsky의 평가유형 중 과정평가에, 그리

고 정책평가위원회의 평가체계 중 정책집행단계(시행과정의 효율성)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저출산정책의 실행 결과

로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에서의 평

가는 Chelimsky의 평가유형 중 효과성평가 그리고 정책평가위원회의 평가

체계 중 정책성과단계에 해당된다. 정책성과단계에 대한 평가는 당초 설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가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것과 해당 정책

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

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후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논의의 초점은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한정한다. 

제2절 정책효과 평가방법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거시자료

를 사용한 국가간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여성 1인당 출산을 0.2명 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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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ert-Jaffė, 1986; Blanchet & Ekert-Jaffė, 1994; Gauthier & Hatzius, 1997). 

하지만 이 연구들은 한편으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구구

조적 특징들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매우 적게 포함하고 있어 추정모형의 

결과에 신뢰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국의 수준에서 

가족정책의 혜택의 크기를 단순히 합산한 변수들을 사용하므로 매우 복잡

한 시스템의 복잡한 전달경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민

희철 외, 2007:265).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의 연구는 개인별 자료를 사용하여 가족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 미시자료를 이용한 초기연구에서

는 가족정책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전적 유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결과에 대

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더욱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의 출산율에 대한 직접적 효과

와 (금전적 유인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구분하여 진행한 최근의 연구에

서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상당한 크기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roque and Salaniė, 2005: 민희철 외, 2007:265). 

  정책평가방법은 특정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와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도 준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평가방법은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적 평가방법

을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질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

고 어떠한 평가설계를 사용하며, 평가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정책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절차이다. 이 중에서 특히, 양적․질적 

평가방법의 정확한 활용 여부와 평가설계의 사용 여부가 중요시 되고 있

다(이윤식 외, 2004: 54-55). 이윤식(1993:76-77)은 거시자료를 이용하든지 

개인별자료를 이용하든지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처럼 정책평가의 분석틀이 되는 평가설계를 수립

하여야 한다고 한다. 정책평가에 있어서 질적 평가방법과 양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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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호 대립적이고 대체적이기 보다 상호보완적인 점을 강조하여야 한

다. 지나치게 질적인 평가방법을 강조하여 배타적인 적용을 도모하는 경

우에 평가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결하게 된다. 

  정책평가방법은 평가지표의 성격과 관련이 깊고,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다(김성준‧윤수재, 2002:91-94). 성

과평가가 성과측정이 아닌 성과위주의 관리를 위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정

부활동의 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량적‧정성

적 측정방법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Anderson과 Ball(1978)은 평가방법을 진실험연구, 준실험연구, 상관관계

연구, 설문조사, 인사․고객평정, 체계적 전문가 판단, 병상 혹은 사례연

구, 비공식관찰 혹은 증언 등 여덟 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각 평가기준

에 있어 활용 가능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원필욱, 2002:10-11). 김주

환(2003)은 정책평가방법을 분석자료의 유형에 따라 양적 방법과 질적 방

법으로 또는 평가설계의 유무에 따라 실험설계접근법과 비실험설계접근법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윤식(2000)은 실험설계접근법과 비실험설계접근법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정책과 정책결과간의 영향력 관계 구조를 규명하

는 평가이론 및 평가설계모형을 활용하는지 여부로 설정하고 있다. 실험

설계접근법은 평가이론이나 평가모형에 기초하여 설계를 수립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반면에 비실험설계접근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5) 평가기법의 

활용에 있어서도 실험설계접근법은 양적 분석을 위주로 하고, 비실험설계

접근법은 질적 분석을 위주로 한다(이윤식, 2000:193).

  실험설계방법은 실험집단과 비교(통제)집단의 선정 및 무작위 배정, 그

5) 비실험설계방법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 조사나 지표 개발 및 적용 등의 방법들에 기

초한 평가들은 다만 평가대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정책대상을 설정하여 정책수준

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평가이론이나 평가설계모형에 

기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평가대상은 물론 평가 기준 및 항목의 설정에 있어 평가자의 자의

성을 초래하게 되어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윤식, 2000).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33

리고 정책 개입 조작(manipulation of policy intervention)의 유무에 따라 진

실험설계접근법, 준실험설계접근법, 수정평가설계접근법, 전실험설계접근

법 등으로 세분된다. 진실험접근법은 위 두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

는 반면, 준실험설계접근법은 양자 중의 어느 하나만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다. 수정평가설계접근법은 비교(통제)집단 선정 및 배정의 무작위성을 

확보함으로써 진실험평가설계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달리, 전실험설계접

근법은 위의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리고 비실험설계접근법은 

전혀 평가실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평가설계접근법이다(이윤식 외, 

2004). 정책평가에의 적용에 있어서 진실험설계접근법은 정책 간여 조작

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평

가설계접근법들은 실제 적용 가능성이 크다(이윤식, 2000:193). 이상의 평

가설계접근법간의 차이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평가설계접근법의 비교

실험설계접근법 비실험설계접근법/

전실험설계접근법진실험설계접근법 준실험설계접근법

평가이론 전제 전제 무관

사업모형 전제 전제 무관

평가대상 한정 한정 광범/한정

평가기법
양적 분석 위주

질적 분석 가능

양적 분석 위주

질적 분석 가능

질적 분석 위주

양적 분석 가능

타당성의 

위협요인

내적 타당성 上

외적 타당성 中/下

내적 타당성 中

외적 타당성 上

내적 타당성 下

외적타당성 中/下

정책평가시 

적용한계

정책간여 조작 배제 불

가로 실제 적용상 한계
실제 적용가능 실제 적용가능

종합
현실적 적용 제약 극복 

후 활용가능
현실적 활용가치 우수 실험설계접근법과의 병행 필요

자료: 이윤식(2000:190).

  정책평가방법의 타당성은 특정한 평가방법이 특정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관한 것이다(이윤식 외, 2004). 이를 위해서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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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을 결정할 때 평가목적과 연계 여부, 타당성 위협요인의 통제 여

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전절차로서 평가목적과 평가대상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는데, 평가목적은 평가대상인 정책과 정책목표 간의 인과성

을 규명, 집행과정분석 그리고 단순한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정책평가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평가목적에 맞는 정책평가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인과성을 규명하는 경우는 실험설계접근

법과 비실험설계접근법 중에서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과정을 

분석할 때에는 질적 평가방법 즉, 시범프로젝트,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사

용해야 한다. 특히, 평가목적이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일 경우는 타당성 위

협요인을 통제한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이윤식 외, 2004). 

제3절 출산력 영향 요인

  저출산정책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철저히 통제되어야 할 것이

다. 일반적으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

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까지도 포괄한다. 이와 관

련, 이 절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출산력 변화의 주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되는 영향 요인들은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구축시 통제변수 설정에 반영될 것이다. 제 이론들은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이들 요인들과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통합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사회문화적 요인  

  가족개념의 변화(Aries, 1980; Caldwell, 1982)나 종교 윤리제도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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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taeghe, 1983)와 같이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력 변화의 주요 원

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 출산은 모든 문화권에서 강력한 종교

적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가 변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회문화적 관점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에 의하여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 즉 가족의 형성에 대한 사회의 가치체계나 신념, 규범 등이 출산

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세속화, 도덕의 약화, 개인의 자

율성 강화, 후기물질주의, 평등적 성역할, 여성해방, 동성애에 대한 수용, 

동거에 대한 선호, 부모됨의 연기(만산) 등과 같은 가치들은 저출산과 관

련성이 높다.

  몇 십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는 유교주의의 전통적인 사고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 가족생활에서 혈통을 중시하여 왔다. 그 결과, 대부분 

조기에 결혼을 하였으며, 출산은 모든 남녀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져 왔다

(Kwon, 1977). 그러나 이와 같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보편적인 가치관은 

현대에 들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고학력과 독립적 주체성을 나타내

는 사회적 원자화(social atomization) 및 여권주의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

이나 출산보다 개인적 성취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또한 많은 유럽국가에

서 독신주의와 이혼의 결과로 여성이 압도적인 독신가구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Chesnais, 2000). 

  결혼과 가족제도의 변화는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혼이 보편적이며, 부부가 개인적 경력을 추구하거나 기타 

목적을 위해 장기간 별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혼화, 자발적 무자

녀부부와 독신주의자의 증가, 높은 이혼율 등은 포스트모던사회의 특징이

다(Dorbitz & Hohn, 2000). 또한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현재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향후 가족을 형성할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사회 경제적 환경에 노출되어왔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기성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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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족형성에 자신의 인생계획을 전적으로 종속시키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가족형성 여부나 시기를 결정한다. 

  가치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많은 연구들은 교육

을 들고 있다. 실증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이에 따

라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혼인시기가 연기되고 있으며, 독신의 경

향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 참여는 결혼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시

작 시기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뿐 아니라, 개인의 여러 조건과 능력을 

변경시키고 심리적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여, 결혼과 출산 행태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수준이 결혼 여부와 시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Moon(1990), Noriko와 

Kim(1991) 등은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의 잠재적 혜택을 초과하는 단점(한

계성)을 인식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달리, Choe와 

Li(1997)에 따르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감소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여성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보편혼의 사회규범을 따르되, 미혼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연령을 늦추고 있다. 

  박민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변

화하고 있으며,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 제도

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용납

됨과 동시에 개인들이 재빠르게 이를 수용하고 있다. 둘째,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서 결혼이 선택되며,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본인의 손익계

산에 따르고 있다. 셋째, 개인의 욕구나 가치는 보다 더 구체화되면서 애

정은 전제조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해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나 가족형성의 

의미가 제도적 압박에서 벗어나 합리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

었다는 점에서 신가정경제론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에 대

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어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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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의미의 변화는 오히려 적절한 상대

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만혼으로 나타나고 

있다. 

  Oppenheimer(1997)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결혼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킴

에 따라 결혼 불안정성(marital instability)이 증가하고, 이것이 저출산을 야

기하고 있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가내 성별 분화에 따른 노동은 더 이상 현재의 결

혼 생활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고 한다. 따

라서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가 기회가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으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원

하고, 이것이 만혼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결혼연령의 변화를 산업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족 수준의 전략으로 보고 있는 한경혜(1990)

의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김경신과 이선미(1998)의 연구는 결혼의 필요성이나 결혼의 목적, 

가사분담이나 여성취업 등에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경향을 보

여주면서도 가부장적 결혼이데올로기가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 속에 여전

히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결혼과정에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 가부장적 관점과 양성평등적 관점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동시성의 비동시성”으로 이러한 

이중적인 경향은 상황에 따라 진보적이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함인희 2001). 

  따라서 결혼 의미의 변화를 결혼의 필요성이나 가족의 가치에 대한 부

정으로 보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일정 연령이 되면 무조건 결

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효용성을 상실하게 된 상황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사회적 규범이 효용성을 상실하는 순간, 개인들에게 강요하는 

압박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결혼과 가족 형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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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범위와 유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넓어졌으며, 이것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혼현상을 빚어냈다고 볼 수 있다. 

  Roussel(1994)는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효과)들을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요인 중 문화적 요인(cultural effects)으로 사회계층간 

규범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발생한 ‘제2의 출산율 저하’는 가치관의 변화, 학생 및 여성의 이동 증가 

등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

이되고 있다. 

  Beets(1997)에 의하면 교육은 지식과 정보 및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

성을 높인다.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여,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에 의하

면, 교육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결혼선호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자

녀수에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그 국가나 국민을 사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데에 대부분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 많은 학

자들은 현재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성분

업적 역할규범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밝히고 있

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가부장적

인 유교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국가들이며, 독일어권국

가과 남부유럽국가들도 전통 보수적인 가톨릭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이

삼식 외, 2005). 가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정도는 개인,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 및 

가족의 생애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양성평등한 가족 및 직장 관행

은 미혼자들에게 결혼 및 출산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기혼자에게는 

출산시점을 앞당기고 희망 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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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박수미, 2005). 

  Atoh(1998)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된 저출산 원인으로 출산 및 양육의 

기회비용과 일-가정의 양립 곤란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 

여성들은 전일제로 일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추구하고 있으나, 

결혼과 출산시에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게 되어 취업을 중단하게 되는 

이른바 경력단절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여성들이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한다. 이는 가구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기회비용으로 인식되어, 

여성들은 결국 혼인 및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고학력 여성

일수록 행정, 경영, 전문가 등 상위직종에 종사할 개연성이 크고, 남성과

의 임금 차이가 적어져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Atoh, 1998). 

  Beets(1997)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가사

에 대한 태도와 역할이 변화하지 않아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사와 경제활동참가간의 양립이 더 큰 문제로 다가

옴에 따라, 여성들은 결국 아이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가지려 하며 심지어

는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Beets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은 저

출산현상을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의 남녀간 불평등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남녀간의 평등이 오히려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Palomba와 그의 동료들은 남녀

평등이 출산율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Palomba et. al., 1997). 즉, 남성의 가사의무를 강조하는 경우 여성의 자녀

양육과 취업간의 양립이 용이하게 되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반면, 남녀평등 고취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출산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한 예로, 남녀평등이 강한 북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가부장적인 사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모형평가에 관한 연구40

회풍속이 강한 남부유럽(이태리, 스페인 등) 및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적으로도 가사와 고용 및 사회전반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앵글로색슨과 노르딕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Jean-Claude Chesnais(2005)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s paradox)"로 칭하고 있다. 즉, 양성평등이 전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기조를 형성하고 실천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양성평등 수준

과 출산율 수준은 정비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나. 양성평등 가치관이 확

립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양성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2. 경제적 요인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은 경기나 경제 수준을 포

괄하는 거시적인 차원과 가구소득이나 임금 및 이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포괄하는 미시적인 차원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가. 거시적 차원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용상태의 안정성과 경기는 출산력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Hoem과 Hoem(1996)은 영국에서 1970년대 초이

래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었다고 한다. Witt와 

Wagner(1995)도 동독의 출산율이 통일 전(1990년) 1.6에서 통일 후(1993년)

에 0.7로 낮아진 이유를 고실업, 시장에서 노동가격 저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 스웨덴에서 경제가 최악 상태를 겪으면서 출산율이 1999년에 

1.52명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계약직 증가 등)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찾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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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Hoorens et al, 2006). 특

히, 여성의 소득이 가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맞벌이가정에서 급격

한 실업률 증가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

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당시 낮은 생산과 높은 실업률로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로 인한 부모휴직의 소득대체율, 보육의 질 

저하, 아동수당 감소 등 가족정책 범위의 축소는 직‧간접적으로 양육비용

을 증가시켜 출산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Hoem, 2005). 

  Hoorens et al(2006)은 스웨덴의 출산율 변동추이를 경기 및 고용과 동하

는 롤러코스트 변화로 설명한다.6) 경제부흥기에는 임금 인상과 경제사회

안정대책 등이 나타나, 복지 수준이 증대되고 새로운 정책적 관심이 생겨

난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비용이 감소하고, 출산율도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불황기에는 임금 성장이 없고, 고실업률이 지속되고 

복지수준이 감소하여 불안정해지면서, 자녀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이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삼

식(2007. 11포럼)은 스웨덴에서 GDP성장률과 출산율은 약 6년간 시차

(time-lag)를 두고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이에 대해 

Andersson(2005)은 장기적으로 코호트출산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수

준이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출산수준이 낮

아지거나 높아지기보다는 여성들이 소득과 혜택을 최적화함으로써 출산시

기 및 간격이 이동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7)

  일본 사례로서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였는

데, 경기 불황으로 여성고용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하여 만혼화 경향이 증

가한 결과이다(Retherford & Ogawa, 2005). 2006년에 출산율은 2005년 1.26

6) 반면, 덴마크, 프랑스 등은 90년대 노동시장쇼크와 출산율간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

났다(Hoorens et al, 2006).

7) Andersons(2003)는 출생코호트 변동분석을 통해 롤러코스터의 급변한 출산율이 단조롭게 변화

함을 제시하여, 롤러코스트 변화가 출생코호트와 단기간 합계출산율 변동 결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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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6년 1.32로 높아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경기 회복으로 인해 ‘젊

은 세대의 생활 안정 및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증가하고, 기

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고용이 안정(남성고용자, 정사원 증가 등)되어 

20~30대에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8) 거

품경제 붕괴 후 장기 불황이 지속된 '취직 빙하기'엔 젊은 남녀들이 장래

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을 연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풍조가 강했으나, 최

근 고용환경 개선으로 뒤늦게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커플이 증가한 것이

다. 이에 대해 이삼식(2007.11)은 일본에서 GDP성장률과 출산율간에 약 4

년간의 시차(time-lag)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미시적 차원

  지금까지 많은 이론들이 가구소득이나 개인임금 등 미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요인들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여 왔

다. 대표적으로 베커의 출산력모형(Becker-Type Model of Fertility)은 신가

정경제출산력모형(New Home Economics Model of Fertility)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자녀를 가짐으로써 추구되는 만족은 자녀수가 아닌 자녀 전체적

인 질의 함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가족이 생산하는 기본

적인 상품은 자녀의 질이라는 것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인간의 질적 수

준의 향상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로 개인의 시간가치가 증가

한다. 만약 자녀가 시간 집약적인 상품으로 간주된다면 즉, 인간자본의 증

가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한계생산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개

인당 시간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녀양육 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

품을 선호하게 된다. 소득효과는 자녀수보다는 자녀의 질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유도될 것이다. 

8)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경기 회복으로 고용 사정이 좋아지면서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

년생)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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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s의 인구변동과 대응이론(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재

조정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으로 장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규

모 축소 또는 결혼 연기 등을 통해 의무 등에서 탈피하는 것이다(David, 

1963).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는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Cardwell, 1976). 즉,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

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 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부부가 기대한 

이상으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자녀들을 둘 수 있으

나, 그렇지 못한 경우 자녀 갖기를 주저할 것이다(Easterlin, 1978). 즉, 출

산율은 기대되는 상대적인 소득과 자원에 따라 감소되는 만큼 0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출산력이론

(Socio-economic Theory of Fertility)에서 출산율이 자녀에 대한 수요와 공급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Easterlin, 1983). 수요는 시간과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교육, 도시화, 신상품, 신기술 등

이 소득과 시간과 관련하여 자녀보다 이득이 될 경우, 자녀수요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통합적 관점

  Casterline(2001b)과 Cleland(2001)는 출산력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려면 하

나의 이론보다 여러 이론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전통적인 인구변천이론은 20세기 세계의 인구동향을 설명하는데 적

합하나, 향후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최근 유

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개인의 행동과 사회규범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개념이 설득력 있다. 그러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모형평가에 관한 연구44

나 이 역시 이미 한차례의 인구변천을 경험한 사회의 향후 출산수준을 예

측하는 이론으로서는 아직 미흡하다. 이처럼 향후의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포괄적 이론이 부재하는 현시점에서는 인구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

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생물의학, 진화인류학 등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통

합적 사회과학모델이 필요하다. 

  RAND Europe의 Grant와 동료들(2004)은 저출산의 원인과 결과 및 대응 

정책들 간의 관계를 미시적 거시적으로 종합하여 [그림 2-1]과 같은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틀의 핵심은 인구구조(연령구조와 민족 종교의 

구성)와 인구성장률이며, 출산력과 사망력 및 국제이주와 같은 미시적 수

준의 요인들이 전체 인구의 증감과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거주지, 가족의 크기나 구성에 관한 미시적 혹

은 개인 가족 수준의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로, 출산력이나 국제이주와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 여기에서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은 개별가구의 경제상

황이나 자녀양육비용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

로 개인의 출산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

에는 결혼, 동거, 이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있다.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국가의 출산

력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친다. 이상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의 경제상황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변

인들이다. 거시경제 요인 이외에 여권신장이나 개인주의와 같은 사회규범, 

의료 및 기술의 발전 수준, 질병 패턴 등이 포함된다. 저출산 대응 정책은 

예방책과 개선책으로 나뉘며, 예방책은 직접적 예방책과 간접적 예방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예방책은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며, 간접적 예방책은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수준의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 예방효과를 갖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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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RAND Europe의 개념틀

출처: Grant, J., Hoorens, S., Sivadasan, S., Loo, M., DaVanzo, J., Hale, L., Gibson, S., & 

Butz, W.(2004). 

제4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사례

  정부의 가족정책이 출산율 변동에 미친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다양

하다. 그러나 평가 결과는 정책별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로

는 우선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단선적이지 않고, 여러 매개적인 

요소들을 통해 이루어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되는 정

책들이나 그 대상(수혜자)이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이나 특징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가 제도의 특징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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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저출산정책들의 효과

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찰하고, 본 연구에의 함의를 구하기로 한다. 

  1. 외국 사례

가. 수당 및 조세정책의 효과성

  일반적으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분석은 Becker와 Leibenstein의 모델9)

에 기초한다(d'Addio, 2005). 자녀에 수반하는 각종 수당과 세금 감면은 자

녀지출비용을 줄임으로써 출산과 가구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10). 이와 

같은 경제적 모델에서는 자녀지출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직접비용은 자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구의 

추가적 비용으로 식료품, 의복, 아동양육 및 보육비용, 주택비용 등을 포

함한다. 간접비용은 자녀출산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모의 소득감소로 주로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무시

간을 줄이는 경우, 출산으로 인해 경력 성공 가능성(career prospects)이 감

소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비용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

록, 가구소득이 감소될수록 증가하며 소비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는 둘

째자녀에 대한 직접비용을 줄이게 한다. 직접비용이 부모 모두에게 부담

을 지우는 것인 반면, 간접비용은 배타적으로 여성에게만 지워진다. 이는 

자녀지출의 간접비용이 여성의 경력관리, 노동참여,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

기 때문이다. 한편 간접비용은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고 직접비용보다 큰 

9)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자녀에 대한수요는 개인의 선호와 자녀 지출비용사이의 함수이다. 이 

모델은 자녀는 특별한 종류의 자본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10) 이러한 효과는 가정의 “소득효과(자녀수당으로 인해 높아진 가구소득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도가 “대체효과(소득이 높으면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커 자녀 수

를 줄이게 될 것)”보다 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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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게 마련인데, 간접비용의 규모는 모의 취업기회와 함께 증가한

다. 자녀 지출비용과 출산율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부

족으로 매우 어렵지만 여러 연구들은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d'Addio, 2005). 

  아동수당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40~1950년

대 서구복지국가에서 인플레이션 하 임금상승 억제, 출산장려 차원 등에

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11) 최근 아동수당은 대다수 OECD 국가(OECD

국가 중 미실시국은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등 88개국에서 가족과 아

동빈곤 감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GNP의 평균 약 2~3% 지급). 아동수당 지급 형태는 초기에 근로

자, 가족규모, 아동출생순위, 자산조사 등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적이었으

나, 점차 보편적으로 적용하였다. 예로,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

에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소득자산조사에 기반하여 제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

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빈곤아동 

예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자녀출생순

위나 아동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 장려와 연계

되어 있다. 최근의 추세로 프랑스와 같이 강력한 수당지급 국가를 제외하

고는 아동수당이 불충분할 경우에 출산율에 큰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장혜경․홍승아․송치선, 2005). 

  Gauthier와 Hatzius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가족수당 2.5% 증가는 출산율

을 0.07명(4%)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Gauther & 

Hatzius, 1992). Laroque와 Salaniė(2005)에 의하면, 프랑스가 1994년  아동

양육수당(APE, 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을 2번째 자녀까지 확대한 

11) 프랑스 1932년, 캐나다 1944년 영국 1945년, 스웨덴 1947년, 독일 1954년. 일본 197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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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는 두 번째 자녀의 출생을 약 10.9% 가량 증가시키고 세 번째 

자녀의 출생은 약 2.4% 감소시켜 전체 출생아수를 약 3.7% 증가시켰으며, 

2004년 출산관련 제 수당을 하나의 수당으로 통폐합한 PAJE(Prestarion 

d'Accueil du Jeuene Enfant)의 도입은 출산율을 약 4.7%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민희철 외, 2007:265). Chesnais도 1976년 이후의 동독, 

1940~1950년대의 프랑스, 1945~1957년의 독일의 자르지방, 1987년의 스웨

덴 등 4개 국가와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비교하면서, 가족수당이 프랑스

의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하였다(Chesnais, 1989, 

1998). 반면, A. Monnier와 뒤몬(W. Dumont, 1990)은 가족정책의 출생촉진

효과의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며, 그것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은기수 외, 2005). 

〈표 2-3〉외국의 아동수당관련 정책효과 분석 결과

대상

국가
연구자(년도) 기간 종속변수 분석방법

아동수당 

관련 정책
출산력에 주는 영향력

OECD

국가 

Gauthier & 

Hatzius(1997)
1970-90 합계출산율

시 계 열 

회귀분석

가족 현금

급여
약하나 긍정적 효과

캐나다

Zhang, Quan

& Meerbergen

(1994)

1971-83 합계출산율
일반회귀

모형
가족수당 강한 긍정적 효과

스웨덴

Walker(1995) 1955-90 합계출산율
시 계 열 

분석
아동수당 약하나 긍정적 효과

Kohler등(2005) 아동수당
효과는 적지만 출산율 증가

에 유의미한 영향

영국 Emisch(1988) 1971-86

출 산 순

위․연 령

별

출산율

시 계 열  

회귀분석
아동수당

급여수준의 상승으로 셋째

아, 넷째아 출산수준 및 첫 

출산시기에 변화 효과

자료: Gauthier A.H. "The Impact of Public Policies on Families and Demographic Behavior," 

Sleebos, Joelle E.(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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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oque와 Salaniė(2005)의 연구도 1994년의 APE 확대 적용이 출생수를 

약 3.7% 정도 늘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약 0.3%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하였다. APE를 수혜하는 여성근

로자들은 학력이 낮고 저숙련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수혜자의 90% 이상

이 3년 이상 혜택을 받으므로, 일단 APE의 혜택을 받게 되면 다시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Afsa, 1996; Marc, 2003).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1994년 APE의 확대적용이 그 자체로서만 10만명에서 15

만명의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

았다고 추정하고 있다(Piketty, 1998; Allain & Sedillot, 1999). 따라서 APE

가 출생률에 미친 최종적인 효과는 APE의 직접적인 효과와 APE가 여성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간접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민희철 외, 2007:265). 일시적으로 제

공되는 현금지원으로서 출산수당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Chesnais, 1996: 

장혜경․홍승아․송치선, 2005).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조세감면 등을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 조세제도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여성노동 공급에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

었다(민희철 외, 2007:310). 이들 다양한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근로

가족세액공제가 부양자녀가 있는 무배우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1999년부

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약 5% 포인트 증가시켰으며, 이 중 상당 비중은 

풀타임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파트타임직업으로부터 풀타임직업으

로의 전환도 상당수 나타났다. 한편 부양자녀가 있는 커플에 대해서는 노

동시장 참여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도 일부 나타났는데, 이 때 여성의 경우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남성의 경우 증가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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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가제도의 효과성

  스웨덴의 출산율은 최근 증가세로 나타나는데, 주된 요인으로 출산․육

아와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와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가족정책의 효과에 기

인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은기수 외, 2005). 네덜란드는 보육시설이 만

성적으로 부족하고, 육아휴직률이 매우 저조하며,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매우 낮은 등 일-가족양립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은 시간제 근로가 기여한 것으로 보

여진다(은기수 외, 2005). 

  스웨덴의 출산율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 남성들의 부모휴

가 참여가 늘어날수록 이후의 출산에(특히 둘째아, 셋째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장기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Duvander & Andersson, 2005: 홍승아․장혜

경, 2006). 프랑스의 경우에도 1994년 양육수당(APE) 개혁 이후 노동참가

율은 크게 떨어진 반면 출산율은 아주 조금 증가하였으며(Piketty, 2003; 

Lalive & Zweimuller, 2005), 미국의 경우에도 FMLA(Family Leave and 

Medical Leave) 이후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Averett & 

Whittington, 2001).

  한편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

육서비스와 유급부모휴가가 덜 지원될수록 여성의 출산연령 늦춰지고, 노

동시장 복귀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Gustafsson et al., 2002). 덴마

크의 경우, 출산율 증가가 관대한 휴가제도를 증가시킨 것과 밀접한 연관

성이 있다고 지적된다(OECD, 2002). Kravdal(2001)은 노르웨이에서도 휴가

기간을 연장한 정책과 출산율이 미약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홍승아․장혜경, 2006에서 재인용). 스웨덴의 출산율을 분석한 연구에 의

하면 스웨덴의 출산터울이 빨라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는 스웨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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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휴가제도의 “speed premium” 영향으로 설명된다(Anderson, 2003: 장혜

경․홍승아․송치선, 2005).12)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력한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과 공식적인 보육인프라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유지하는 두 축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스피드 프리미엄은 자녀간의 터울을 줄여주어 결혼과 첫째아 출산연령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민희철 외, 2007:289).

  많은 연구들은 부모휴가가 부의 자녀양육 참여율을 높이고 특히 유급휴

가인 경우에 취업률과 직장복귀율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홍승

아․장혜경, 2006).13) 예를 들어, 미국과 스웨덴의 부(父) 참여를 비교한 

연구에서 양국 모두에서 휴가를 사용한 부(父)의 양육에 대한 관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Seward, et al., 2002). 스웨덴과 덴마크 여성들은 출산 후 

90% 이상이 복직하며 이는 관대한 부모휴가제도와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

는 광범위한 공보육 제공이 복직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특히 부모휴가정책의 유연성이 여성경제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Pylkkanen & Smith, 2004: 홍승

아‧장혜경, 2006). 핀란드에서도 부모휴가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

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낮게 나타난

다고 평가된다(Savolainen, et al.,  2001). 한편 휴가급여를 종전소득과 연계

시킨 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이전에 취업에 대한 강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undstrom, 

12) “speed premium”이란 부모들이(주로 여성들) 급여 만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아이를 임

신한 경우 휴가기간의 보상을 종전 소득수준으로 소득보전을 하는 것이다(Anderson, 2003).

13) EOWA(Equal Opportunity in Workplace Agency)의 조사에 따르면 유급육아휴직 도입 후 기업

의 근로자 복귀율은 현저하게 높아져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가령 NRMA사의 경우에는 유급육아휴직 도입 이후 출산 후 직장복귀율이 31%에서 

85%로 증가하였고, AMP도 50%에서 90%로 직장복귀율 증가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

다(민희철 외, 200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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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미국의 경우에도, 무급휴가라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FMLA 시행 

이후 여성들의 출산 후 복직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복직율이 높아졌다

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Waldfogel, 1999 & 2001). 

  반면, 휴가기간이 긴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복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

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홍승아․장혜경, 2006). 예로, Ruhm(1988)에 따르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급 양육휴가가 취업률을 높였으나, 

휴가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숙련도를 낮추어 노동시장으로 복귀

시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OECD, 2002: 홍

승아․장혜경, 2006). 부모휴가를 사용한 아버지들은 휴가가 끝난 뒤에도 

아이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한 반면 모(母)들은 노동시장 참여도 덜하고, 

노동시장 내 만족도도 덜하게 나타났다. 특히, 휴가기간이 연장되고 일정

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집에 남아서 양육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

난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부모가 자신의 집

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불하고 있다. Ronsen과 

Sundstrom(2002)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은 여성의 경력단절, 가득능력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분업을 재강화하는 경

향이 있다고 주장한다(홍승아․장혜경, 2006).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프로파일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자주 지적된다(OECD, 2004:14). 더욱이, 가정양육수당은 노동력 공

급을 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는 지적도 있다(은기수 외, 2005).

다.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d'Addio(2005)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데, 보육시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성은 비용과 접근성이다. 가

격이 적정하면서 질이 높은 아동보호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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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높은 노동참여를 장려하는 목표도 가능하게 한다. 보육시설이 고

비용이거나, 질이 낮거나, 접근성이 낮은 경우 모는 자녀양육을 위해 가정

에 머무르게 되면서 여성취업률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OECD 

국가의 실제 자녀보육비용을 측정한 결과 보육시설과 아동수당은 국가별

로 차이가 있으나 모두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보육서비스 제공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제시하고 있

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여러 국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비용은 출산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육 이용가능성과 비용의 

효과가 결합된 경우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d'Addio, 2005).

  프랑스의 보육제도는 저소득부모의 보육비를 절감해주는 듯하지만, 근

로유인을 고취하는 측면에서는 높은 유효세율로 인하여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희철 외, 2007:265). 호주의 경우 정부가 새로운 보조금을 

도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보육료부담이 하락하나 그 이후 시장가격은 꾸

준히 상승하게 되어 정부의 보육료보조금의 도입이 시장가격의 안정에 장

기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민희철 외, 2007:347).

  Baker와 Gruber 그리고 Milligan(2005)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의 도입 이

후 퀘벡주의 보육시설 이용은 다른 주에 비하여 14.7%p 정도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율을 10% 올릴 경우 보

육시설 이용은 약 4.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0~4세의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은 퀘벡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7.7%p 증가하여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율을 10% 증가할 경우 여성노동공급은 2.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민희철 외, 2007:365).

  Gelbach(2002)는 미국의 편모가정에 대해 무료로 공립유치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성노동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Chevalier와 Viitanen(2002)은 영국에서 공식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육지원 효과의 크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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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에 대한 여성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

여 Blau(2000), Anderson과 Levine(2000) 등은 최대 0.4를 넘지 않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탄력성을 갖는다고 추정하였다. 

라.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성

  일반적으로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하여 이전에는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가 부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되었으나, 이 현상은 시기와 국

가에 따라서 편차를 갖는다. 오히려 최근에는 두 변수간에 정적인 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즉 1980년에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의 관계는 약한 부적

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1999년의 경우에는 강한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Neyer(2003)는 가족정책을 노동시장 정책, 돌봄정책, 젠더정책과 

연결시키는 국가에서 출산율을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가정과 사회의 성평등이 출산율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 성평등과 양립지원 정책은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여성의 출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다(Sleebos, 2003). 

마. 주거지원정책의 효과성

  일반적으로 주거비부담을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게 하는 경제적 요인이 

된다고 지적된다. 출산율이 높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거비 부담

이 매우 낮고, 반면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같이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반면 프랑스나 벨기에는 출산

율이 높지만 주거비 부담 역시 크게 나타난다(장혜경․홍승아․송치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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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주택가격이 결혼 및 출산 결정의 시기에 영향

(timing effect)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이용

하려는 정책으로 주택보조금 등 특별한 주택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

대, 싱가포르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보

조금 혜택을 확대시킨다던지, 핀란드에서는 주택수당, 정부대출금, 세금감

면, 주택융자금 등을 제공하며, 스웨덴에서는 유자녀 주택수당을, 프랑스

에서는 가족상태, 피부양가족의 수 등 수급자의 자원능력을 고려하여 주

거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Emisch(1988)의 연구 결과, 높은 주택가격은 여

성의 결혼 연기 및 20~24세 여성의 둘째아 출산에 영향을 주지만, 셋째아 

이상의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장혜경․홍승아․송치선, 

2005).

  우리나라에서 주거문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삼식 외(2005)의 연

구결과를 통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들에 따르면, 주거 특성들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지역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농촌에서 주택소유 여부, 주거비 부담 및 주거밀도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유의도 0.05 수준)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에서는 주거비 부담, 주거밀도, 주택소유 여부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주거 문제는 도시에 한정하여 출산수준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국내 사례

  국내에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국회

예산정책처(2007)는 설문조사와 프로그램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을 

활용하여 저출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800명(온라인설문)과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성의 우선순위, 저출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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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총괄평가부분과 70여개 세부사업 각

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결과, 출산예정

이거나 향후 자녀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25.9%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

책적 개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논리모형은 저출산정책 수행의 논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논리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자원(inputs), 활동(activity), 산출물(output), 도달된

(reached) 고객, 최초 산출결과(initial outcome), 중간 산출결과(intermediate 

outcome), 및 장기적인 산출결과(long-term outcome) 등이다. 프로그램논리

모형의 단계는 크게 프로그램 전달(집행)과 프로그램 결과로 나눌 수 있

다. 프로그램 전달단계는 정부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인 투입(inputs), 각

종 서비스의 제공, 법률이나 규제의 집행 등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활동

(activity), 그리고 자원과 활동으로부터 생성되는 직접적인 생산물인 산출

물(outputs)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결과 단계는 프로그램의 산출결과구조

(outcome structure)로서 정부 활동과 산출물로부터 나오는 편익이다. 

〔그림 2-2〕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 

자원 → 활동 → 산출 →

고객

에 

도달

→

최초

산출

결과

→

중간

산출

결과

→

장기

산출

결과

전달된 프로그램 프로그램 결과

자료:　노화준(200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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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정책연구회(2006)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구체적이고 

질․양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예로, 적정 인구 및 합계출산율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구체적 목표

가 담당부처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제시되어야 한다. 역대정권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분산투자를 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상존하고, 재원과 인력

의 한계가 있는 나라는 일반적인 전략보다 집중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

며, 분산투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

하다. 각 부처는 출산장려정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예산과 조직, 인원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중요도와 긴급도, 국민의 수요 정도, 효과성과 

능률성의 예상 등을 미리 분석하여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행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것은 인공임신중절수

술방지제도 도입이라고 본다. 일년 출산아 수의 2배가 넘는 약 100만명의 

태아가 매년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죽어가는 문제는 인간의 생명권 보호 측면

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조건을 임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경우에 한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위반자에게

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출산과 양성평등’ 내용의 교육과정 

조기도입이다. 저출산 문화가 한번 형성되어 버리면 변혁하기는 어려운 문

제이다. 출산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사상이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내재화

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개인에게는 고용

연장으로, 국가는 보험 재정의 원활을, 기업에는 값싼 인력을 공급해주는 일

석삼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으므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는 제한

된 인원과 예산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책의 추진체계간에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살려야 한다. 저출산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모호성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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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이상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나 기본원

칙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우선 정책평가의 개념으로 “정책 

또는 정부사업이 장‧단기적으로 국민 또는 특정대상이나 이들의 생활조건

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시도”로 정의한

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 정책평가의 대상은 산출(output)과 결과

(outcome)로 구분하며, 산출에 대한 평가(성가평가)는 정부가 제공한 서비

스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효과성평가)는 

산출이 가져오는 결과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정책 효과성 평가에 중점을 둔다. 즉, 정책 성과평가의 

기준은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본 

연구에서의 정책 효과성 평가의 기준은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

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의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의 기본

원칙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산출물에 관한 성과평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하나, 최종결과

물에 관한 효과성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온 정책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산출을 통하여 의

도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셋째, 저출산정책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효과성은 직접적 효과와 간접

적 효과 모두를 분석한다.

  넷째, 특정 정책의 순수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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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여건들의 영향을 통제한다. 

  다섯째, 정책과 출산력 변화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평가설계

를 통한 실험설계접근법을 적용한다. 

  여섯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상호보

완적으로 적용하되, 지나친 질적 평가방법에 대한 강조를 피한다.  

  일곱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거시적인 자료와 

미시적인 자료 모두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를 개발

한다. 

  다음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출산력 변화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하는 모형에서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적 요인들로 경제상황(경기), 고용 안정성, 가구소득, 여성의 

임금수준, 경제활동참가 등이 포함된다. 국가가 경기불황에 처한 경우, 각 

가정에서는 자녀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경기가 악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하

여 실업과 비정규직(단기계약직)이 증가하면 전문적 경력을 쌓는 데에 모

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 가족을 형성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가 훨씬 어려워진다. 소득은 출산력과 정적 상관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 자녀출산과 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출

산력과 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수준과 출산력 변화는 자녀양육의 

양성분담이 증가하고 보육서비스가 발달되는 경우 역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둘째, 사회적 요인들로는 여성의 교육수준 등이 포함된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가임기간을 잠식한다는 측면에서 출산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모형평가에 관한 연구60

여성의 교육수준은 경제활동참가 기회를 증가시켜 출산력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여성의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참가 기회를 증가시

키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출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문화적 요인들로는 가족의 형성에 대한 사회의 가치체계나 신념, 

규범 등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등적 성역할, 결혼(동거에 대

한 선호, 만혼화, 독신주의자 증가, 높은 이혼율),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

회의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는 출산력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정책들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의 비용과 이

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나 구조는 국가 간에 차이가 크다. 게다가 

전반적인 정책 구조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주택시장과 문화적 요인에 이

르기까지 복잡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정 정책의 효과성을 평

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제약점들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각각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 정도를 일반화하여 제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구조상의 중요한 변

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결국 한국사

회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각각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한국적인 특수상

황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될 수 있다. 



제3장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구조와 현황 

제1절 저출산정책의 목표 및 기본구조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이미 인구의 자연적인 대체가 가능한 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에는 1.1 수준까지 급락하여 현

재 세계적으로 낮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방지하여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저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정책의 기본 골격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적정 

출산율 수준으로의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세부 전략들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

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

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은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

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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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육아로 인

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

등 문화를 확산하고, 가사․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

민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략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

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전사고, 학대, 학교폭력,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

호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표 3-1〉정부의 저출산정책(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기본구조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출산․양육에 대
한 사회책임 강
화 

1-1.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ꊱ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ꊲ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국내입양 활성화

1-2.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ꊱ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ꊲ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1-3.임신․출산에 대
한 지원 확대

ꊱ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ꊲ불임부부 지원󰊳산모도우미 지원

2.가족친화․양성
평등 사회문화 
조성

2-1.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ꊱ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ꊲ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ꊳ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2-2.학교․사회교육 
강화및가족문화조
성

ꊱ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ꊲ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ꊱ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ꊲ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ꊳ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강화

3-2.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
원시스템 확립

ꊱ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자료: 정부합동(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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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3개 영역 중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문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기보다 출산 이후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

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본 연

구에서 목적으로 설정한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또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대영역에 속하는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의 중영역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도 출산

율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하 저출산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미

래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들과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들은 배제하기로 한

다. 이외 세부정책별로 효과성 평가모형에서의 대상 범주는 제5장에서 구

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제2절 저출산정책 현황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의 기능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공공재의 생산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공공재란 현재의 국민들

은 물론 후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안보, 복지, 자유의 보장 등을 말

한다. 출산력은 당연히 공공재로 볼 수 있기에 특정 시기의 출산력이 너

무 높다거나 낮다고 판정 될 수 있다(박상태, 2003). 그러나 자녀를 갖는 

것은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사회적·환경적 제약 내에서 

개인이 출산에 따르는 비용과 이익의 손익계산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개인이 계산하는 비용과 이익이 순전히 그 가족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즉, 개인의 출산행위는 사회의 다른 성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이익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및 부정적 외적 요인은 관련된 

모든 이에게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 여기에 국가 개입의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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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영역 소영역 세부 정책

자녀양육 가정
의 경제적․사
회적 부담 경
감

ꊱ영유아 보육․교육
비 지원 확대

▪0-4세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2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ꊲ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과후 보육․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통합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자녀양육가정에 대
한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자녀양육가정에 대
한 인센티브제도도입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정 육아지원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ꊱ육아지원시설 확충
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지원
▪직장보육시설 확충

ꊲ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수요자 중심의 다
양한 육아지원서비
스 확대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유치원 종일제 확대
▪시간제 보육시설에 도우미 지원
▪문화시설 내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Demeny, 2003).

  한국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이 초래된 원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경제

의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자녀양육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

원인프라 부족, 고용․소득 불안정, 주거불안정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출

산율 회복은 얼마나 출산 및 양육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들 장애요인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기

인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존

재한다. 결국 출산‧양육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종래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역할을 사회와 국가가 분

담하여야 한다. 

〈표 3-2〉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의 세부 저출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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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의 세부 저출산정책(계속)

중영역 소영역 세부 정책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
대

ꊱ모성 및 영유아 건
강관리 체계화

▪모성․영유아 보건전담센터 설치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출산․육아관련 정보/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여성 생식보건증진 프로그램 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모성․영유아 건강검진강화 및 영양관리지원확대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모유수유 지원 확대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 

ꊲ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 산모도우미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

략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그리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해당된다. 

가.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들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에는 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5

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그리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보육․교육비의 지원 대상을 단계

적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의 

상한기준을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2005년 60%)에서 

2007년에 100%까지 확대하였다. 2007년 지원비율은 3층의 경우 80%까지, 

4층의 경우 50%까지(전년 대비 각 10%씩 상승), 그리고 5층의 경우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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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까지 확대하였다.14) 정부는 2006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에서 

2007년 100%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122천명 아동(3~4세)에게 차등교

육비 1,226억원을 지급하였다. 정부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

하 가구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 143천명에 2,563억원을 지

원하였다. 무상교육비도 2006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에서 2007년 

100%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136천명에 2,067억원이 지급되었다. 두자

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2007년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아동 99천명을 대

상으로 1,028억원을 지급하였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2007년에 도

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16천명에 119억원이 지급되었다. 

〈표 3-3〉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실적, 2007
(단위: 명, 억원)

정책구분 지원 실적 투입예산(억원)

차등보육료 지원 673,489명 아동 지원 9,707

차등교육비 지원 121,697명 아동 지원 1,226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42,624명 아동 지원 2,563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135,652명 아동 지원 2,067

두자녀이상 보육비 지원 99,404명 아동 지원 1,028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16,474명 아동 지원  11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현재 많은 자녀양육가정들이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출산 중단 내지 축소의 주된 원인들 중 하

나로 지적되고 있다. 방과 후에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

하는 이유는 방과 후 가정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곤란한 여건 때문이거나, 

별도의 보충학습을 위한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14) 정부지원단가는 0세아의 경우 2005년 299천원에서 2006년 350천원으로, 만1세아의 경우 2005

년 299천원에서 2006년 308천원, 만2세아의 경우 2005년 299천원에서 2006년 254천원, 만3~4

세아의 경우 2005년 153천원에서 2006년 158천원으로 각각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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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홀로 방치되는 아동도 매우 많은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방치되어 있는 초등학생에 대한 방

과후 보육서비스 등이 확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질적 개선이 요청되고 있

다. 이에 정부는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

책으로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과후보육․교육 

운영시스템 연계․통합,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

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07

년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쿠폰(학

생 1인당 30만원 이내)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층 학생 27만명

(지급 연간누적인원수 2,436,985명)에 지급하였다. 

〈표 3-4〉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실적(2007년도)

정책구분 추진실적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농산어촌 지원 89개 시․군(822 억원 투입)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저소득층 지원 27만명(776억원 투입)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학교 2,508교(121억원 투입)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정부는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바우처 위주의 운영으로 자립이 곤란하므

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89개 시․군을 선정(공모)하여 농산어

촌 방과후학교 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 이동수단비, 시설비 및 기자재비, 

인건비 등)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방과후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지도하여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동시에 맞벌이부부 등의 방과

후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에 2,508교(전체 학교의 43%)를 대

상으로 초등방과후보육교실(757개) 시설비 등을 포함한 초등 보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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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실시하였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연계 

문화예술지원, 보건복지가족부의 방과후보육 등 방과후활동 사업간 연

계․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개최하고, 방과후학교 해외우수사례 발

굴, 부처간 방과후학교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였다.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비 경감,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초․중등학생(초4~고1)

에게 학교교육과 연계한 수준별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

여 보충학습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핵심콘텐츠 개발, 진단처방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상담시스

템 시범 구축․운영, 대국민 홍보,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하

였다. 

  다음으로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

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등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06년 세제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녀가 2인인 경우 추가 50만원을, 그리고 자녀가 3인 이상

인 경우 1인당 추가 10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2007. 1 시행). 2007

년에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비과세

와 출산․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각각 제공하였다(2008. 1 시행). 또한 

2007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입이 감소한 휴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를 경

감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고시 개정 이래 7,700여명의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 1,789백

만원을 경감시켜 주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7년 7월 3일 국

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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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는 12~50개월까지의 가입기간을 추

가로 인정하여 급여산정에 반영하였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 가정의 경제적 비용 부담은 커지며, 이런 경제적 

부담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지출 중 주택관련 지출이 교육관련 지출과 더불어 가구에 커다란 부

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과 다자녀

가정 육아지원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가 포함된다. 다자녀가구에 주택분양 

관련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주택 분양 시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

자) 다자녀가구에게 특별․우선 공급을 실시하고,15)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였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

약제도를 개편하여 다자녀 가구에 공동주택 분양 혜택을 부여하였다. 

나.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영양, 교육, 건강, 안전을 제

공하는 것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제2세대를 

키워내는 사회적 책무이며,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조기교육 및 보육의 역할은 아동

빈곤 방지, 교육 및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Gustafsson, 

Kenjho와 Wetzels(2002)는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결정요인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육서비스를 지적하며, 보육시설의 제공이 덜 발달할수록 

여성들의 출산연기, 노동시장 재진입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보육의 문제는 출산을 기피하거나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15)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 건설양의 3%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특별 공급 실시, 다자녀 가구의 많은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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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요인이 되었고, 아동양육의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복합

적으로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에서는 육아지원시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정책은 구체적으로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

지원서비스 확대로 구분된다. 

  우선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세부정책들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지원,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육시설

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근거로서 2006년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의 국공립 전환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16)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보육시설 설치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6년에 총 124개소 국공립보

육시설(104개소 신축․민간시설 매입, 12개소 초등학교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8개소 지자체 자체설치)을 확충한데 이어, 2007년에는 148개소가 확

충되었다.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에 지

역거점형 국공립보육시설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역거점형 보육 시범사업

을 5개소(서울 2개소, 인천 2개소, 안산 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직

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사업의 경우, 2006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기준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

상 사업장으로 개정하여 의무설치 사업장수를 2006년 254개소에서 2007년 

63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며, 직장보육시설은 2006년 298개소에서 

2007년 320개소로 증가하였다.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보다 양적으로 훨씬 많으며 접근성도 

유리하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민간보육서비스의 안전․영양․건강

16)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시 입주민에게 보육시설 면적비율만큼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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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교육내용 등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의 약 70.0%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원충족률은 82.1%에 머무르고 있다.17)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적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태이

다. 민간보육시설 간 가격경쟁은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열악하

게 만들기도 한다. 근무시간이 길고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힘들고, 이는 결국 낮은 서비스 질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

원,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등을 추진하였다. 영유아 기본보조

금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보육단가와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간 차액의 일부를 정

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2007년에 정부는 안정적으로 영아보육을 지원하

기 위해 민간시설의 영아보육비용을 표준보육비용의 85.0%(2006년 80.0%, 

2008년 90.0%)로 인상하였다. 지원 인원은 191천명에서 210천명으로 확대

하였고, 지원 단가도 0세아의 경우 249천원에서 292천원으로, 1세아의 경

우 104천원에서 134천원으로, 2세아의 경우 69천원에서 86천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민간시설 보육비용 대비 국공립시설 

보육비용의 비율이 80.8%로 높아져, 당초 목표인 78.0%를 초과 달성한 것

으로 평가된다. 2007년에 영유아 기본보조금제도에 투입된 예산은 최종 

집행액 기준으로 3,913억원이 소요되어, 전체 저출산정책에서 차등보육․

교육비 지원 사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도는 도입하기에 앞서 2007년 1월∼2008년 2월 동안 3개 지

역에서 일정기준18)을 준수하는 시범유치원 취원아 1인당 월 42천원을 지

17) 이에 비해 학부모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로는 비용 저렴 54.1%, 

신뢰 43.1% 등이다. 

18) 지원조건으로 보육료 인하, 교사보수수준 인상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 평가인증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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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총 4,161명 지원)하는 등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정부는 2006년

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참여한 보육시설(4,420개소)에 대해 그리고 

2007년에 평가인증제에 참여한 보육시설 6,359개소(1~4기) 중 2,588개소

(1~3기)에 대해 인증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부모의 취업여부와 근로형태, 아동연령별, 거주지역별, 장애별로 

다양한 보육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유치원 종일제 확대, 문화시설 내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지정

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2,916명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24시간 보육서

비스 제공에 따른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기

준19) 및 지원기준20)을 완화하는 등 시간연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그 성과로 시간연장형 보육아동수는 2006년 17,138명(휴일이용아동 877명 

포함)에서 2007년 17,572명(휴일이용아동 488명 포함)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종일제 운영을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7년에 1,510

개 시설에 종일제 시설 환경 개선비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전

체 유치원 중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비율은 2006년 73.3%에서 2007년 

78.5%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던 문화시설 내 육아시

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은 연간 2차례 중앙정부의 실적점검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실적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19:30까지 보육아동수 3명 이상, 21:00까지 보육아동수는 1명 이상 등으로 조정되었다. 

20) 국공립․법인시설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최고 3인까지 지원하며, 국공립시설 위탁 및 

재위탁시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시설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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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

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는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여성 생식보

건증진 프로그램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

검진 강화,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모유수유 지원 확대, 부적절

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신생아 건강정보 제공 

전산체계 구축방안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각각 마련하

였다.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에 ‘아가사랑(www.aga-love.org)’ 사이트 기능 보

완(VOD, SMS․CRM 구축 등), 동영상․애니메이션 등 맞춤형 컨텐츠 개

발, 장애인 여성용 컨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체계적인 생식건

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에 국제결혼이

주여성을 위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보건

소에 20주간 14명의 통역요원을 파견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

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불임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배부(1,053개)하였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임산부들을 위해 

고령임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다. 정부는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영유아

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 2006년에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 국가필수예방

접종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평가연구,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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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방안 공청

회를 개최하였고,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정

부는 2007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500~1,000만원(2006년 300~700

만원)과 500만원(2006년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원하였다. 미숙아 등 

의료지원 인원이 2006년 8,000명에서 2007년 12,648명으로 증가하였다. 영

유아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장발달에 지연이 있는 아동을 조기

에 발견․중재하기 위한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2006년 145

개 보건소에서 2007년에 162개소로 확대 실시하였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그 대상을 2006년 6,908명에서 2007년 11,16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수행 보건소도 2006년 15개에서 2007년 20개소로 확대

하였다. 모유수유율을 제고하고자 정부는 민간단체․의료기관 및 산후조

리원 등과 연계하여 노력해고 있다.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

성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에 인공임신중절 예방 매뉴얼과 리플렛 

등 제작․배포,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태아성감별 금지 홍보 등을 추진하

였다. 2007년에는 예방을 위한 홍보 외에도 올바른 피임법을 보급․교육

하고자 학교와 보건소에 비디오 1,500장, 소책자 3,250부를 제작․배포하

였으며, 인구협회 지회별로 의료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이

동클리닉을 운영하여 2,218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불임부부 지원정책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을 2006년도 하반기 

월평균소득 80%이하에서 130%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총 

19,137건의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이중 5,954건이 임신

에 성공(2006년 당년도에 5,484명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7년

에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불임가정에 1회 평균시술

비(300만원)의 50%인 150만원 내에서 2회를 지원하였다.21) 총 지원받은 

21)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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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영역 소영역 세부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ꊱ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ꊲ육아휴직제도 다양
화 및 근로형태유
연화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형태 유연화

14,697건(시행계획 상 11,694명) 중 임신성공은 4,579건(성공률 31.2%, 2007

년 출산은 1,056명)으로 나타났다. 

  산모도우미 지원 정책으로는 2006년에 10,529명에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96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007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

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도우미를 파견 할 수 있는 바

우처제도를 추진하여 출산 후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2주(12일)간 도우

미를 파견하였다. 그 성과로 2007년에 총 40,087명의 산모가 서비스 혜택

을 받았다.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은 크게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과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의 두 영역으

로 구분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로 산

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

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들로는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강화와 친밀하

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등이 포함된다. 

〈표 3-5〉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의 세부 저출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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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의 세부 저출산정책(계속)

중영역 소영역 세부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ꊳ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
원

▪경력단절여성근로자에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지원확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전업 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가족친화적 기업인
증제 도입  등 직
장문화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ꊱ가족가치관 확립을 위
한 학교․사회교육강화 

▪학교․사회교육,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ꊲ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자료: 정부합동(2006).

가.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우선 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정부는 2006년

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전체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30~90일간의 유·사산휴가제도 및 동 급여 지원제도를 신

설하여 2006년(2006년 12월 기준)에 산전후휴가자 48,972명(유․사산휴가

자 357명)에 대하여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90,88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휴가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2007년에 77.4%로 높아졌다. 

산전후휴가 급여자수는 2006년 48,972명에서 2007년 58,368명으로 19.2%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에 제7차 ‘일자리·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별위원

회’에서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 도입을 합의하였으며, 2007년에는 동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과거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

해 1년간 육아휴직이 제공되었다. 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로 월 40만원이,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월 20만원과 대체인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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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려금 월 20~3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그러나 2005년 산전후휴가 사

용자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26.0%(휴직 중 남성은 1.9%)에 지나지 않

았다. 이에 정부는 2006년에 육아휴직 요건 완화, 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22) 이를 토대로 민간

기업 근로자 총 13,670명에게 매월 육아휴직급여 40만원씩 총 34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

급자에게 제도이용방법, 권리침해시 조치사항 등을 전자우편으로 자동 안

내하는 ｢happy mail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로 2007년에 총 21,185

명에게 610억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였으며, 산전

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2006년 27.9%에서 2007년 36.3%로 급

상승하였다.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6개월 후 고용유지율도 75.3%로 높아

졌다. 

  일-가정 양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로형태 유연화 제도로 근로기준

법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비율은 2.7%이며,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 기업도 2.7%로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

법을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다(2008. 6. 시행). 

  출산․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을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제 지원,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 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도입하여 노동부 지방노

동관서를 통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22) 구체적으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10~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육아

휴직기간 중 채용한 경우와 휴직개시 90일 이전 채용으로 확대하였다. 휴직자 복귀 후 고용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였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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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07년 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의 임신 34주에서 16주 

이상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이 

100.0%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으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직

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

로 단기 적응훈련 실시하였다(1일 4시간, 1주 20시간). 2007년 5,223명을 

대상으로 주부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단기취업특강 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로 여성인력개발센터(전국 51개소)

에서 교육수료생 및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구

인․구직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에 여성취업사이트 방문자

수가 569만명에 이르렀다.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사업으로는 2006년에 가족친화기업 모델 

및 사례 연구, 가족친화지수 개발․측정, 가족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한데 이어, 2007년에는 기업, 대학, 정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

화지수(FFI: Family Friendly Index)를 측정하고,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는 2007년 12월에 가족친화 인증제 도입을 위한 가족친

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인증마크를 개발하였다. 기업인증제는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6년에 가족친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강사 양성

(50명) 및 직장 내 교육(114회)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2007년에는 10개 기

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을 그리고 전국 160개 직장을 대

상으로 직장 내 가족친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정부는 가족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친밀

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교교육을 강화하

기 위해 2007년에 교과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도덕, 사회 및 실과(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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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가정)의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사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한 직장

인들의 경험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에게는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타 기업에는 벤치마킹토록 하기도 했다. 

  정부는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를 내실화하고자 가족생애주기

와 가족형태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가족문제 유

형별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66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교

육프로그램, 중년기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찾아가는 교육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 보육시설,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활성화하여 106천건의 교육과 76천건의 가족상담을 

각각 실시하였다.23) 또한, 정부는 가족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가

족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사업을 2006년

에 이어 2007년에도 계속 추진하였다.24) 

제3절 소결

  지금까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정책의 기본구조와 세부 

정책별 추진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정책의 효과

23) 2006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교육(2006년 10월말 기준 44,278명)과 가족상담

(24,738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신혼부부교육프로그램, 아버지교육프로그램, 이혼 전·

후 가족상담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다. 

24)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는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종교시설의 여가문화공간 활용, 국민여가캠

핑장 조성, 전통한옥의 관광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웃과 지역공

동체의 가족지원사업,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조성사업, 다양한 세대간 소통지원사업 등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가족형’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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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의 경우 세부사업(차등보육․교육

비 지원,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 보육․교육비 

지원 등) 모두 여전히 일부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사업(국가필수예방접종, 미숙아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보충영양관리사업, 불임부부 지원 등)도 주로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언하면, 이들 정책들은 출산율 제고라는 인구정

책적 목적보다 저소득층의 복지정책으로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기도 하

다.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관련해서도 정책의 효과성은 일부 계층

에 한정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기법이나 평가대상 가구 

선정 등에서 통계기술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

다. 최근 정부는 자녀수를 감안한 조세체제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을 통해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세제

접근은 자녀양육가정의 부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체제 개편은 

다자녀가정의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고려하

고 있으나, 실질적인 산모 및 자녀의 의료비 지출과 연동하지 않은 관계

로 그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

녀양육기간 중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실질적인 자녀양육부담 경감

과 거리가 멀다. 이러한 점들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시 충

분히 감안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2006년부터 영아(0~2세)

에 대해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표준보육단가와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간 차액의 일부(기본보조금=

표준보육단가-부모부담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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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달체계에 있어서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 형태도 보육시설

에 직접 제공하여 자녀양육가정에 혜택을 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요

컨대, 기본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자녀양육가정의 체감도가 낮아, 실제 

동 정책의 출산관련 효과성에 관한 평가분석에서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평가방법 등에서 보다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효과성 평가와 관련한 기법 상 시사점들이다. 우선 저출산정책

의 수가 많아 양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로 일부 정책

들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보다 다른 매개

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일부 정책들은 출산 이후 

사후적인 정책적 노력으로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과 관련한 효

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일지라도, 실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측정 도구 내지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일부 정책들의 경우 저출

산 극복과 관련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로 구성

되어 있을지라도, 충분한 시계열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지역별 자료를 확

보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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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출산 변화와 

관련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

리한다. 그 결과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모형에 반영하고자 한다. 

제1절 출산관련 거시지표 

  1. 경제지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지표로는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 국민처분

가능소득,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거시적 분석에 이용되며, 미시적으로 가구소득이나 개인소득

이 이용된다. 

  국가경제에 구조적 불안요인이 많을 경우, 소비자들은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이 커지면 소비자들은 현재소비를 줄이는 대신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

을 늘림으로써 미래소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서 시간선호율(rate of time preference)

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선호율이란 경제주체의 현재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주관적 선호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거시경제이론 중 기간 간 

선택 문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참고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구

분해 소득계층별 소비자들의 시간선호율을 추정해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제4장 출산력 지표체계 83

전 소득계층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신창

목 외, 2008).

〈표 4-1〉외환위기 전후의 시간선호율 추정 결과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전체 기간 0.912 0.904 0.905 0.904 0.909 0.921

외환위기 이전 0.895 0.893 0.893 0.892 0.892 0.885

외환위기 이후 0.947 0.950 0.949 0.950 0.950 0.957

 주 : 1) 소득분위별 추정은 통계청의 가계수지조사 자료를 이용(1982.1/4 - 2008.1/4)

     2) 전체 추정은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자료를 이용(1980.1/4 - 2008.2/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지표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대표적

이다. 특히, 청년층(특히 고학력)의 고용율과 실업률은 결혼시기 및 결혼

율과 직결되는 것으로 미래 출산력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 종사상 지위에 관한 지표로서 임시 일용직 종사자의 비율은 고용불안

정을 대변해주는 지표로서 결혼 및 출산 포기나 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고 글로벌 경제시대의 무한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선택한 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이다. 한국가족의 사회화 기능을 왜곡시킨 주범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이

며,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의 대학진학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조기 교육

열과 과잉보호 및 가정교육 부재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의 역

할과 위상은 약화되고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부의 동거할 

권리와 노후준비도 포기한 채 자녀교육에 매진하는 ‘기러기아빠’까지 등

장하였다. 더구나 소자화 추세로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사교육비의 부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과도한 자녀양

육 교육비의 부담은 다시 저출산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참고로 

통계청(2008)에 따르면, 2007년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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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으로 경상GDP의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4%에서 2006년 11.8%, 2007

년 12.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표 4-2〉도시가구
1)
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1990～2007

(단위 : %, %p)

 년도 1990 1997 2000 2003 2005 2006 2007

교육비비중   8.4 10.9  11.2  11.6 11.8 11.8 12.0

 주: 1) 도시의 근로자 및 근로자외 가구

자료: 통계청,「가계조사연보」각년도

  주거비용 안정성도 결혼 및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로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가 있다. 실례로 

2007년 도시주택 매매가격은 전년에 비해 3.1% 상승하였고, 전세가격도 

전년에 비해 2.5% 상승하였다. 2007년의 주택가격을 10년 전(1997)과 비교

하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1.4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요인은 

최근의 초저출산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1995～2007
(2003. 9 = 100)

연도
매매 가격지수 전세 가격지수

계 단독 연립 아파트 계 단독 연립 아파트

1997  81.1 101.7  91.8  68.8  73.4  90.0 75.7  65.0

2000  73.8  87.8  80.0  65.5  77.7  84.1 81.0  73.7

2001  81.1  90.7  86.4  75.0  90.5  93.2 92.9  88.4

2002  94.4  97.7  95.7  92.1  99.6 100.6 99.1  99.2

2003  99.8  98.5  97.8 100.9  98.2  97.5 96.8  98.9

2004  97.7  95.0  92.5 100.3  93.3  89.5 89.0  96.2

2005 101.7  96.0  93.5 106.2  96.2  87.9 88.9 101.7

2006 113.5 100.9 106.4 120.8 102.4  90.2 96.7 109.4

2007 117.0 103.8 115.2 123.4 105.0  92.4 102.3 111.5

증감률(%)  (2007/2006)   3.1   2.9   8.3   2.2   2.5   2.4   5.8   1.9

자료: 국민은행,「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각년도(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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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성평등지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졌

고, 이는 가구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여성의 교육기회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현대산업사회에서 노동의 질이 강조됨에 따라 여성들도 

자신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는 경향이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교육받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현상과 관련하

여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여성들은 출산 및 양육문

제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느냐 혹은 출산을 포기하느냐 사

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고(장지연 부가청, 2003), 출산 및 육아의 

기회비용이 커짐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낮

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박승희 김사현, 2008).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참여

율과 출산율간의 부적 관계는 OECD국가들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유지

되다가 경제여건이 바뀜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는 정적 관계로 전환되었

다(Ahn & Mira,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출산관련 미시적 요인들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현숙 등(2006)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2003년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자료 중 1960년 

이후 출생하여 1979년 이후 결혼한 총 4,295명의 기혼여성의 자료를 이용

하여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같을 경

우, 여성의 임금은 출산 및 이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출산을 모두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출산 중단의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우영(2007)이 1995년 및 2000년

에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에서 25-40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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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의 가능성

은 증가하고, 25세를 기점으로 이후에는 출산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시장참여는 연령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7년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가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40대와 비슷한 62.9%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 반면, 

30대는 56.3%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가율을 보이는 M자형을 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여성이 결혼 전(20대)에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

다가 결혼과 더불어 출산과 육아 및 가사에 전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전인 2002년과 2007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15~19세, 60세 이상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각각 3.8%p, 1.4%p 감소한 반면, 20~50대에서는 상승하였다.

〔그림 4-1〕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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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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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양성평등 관련 지표들로는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 이외에 남녀간 대학진학률 및 임금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러

나 최근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진학률을 상회한 상황에서 동 지표

의 양성평등에 관한 대표성은 의심이 된다.25) 다만,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결혼시기를 늦추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결혼 및 출산과 밀접한 관련성

은 존재한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으

로 작용하여 결혼 및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녀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여성들은 결혼 또는 출산

을 늦추거나 포기하면서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6년도 남녀 간 월급여액 격차는 2005년보다 0.3%p가 감소하여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66.5%수준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임금 격차는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확대되어 20대 여성의 임금은 같은 연령대 남성 임금의 

90%수준이상인 반면, 40대, 50대 여성 임금은 남성의 60%수준에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7).

〈표 4-4〉연령별 남녀의 임금격차, 2000‧2005～2006
(단위: 남성=100)

년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2000 95.6 88.8 83.3 65.3 56.9 53.0 52.4 56.9 67.2

2005 99.8 92.0 83.0 66.3 56.1 53.8 51.3 56.8 65.6

2006 99.2 91.1 83.6 68.5 57.5 54.3 52.6 54.4 68.9

주: 남성의 월급여액을 100으로 할 때 여성의 월 급여액 수준

자료: 여성가족부(2007).

25) 대학진학률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성별

로 보면 여학생은 2006년 88.0%에서 2007년 82.2%로 5.8%p, 남학생은 동기간 중 90.7%에서 

83.3%로 7.4%p 떨어져 남학생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남녀별 진학률 격차가 

1987년 5.0%p, 1997년 4.7%p, 2007년 1.1%p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여성가족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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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관련 지표들 중 남녀간 가사 및 육아분담이나 남성의 육아 참

여 정도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일차적인 산물로서 간주되며, 이를 통해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 자료의 예로 여성가족부(2005)의 

전국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95% 이상임

에 비하여 남편의 가사참여율은 30% 미만이며, 식사준비와 설거지와 같

은 일상적 가사노동의 참여는 아내 참여회수의 1/16~1/15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는 매우 미흡하여 ‘아내와 평등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자녀양육과정에서의 부부 역할분담이 아내에게 불공평하다’는 

응답은 51.2%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은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26) 이러한 남

아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서베이 자료로서 남아에 대한 선호

도를 직접 질문하는 경우와 거시적인 총합적 지표로서 출생성비를 들 수 

있다. 전자의 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 등의 설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후자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인구동태조사 결과로서 출생성비가 해당된다.  

26) 김현숙 등(2006)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3년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

태’ 자료 중 1960년 이후 출생하여 1979년 이후 결혼한 총 4,295명의 기혼여성의 자료를 이

용하여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첫 자녀가 딸

인 경우가 아들인 경우에 비하여 두 번째 출산의 가능성이 뚜렷이 증가하는 반면, 첫 자녀

가 아들인 경우에는 딸인 경우에 비해 출산 지연효과는 미미하지만, 출산 중단효과는 유의

하게 나타남으로써 남아선호경향이 반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김우영(2007)이 1995년 

및 2000년에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에서 25-40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아들을 출산한 여성의 경우, 아들이 없는 여성보다 출산확률이 

7.3%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김현숙 등(200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경향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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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주의지표

  개인의 의식이나 태도 변화는 결혼 및 출산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에 관한 의식 내지 태도는 주로 

결혼의 필요성이나 결혼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여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통계청에서 매 4년마다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에서 결혼

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 있다.27) 참고로 가장 최근 조사(2006년)의 결과

로서 15세 이상 인구 중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비율은  2006

년 67.7%로 1998년 73.5%, 2002년 69.1%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관이나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도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지표로 볼 수 있다. 대부분 조사에서 자녀가치관은 자녀의 필

요성을 질문하여 측정되고 있다. 실례로 기혼여성 중 ‘자녀를 반드시 가

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1997년에 73.7%에서 2000년 58.1%, 2003년 

54.5%, 2005년에 23.4%로 급감하면서 향후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는 

가정이 대폭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기대자녀수는 실제자녀수와 추가희망자녀수의 합으로 구한다. 기대자녀

수 변화는 향후 출산수준의 변화를 짐작케 해주는 중요한 지표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기대자녀수 변화가 실제 출산에 반영되기에는 여러 사회경

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지표의 변화가 반드시 일

치하지는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는 평균 

2.1명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의식내지 가치관이 반영되는 또 다른 지표로서 가족형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는 결혼행태 변화의 결과이면서도 향

후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젊은층에

27) 동 조사에서 선택지로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

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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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1인가구나 비혈연가구의 증가는 결혼 및 출산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핵가족화 경향은 자녀양육의 사적 지원망의 약화를 의

미하며, 그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생식건강지표

  피임실천율 변화는 임신 및 출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표이다. 과

거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의 수단으로 가족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

기에는 피임실천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출산율 변화를 예측하기도 하

였다. 실례로 가임기 유배우부인의 모든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증가하

다가 2006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출산율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4-5〉유배우부인(15～44세)의 피임실천율, 1976～2006
(단위: %)

계 15~24 25~29 30~34 35~39 40·44

1976 44.2 15.4 31.9 55.8 61.5 45.1

1985 70.4 35.8 60.8 84.2 87.2 69.6

1994 77.4 40.6 60.1 81.3 89.6 87.4

1997 80.5 45.2 60.6 82.5 91.1 89.6

2000 79.3 43.5 57.0 81.3 89.3 87.7

2003 84.5 56.8 64.8 80.8 90.8 91.5

2006 79.6 43.3 51.3 74.2 88.0 9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006.  

  한국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은 대표적인 임신소모 수단으로 출산율 수준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생명존중, 여성건강증진 등을 위해 법

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고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요

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종교계와 여성계 등 각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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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위하여 연구용역 및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허용한계 등에 대한 각계의 찬반 논

쟁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나(보건복지가족부, 2008),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대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공임신중절률의 공식적 실태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8)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가치관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으로는 낳고 싶어도 불임증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부

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정보 

‘남성·여성 불임증 진료내역’에 따르면, 불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수진자는 2000년 5만2,209명, 2003년 11만6,000명, 2005년 13만5,414명, 

2006년 15만6,239명, 2007년 16만4,583명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불임 치

료를 받은 환자가 2000년보다 3.17배 증가한 것이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규 불임증 수진자는 2002년 7만2,912명에서 2007년 9만7,575명으로 

늘어 1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남성 불임 수진자도 2000년 

1만2,314명, 2003년 1만7,675명, 2005년 2만747명, 2007년 2만6,06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립독성과학원에 따르면, ‘외인성 내분비 교란물질(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정자 운동성이 50% 밑으로 떨

어져 정자의 절반 이상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의 운동성

은 1999년 69.5%였으나, 2001년 67.2%, 2004년 49.5%로 떨어진 데 이어 

28)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한 보건복지부(2005)의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

과에 따르면, 연간 34만 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합법적인 수술

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 중 미혼은 42%, 기혼은 

58%였으며, 15~44세 여성의 연간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평균 29.8명(기혼여성 28.6명, 

미혼여성 31.6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미국(1,000명당 21.1명), 영국(17.8명) 등 OECD 주요 

회원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20~24세가 42.1명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 40

명, 30-34세 38.1명의 순이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이유는 기혼여성의 경우 76.7%가 

가족계획을 꼽았고, 미혼여성의 96.0%가 사회경제적 이유(미혼, 미성년, 경제적 어려움 등)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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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48.5%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은 정자 운동성

이 50%는 넘어야 정상이다(세계일보, 2008. 9.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1년 5만2,200

쌍에서 2002년 9만6,000쌍, 2003년 11만7,000쌍, 2004년 13만쌍으로 매년 2

만쌍씩 3년새 2.5배 증가하였다. 불임부부는 전체 부부의 13.5%를 차지하

며, 140만쌍까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2절 출산관련 미시지표

  1. 출산력지표

  출산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대표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들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기 내에 연령층별 출산율(연령별출산율)의 합

산으로 구해지는데, 개별 연령층의 출산율도 출산수준 변화를 측정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출산수준은 출생아수, 특정 순위의 출생아(둘째아, 셋재

아 등)의 비율 등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인구 천명 당 출생아수로 측정되

는 조출생률도 출산지표로 이용할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결함이 많아 자

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2. 결혼력지표

  결혼수준(건수, 율), 결혼 중 초혼수준, 이혼수준(율, 건수), 결혼시기 등

은 출산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대부분 출산

이 합법적인 결혼으로부터 이루어지고(2007년 출생아의 98.5%가 법률혼으

로부터 발생) 있다는 점에서, 초혼시기와 초혼건수는 출산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최근 2006~2007년 2년간의 출산율 반등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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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초혼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영향을 분석되기도 한다(이삼식 외, 

2008). 결혼건수 및 결혼률로 측정되는 결혼력은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효

과성 등 분석에 적용되기도 한다.     

  결혼시기와 연관된 지표로 출산시기도 전체적인 출산수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만혼화는 첫 자녀의 출산시기를 늦추는 만산화

를 야기하고, 결국 출산률 감소로 이어진다.

〈표 4-6〉평균초혼연령 및 평균초산연령, 1996～2007
                                                                     (단위: 세)

구분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   균

초혼연령

남자 28.4 29.3 29.6 29.8 30.1 30.6 30.9 30.9 31.1

여자 25.5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첫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평균연령
26.7 27.7 28.0 28.3 28.6 28.9 29.1 29.2 29.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제3절 인구구조 지표

  인구구조 상 가임기여성인구(15~49세)의 규모는 출생아수 규모에 영향

을 미친다. 특히, 주된 출산연령층으로서 25~29세와 30~34세 여성인구규

모의 변동은 출산율 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가임기여성규모의 

변동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출생아수가 가임기여성인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 출산율은 상승할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국내로의 유입된 외국인의 성별, 연령별, 민족별, 

출신국가별 구조도 전체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민족이나 출

신국가에 따라 출산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구성비나 

민족 혹은 출신국가별 구성비는 전체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비교적 이민(immigr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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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민자의 출산율이 비이민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이삼식 외, 2007).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출산율

(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2.0이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1.7로 히

스패닉 3.0, 흑인 2.4, 멕시코인 3.51, 중국인 2.26, 한국인 1.57 등으로 한

국인을 제외하면 백인이 가장 낮다. 미국 이민 주요 10개국 여성의 출산

율은 평균 2.86명으로 출신국가의 출산율 평균(2.32명)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4-7〉일부 국가의 인종‧국적별 출산율 차이
(단위: 명)

구분
합계출산율(TFR) 순이동율

(‰)전체 인종별 

미국
2.1('07년)

2.0(‘03년)

∘백인 1.7, 히스패닉 3.0, 흑인 2.4(2003년)

∘멕시코인 3.51, 중국인 2.26, 한국인 1.57

  * 미국이민 10개국 여성의 출산율 평균 2.86명>출신국 출산

율 평균(2.32명)

3.10(‘07) 

영국 1.74(‘06년) ∘영국인 1.67, 인도인 2.21, 파키스탄‧방글라데시 4.90(1996년) 2.18(‘05)

스위스 1.44(‘07년) ∘스위스인 1.34, 옛 유고슬라비아인 2.41, 터키인 1.91(1997년) 3.58(‘05)

독일 1.37(‘06년) ∘독일인 1.39, 터키인 2.40(1996년) 2.18(‘05)

이탈리아 1.33(‘06년)
∘이탈리안 1.26, 모로코인 2.14, 알바니아인 2.60, 튀니지인 

3.30, 이집트인 3.40(1999년)
2.07(‘05)

출처: 이삼식 외(2007):118 <표 6-1>. 

  2007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현황으로는 남성 54.2%, 여성 45.8%로 

각각 나타난다. 2000년대 들어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2008년 현재 결혼

이민자는 144,385명으로 2007년에 비해 17,430명(13.7%) 증가하였고, 국제

결혼가정 자녀는 58,0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6세 이하가 57.1%, 

12세 이하가 32.2%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08). 국내거

주 외국인주민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중국국적이 515,786명으로 전체 외

국인주민의 57.8%를 차지하였고, 동남아 22.2%, 남부아시아 3.7%, 미국 

3.0%, 일본 2.7%, 몽골 2.4%, 대만 2.3%, 중앙아시아 1.7%, 러시아 0.6%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국적자 중 조선족은 2007년에 비해 44%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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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유형 지표 하위 지표 세부 지표

거시 

지표

경제 

지표

소득 지표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 국민처분가능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시간선호율(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고용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율

임금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종사자 비율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

교육비 비중 도시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중 교육비 비율

주택가격지수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양성평등 

지표

경제활동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연령별)

남녀의 학력 임금 격차

대학진학률 남녀 격차

남녀의 임금(월급여액) 격차

연령층별 남녀의 임금 격차

남녀간가사 양육분담
부부간 가사 및 육아 분담율

남편의 육아참여율 

남아선호사상 출생성비

개인주의 

지표

결혼관 결혼에 대한 견해

기대자녀수 기대자녀수

가족구조 1인가구, 비혈연가구, 핵가족가구 등 

생식건강 

지표

피임율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전체,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연간 인공임신중절수술건수

연간 인공임신중절률 추정치

불임율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 수진자수

20대 남성의 정자운동성

미시 

지표

출산력 조출산률, 합계출산율, 연령별출산율

혼인율 및 이혼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 평균초혼연령, 첫 자녀 출산연령

인구구조 

지표

성별 구조 가임기여성 인구수(연령별)

민족 및 출신국 구성

외국이주민수(성별 연령별)

외국이주민 출신국적 

결혼이민자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378,34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42%에 달한다(행정안전부, 2008). 

  이상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서 거시지표와 미시지표 및 

인구구조지표에 속하는 상세 지표들을 정리하면 <표 4-8>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4-8〉출산력 지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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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미시 거시 및 다학제적 관점을 통합한 관점에 기초하여 출

산관련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지표 체계와 모형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지

표 체계 및 모형이 향후 출산력 전망과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평가하

는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장에서 제안한 지표 모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와 연

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특히 각 하위 지표 및 세부 지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출산력을 포함한 미시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향후 출산력을 보다 정확하

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경로를 규명하는 실증연구가 

보다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 

  둘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며, 조사비

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응정책 관련부처의 행정자료와 통계청 

및 관련기관의 조사통계를 개인, 가구, 지역별로 연계한 ‘저출산 대응 종

합통계정보’ 체계를 시계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

보다도 관련부처 및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각 자료의 개념 정의, 적

용대상 규정, 자료수집 기간 등을 일관적으로 조정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결혼, 동거, 이혼, 경제활동 참여 등 개인의 출산

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

지며, 국가의 출산력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가

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코호트별로 개인의 생애주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축적되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본 장에서 제안한 지표 체계 및 모형은 시대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각 지표의 중요성과 지표 간 관계는 수정되거나 가감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시계열자료의 축적을 통하여 변화에 

민감한 지표 체계 및 모형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제5장 저출산정책의 국제비교평가 

제1절 필요성

  출산율은 여러 가지 사회지표 중 하나가 아니다. 출산율은 해당 사회의 

사회정책이 총화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의 개입

과 확대를 통해 변화할 사회현상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은 인구학적 위기를 넘어 한국 사회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

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역사적으로 현재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20세기 초 출산율 저하와 같은 가족의 변화와 기능의 약화는 서

구유럽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였으며(Gauthier, 1996; Hirdman, 1998; 

Liljestrom, 1978) 현재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 

국가들의 대응방식의 차이가(윤홍식, 2004) 현재 서구유럽 국가들의 출산

율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섰던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저출산에 대한 정책대응은 저출산현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해당사회의 

젠더, 계층,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배치했다. 반면 현

상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전통적 가족가치와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남부유럽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유럽 최저수준을 기록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윤홍식, 2006a). 

  OECD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가족정책을 천착함으로써 현재 우

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내올 수 있을지 모

른다. 더구나 서구의 경험을 되돌아 보건데 일과 가족생활 양립, 무급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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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급노동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출산·양육과 관련된 일부 지원

정책들이 2006년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06년 8월에는 제1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더욱이 출산·양육과 관련된 지원정

책들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국가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성

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출산·양

육에 대한 정책대응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대상으

로 그 효과성을 논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으로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

가들의 관련정책들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OECD 국가들과 한국의 돌봄의 사회화 정책

과 가족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지위와 수준

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2절 개념틀과 분석방법

  1. 가족정책과 출산율: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

  하딩(Harding, 1996)에 따르면 가족정책에 대한 합의된 정의도 분석적인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족정책은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윤홍식(2005)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논의가 분분하다 그렇다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고(Kamerman & Kahn, 

1978; Zimmerman, 1992) 다른 사회정책과 차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도 있다(Myrdal, 1968: Zimmerman, 1992).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족정

책을 미성년 아동과 1명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가구(가족)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즉,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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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개별적이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는 정책

선택의 집합체로써 가족정책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정책을 대상을 중심으로 정의할 경우 논점이 매우 

모호해진다. 가족정책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젠더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대상을 중심으로 정의하게 되면 젠더라

는 중심논점이 희미하게 된다. 스웨덴 가족정책의 역사는 왜 가족정책이 

젠더관점에서 논의되어야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윤홍식, 2005). 스웨

덴에서 가족정책은 1910년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보장정책으로부터 출발했다(Liljestrom, 1978). 이후 1930년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가족정책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공식화 된다. 미성

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과 저출산을 계기로 등장하게 된 가

족정책은 부와 모 모두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가족의 소득보장과 아동 

출산 및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문제로 집중되었다 

(Liljestrom, 1978:21).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0년대 이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와 모의 노동시장 참여와 돌봄노동수행이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

적 과제로 자리 잡게 된다. 이로써 가족정책은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을 포

괄하는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개별적 

선호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가구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

수적 전제임에 동의 한다면 가족정책이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을 포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성별분업이 완고한 사회에서 유급노동의 참여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무급노동의 사회화(탈가족화)를 필수적 전

제로 한다. Esping-Andersen(1990)의 탈상품화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핵심

비판 또한 이러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탈상품화는 상품화를 전제하고, 

상품화는 돌봄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간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급노동이 사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노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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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란 결국 유급노동의 참여를 전제로 무급노동의 책

임을 면제받은 남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Orloff(1993)는 기존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국가에 의한 남성 지배력을 

재생산하는 방식과 정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바로 이지점에서 가족정책은 출산의 과제와 직접적 연성을 갖게 된다. 여

성에게 돌봄노동이 사회화되지 않았을 때 남아 있는 과제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출산 부담은 출산이라

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출산 이후의 아동양육은 출산 자체

보다 더 많은 노력, 정성,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출산은 이후 양

육에 대한 대안(노동시장 참여 단념을 포함한)이 존재하지 않다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같이 출산력의 급격한 저

하에 직면한 사회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은 양립의 과제가 아닌 양자택

일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양자택일의 과제에서 많은 사람은 출

산과 양육이 아닌 일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의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가족정책

에 대한 분석은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설정했다. 무

급노동은 돌봄의 가족화와 관련된 정책으로, 유급노동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으로 정의했다. 일부에서 가족정책을 돌봄과 관련된 과제로 제

한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전통적 성별분업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정책적 의

도가 없는 한 가족정책을 돌봄노동의 문제로 고정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모성휴가, 부모휴가, 아동보육 등 개별가족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이 확인된바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족정책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다. 대신 가족정책이 출산율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로 OECD 22개국이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의 가족화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을 분석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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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자료

  국가 간 가족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분석 대상 국가의 정확한 정책 내용을 반영하는 자료를 구하기 어

렵다는 점이다. 일부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자료가 

생성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Gauthier(1993)는 4가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Davaki, 2003). 첫째는 여

러 국가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비교할만한 적절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OECD SCOX Data의 가족부분 자료 중 아동케어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Australia의 경우 "Childcare Support"라는 항목으로 지출이 구

성되어 있는데, Austria의 지출항목을 보면 “Childcare Support"라는 항목은 

없고, "Child Day Care"라는 항목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

우 실제 부모휴가는 없고 "Family Medical Leave(가족간호휴가)"라는 제도

가 이를 대신하고, 벨기에는 ”Career Break"라는 제도가 부모휴가를 대신

한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아동양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제도로, 이들 제도를 부모휴가제도와 직접비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비교하고자하는 정책과 제도의 대상과 이

용비율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부모

휴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의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되어 있고, 설령 고용보험의 가입자라 하

더라도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감안되지 않고, 

한국 제도를 다른 OECD 국가들과 제도의 형식만으로 비교하면 한국 부

모휴가는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셋째, 가족정책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은 국가 간 정책비교에서 대부분 누락된다. 설령,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해도 각 지방정부마다 상이한 제도특성을 국가 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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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가족간호휴가는 무급이

지만 California주의 경우 모성휴가에 대해 임금대비 60%의 급여를 6주 동

안 지급하고 있다(OECD, 2007). 그러나 국가 간 비교에서 미국의 모성휴

가는 무급으로 기록된다. 넷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경

우가 있는데 이 또한 국가 간 비교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부

모휴가는 무급이지만 단체협약에 의해 일부 이용자들은 급여를 받고 있

다. 이처럼 구체적 가족정책을 국가 간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

업이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일정정도의 

오류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전제하고 다양

한 자료를 수집했다.29) 

  3. 변수

  본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10개다. 일부는 원인변수이고 일부는 결

과변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탈

가족화와 가족화를 중심으로 10개의 변수를 배치했다. 먼저 아동돌봄노동

의 사회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비율의 차이(젠더차이변수) 변수다. 젠

더차이변수는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차

감한 변수다. 젠더차이변수를 아동돌봄노동의 사회화 변수로 사용한 근거

는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이 지고 있는 아동돌봄책임에 기

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을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양육책임이 없다고 간주

되는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에서 아동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여

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차감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양육책임

29) 본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자료를 수집한 출처들은 OECD(2001, 2002, 2003, 2004, 2005, 

2006a, 2006b, 2006c, 2007a,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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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 문제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 변수는 0~2세 아동보육비율이다. 이 변수는 

많은 연구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수치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아동보육비율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변수

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변수는 두 번째 변수와 같은 특성을 갖는 변수

로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율을 사용했다. 네 번째 변수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낼 때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부모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변수는 가족, 특히 여성의 기회비용과 관계되는 변수다. 

만약 아동보육비율이 높으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증가하는 순 

소득의 양이 감소할 것이다.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해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려 할 것이다. 즉, 

높은 기회비용은 돌봄의 사회화를 제안하는 중요한 장애가 되는 것이다. 

돌봄비용 변수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GDP 대비 아동보육비용 지출은 국가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지출하는 

정도를 나타냄으로써 해당 국가의 아동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변수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주의해할 점은 OECD SOCX 자료가 

국가 간 아동시설보육지출에 대한 일관된 구분을 결여하고 있어, 이 변수

에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가정보육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지

원이 포함된 지출변수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다음으로 돌봄노동의 가족화에 대한 변수들은 해당 사회가 유급노동을 

수행하는 부 또는 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시켜,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보

는 것에 대한 지원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변수들이다. 부모휴가기간, 부모

휴가 임금대체율, 모성휴가 기간, 모성휴가 임금대체율, 부모휴가와 모성

휴가에 대한 GDP 대비 지출비율을 변수로 사용했다. 부모휴가와 모성휴

가와 관련된 변수는 일반적으로 돌봄의 가족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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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대표적 변수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모성휴가와 부모휴가의 

수급권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모휴가와 

모성휴가 기간은 국가에 따라 주, 월, 년 단위로 표시되는데 이를 주단위

로 환산했다. 1개월은 4주로, 1년은 52주로 상정했다. 이 경우 월을 주단

위로 전환한 경우와 연 단위를 주로 전환시킨 경우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략 1년에 4주 정도의 차이가 나고, 월단위로 계산하면 2.3일 정도의 차

이가 난다. 휴가급여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모성휴가의 

경우 대부분 소득(임금)비례 급여를 제공하거나 무급으로 제도화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부모휴가 급여는 정액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그

래서 정액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수준으로 대체된 자료를 찾아 이를 지표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부모휴가와 모성휴가의 GDP 대비 지출비율은 제도

의 포괄범위와 실제 이용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추가된 변수이다. 예를 들

어, 2007년 개혁 이전에 독일의 부모휴가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급여로 자

산조사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만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제도의 포

괄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네덜란드의 경우 여성의 75%, 남성의 

30%가 부모휴가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대부분의 출산모를 제도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모휴가와 모성휴가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을 변수에 포

함했다. 왜냐하면 제도의 대상이 포괄적일수록 상대적으로 GDP 대비 지

출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한국의 경

우 모성휴가는 100% 임금 보존을 해주고, 부모휴가도 정액 50만원을 지

급하고 있으나 제도의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해 GDP 대비 지출비율은 

0.0006%로 나타난다. 네덜란드도 한국과 같이 제도의 포괄 범위가 협소해 

GDP 대비 지출 비율은 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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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OECD 22개국의 아동돌봄책임의 사회화와 가족화를 비교 분

석하기위해 SPSS 14.0을 이용해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을 했다. 먼저 

군집분석을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사가 OECD 개별국가들의 가족정책 특성이 아동돌봄책임의 사회화 정도

와 가족화 지원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군집분석은 아동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가족화에 따른 차이를 단순히 보

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분석

을 추가적으로 사용했다. 다차원척도분석은 이들 군집 간의 차이를 2차원 

평면 공간에 보여줌으로써 개별 OECD 국가들의 아동돌봄책임의 사회화와 

가족화 지원수준에 따른 가족정책 특성을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

이다. 다차원척도분석은 통계적 요약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개별 분석사례의 특성을 저차원 공간(2차원)에 시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차원척도분석에서 설정된 축은 연구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의 사회화 축과 돌봄노동의 가족화 축을 설정했다.  

제3절 비교평가 결과

  1. OECD국가 정책비교

가. 아동돌봄 사회화 관련

  <표 5-1>은 OECD 22개국의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된 정책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 참여율의 젠더차이를 보면 스웨덴이 4%포

인트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이어 핀란드 5%포인트, 노르웨이 7%포인트, 

아이슬란드 8%포인트, 덴마크 9%포인트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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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의 차이가 적게 나타난 국가들은 모두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

이었다. 그 뒤를 이어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 캐나다, 

미국이 각각 10%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그리스는 22개 비교국가 중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가 32%포인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또한 남녀 간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그리스

를 제외하고 가장 큰 30%포인트로 집게 되었다. 그리스, 한국과 같이 남

녀 간의 노동시장 참여비율의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큰 국가들로는 일

본과 스페인이 29%포인트, 이태리가 28%포인트, 아일랜드가 23%포인트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 예상과 달리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고, 가족중심주의가 강하게 남아있다고 알려진 소위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에서 남녀 간의 노동시장 참여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

았다. 오스트리아 15%포인트, 프랑스 13%포인트, 독일 13%포인트, 벨기에 

17%포인트, 네덜란드 17%포인트 등으로 집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호

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들보다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젠더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비율을 보면 덴마크가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아이슬란드 58.7%, 노르웨이 43.7%, 스웨덴 

39.5%, 벨기에 38.5%로 집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젠더차이 지표와 유사하

게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의 0~2세 아동보육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벨기에가 상위순위를 차지하고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과 동

질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핀란드의 0~2세 아동보육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22.4%에 그쳤다. 이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보다는 물론 

남부유럽 국가인 포르투갈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0~2세 아동보육비율이 

10% 미만인 국가들은 오스트리아가 4.1%로 가장 낮았고, 그 뒤를 이어 

이태리 6.3%, 그리스 7.0%, 독일 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남

부유럽국가들과 보수주의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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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국가들이라고 해도 벨기에,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0~2세 

아동보육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부유럽국가들 중에서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0~2세 아동보육비율은 20%를 넘고 있다. 즉, 0~2세 아동보육비

율과 관련해 보수주의 복지국가 또는 남부유럽 복지국가들 내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2세 아동보육은 조기교육의 목

적으로 제도화된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달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평가되는 일과 가족생활 양립정도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 남부유럽 복지국가들 내에서 일과 가족생활 양립

과 관련된 상이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를 제기한다. 동아시아 복지국가

인 한국과 일본은 각각 19.9%, 15.2%로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이태리 

보다는 높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3세부터 취학 전 아동보육비율은 0~2세 아동보육비율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는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유치원포함)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게 되었다. 벨기에와 이태리의 3세-취

학 전 아동의 보육비율이 99.6%로 거의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밖에 80%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로는 북

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인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보수

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독일, 남부유럽 복지국가인 이태리, 스페인, 동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자유주의 복지국가들 중에서는 영국과 뉴질

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 점은 독일과 이태리의 경우 0~2세 아동보

육비율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3세 이상 보육비율에서는 수위를 차지했

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 국가들에서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보육

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

육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일과 가족생활 양립과 같은 젠더와 관련된 

정책으로 이해되기보다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차원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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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1996년 3세 이상 아

동의 아동보육시설 이용권리가 도입된 후 해당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보

육비율이 80%에서 100%까지 높아진 것으로 집게 되고 있다30)(Knijn & 

Ostner, 2002, Aust & Bonker, 2004; Pfau-Effinger, 2006; Morel, 2007). 그러

나 그 내용을 보면 3세 이상 보육의 대부분은 반일제이고(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유치원(pre-school)은 매일 열지 않는다(Anttonen, 2006). 이러한 

현실은 독일에서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보육의 제도화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젠더평등적 목적을 위해 제도화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권리가 도입된 후 3세에서 6세 자녀를 둔 독일여성의 고용율

이 무려 7.5%포인트가 높아진 것은(BMFSFJ. 2003a: Aust & Bonker, 2004) 

제도의 도입목적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의 사회화가 갖는 성격을 짐작하게 

해주는 결과이다. 

  아동보육을 위해 평균임금 대비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보면 스페

인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부모의 비용부담이 20%

가 넘는 국가를 보면 포르투갈 27.8%, 프랑스 25.1%, 아일랜드 24.8%, 영

국 24.7%, 호주 22.4%, 뉴질랜드 20.4%, 이태리 20.0% 순으로 집게 되었

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남부유럽복지국가들과 자유주의복지국가들로 나

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남부유럽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동돌봄에 대

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는 특성으로 인해 아동보육 서비스 공급이 

제한되고, 이것이 비용 상승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유주의 국가

들에서는 돌봄의 사회화를 시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부모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아동보육에 대한 부모의 비용부담이 낮

은 국가들로는 스웨덴과 그리스가 4.5%로 가장 낮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30) 1996년에 도입을 계획했던 3세 이상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보편적 권리는 재정적인 

문제로 1999년으로 연기되었다(Morel, 2007).



제5장 저출산정책의 국제비교평가 109

핀란드, 노르웨이도 부모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양육의 가족책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오스트리아(Strell & 

Duncan, 2001)에서 아동보육비융이 낮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GDP대비 아동보육에 대한 지출은 덴마크가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GDP대비 지출규모가 1.0%를 넘는 국가로는 스웨덴 1.7%, 프랑스와 

아이슬란드가 1.2%,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1.0%로 나타났다. 프랑스를 제

외한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반면 GDP대비 아

동보육에 대한 지출비율이 0.2%이하로 가장 낮은 국가로는 한국이 0.1%

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호주 0.3%, 캐나다 0.2%, 그리스 0.2%, 아

일랜드 0.2%, 뉴질랜드 0.3%, 미국 0.3%로 집계되었다. 한국과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이들 국가에서 아동돌

봄의 사회화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리하면 아동양육의 사회화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

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처럼 시장을 통해 이루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들과 같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국가의 지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자의 경우 부모의 아동양육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국가의 책임을 대변하는 GDP 대비 보육비용의 지출비중은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두 가지 경로 모두 남녀 간에 노동시장 참여의 차이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만약 특정국가의 가족정책의 궁

극적 목적이 단순히 돌봄노동을 가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라면 

Esping-Andersen(2005)의 지적처럼 자유주의 방식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도 시장을 통해 돌봄의 사회화를 이루

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는 많은 논란이 따른다. 질이 담보

되지 않는 아동보육은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돌봄의 사회화 방법은 현재 아동돌봄의 책임을 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모형평가에 관한 연구110

모로부터 다른 성인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해당사회에 부정

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실재로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10%가 혼자 방치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표 5-1〉OECD 22개국 아동돌봄사회화 관련 정책 지표
(단위: %)

국가 Gender Gap 0~2세 3~취학전 care fee GDP 지출

호주 20 29.0  70.2 22.4 0.3

오스트리아 15  4.1  73.7  9.6 0.5

벨기에 17 38.5  99.6 19.7 0.8

캐나다 11 19.0  49.0 12.3 0.2

덴마크  9 61.7  89.7  8.4 2.1

핀란드  5 22.4  46.1  7.6 1.0

프랑스 13 26.0 100.0 25.1 1.2

독일 13  9.0  80.2  9.1 0.4

그리스 32  7.0  70.6  4.5 0.2

아이슬란드  8 58.7  94.7 12.1 1.2

아일랜드 23 15.0  64.9 24.8 0.2

이태리 28  6.3  99.6 20.0 0.6

일본 29 15.2  86.4 19.4 0.3

한국 30 19.9  71.5 10.8 0.1

네덜란드 17 29.5  68.2 17.5 0.9

뉴질랜드 17 32.1  92.4 20.4 0.3

노르웨이  7 43.7  85.1  9.0 1.0

포르투갈 14 23.5  78.0 27.8 0.4

스페인 29 20.7  98.6 30.3 0.5

스웨덴  4 39.5  86.6  4.5 1.7

영국 10 25.8  80.1 24.7 0.6

미국 12 29.5  61.0 19.5 0.3

주: 아동돌봄비용은 평균임금소득으로부터 계산된 것임. 아동돌봄비율 중 호주, 덴마크, 한국, 

미국은 2005년 기준,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랜드는 2003년 기준, 캐나다, 독일은 2001년 기

준, 프랑스는 2002년 기준, 아일랜드와 이태리는 2000년 기준, 기타 2004년 기준. 이태리의 

돌봄부담비율은 소득과 관련된 최대 수치를 기재한 것임. 

출처: OECD(2007a, 2007b, 20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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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돌봄 가족화 지원 지표

  <표 5-2> 아동돌봄 가족화에 대한 OECD 22개국의 정책지표를 제시하

고 있다. 먼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부모휴가 기간을 보면 스페인과 프랑

스가 156주(3년)로 가장 긴 부모휴가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 외에 오스

트리아가 104(2년)를 보장해주고 있고, 스웨덴은 69주(480일)를 보장해 상

대적으로 긴 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다. 반면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

투갈은 가장 짧은 12주 정도를 보장해주고 있다. 가장 짧은 부모휴가를 

보장해주는 미국과 벨기에의 특성은 부모휴가라는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가족간호휴가라는 제도에서 아동양육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OECD, 2007), 벨기에도 경력휴가의 

이용 이유 중 하나로 재교육, 훈련, 여가생활 등과 함께 아동돌봄을 포함

시키고 있을 뿐이다(Devisscher, 2004). 이어서 아이슬란드와 영국이 13주, 

아일랜드가 14주를 보장해주고 있다. 부모휴가 보장기간은 대체로 복지국

가 특성과 일견 무관해 보인다. 특히 최근 개혁을 통해 독일은 부모휴가 

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Leitner,  2006). 부모휴가 기간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

드,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모휴가 기간은 부

모 각각에게 보장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경우 부모 모두

가 각각 부모휴가를 이용한다면 최대 이용가능 기간은 4년이 된다. 그러

나 이들 국가들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남성이 부모휴가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1994년), 

노르웨이(1993년), 아이슬란드(1995년), 독일(2007년)에서는 남성에게 부모

휴가 기간의 일부를 할당하는 아버지할당제를 제도화했다. 최근 제도를 

도입한 독일을 제외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는 남성의 참여

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ria, 2002).   

  부모휴가 급여를 보면 우선 무급과 유급으로 구분된다. 무급으로 부모

휴가를 제도화한 국가는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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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미국, 영국 등이고 그 외의 국가들은 유급으로 부모휴가를 제도화하

고 있다. 다만 호주와 네덜란드의 경우 노동자와 고용주의 개별 단체협약

을 통해 부모휴가 기간 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있다(OECD, 2007).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공무원은 부모휴가 기간 중 75%의 급여를 대체받

고 있다. 부모휴가가 가장 관대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42주를 이용할 경우 

100%의 임금을 보존해주고 있고, 52주를 이용할 경우 80%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덴마크가 임금의 90%를 보존해주고 있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80%정도의 임금을 대체해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390일 

동안에 한해 임금의 80%를 보장해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급여

를 지급하고 있다(OECD, 2005). 이어서 독일 67%의 임금을 2007년부터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의 60%보다 관대한 급여수준이다. 최근 

제도를 변화시킨 독일을 제외하고 관대한 급여는 모두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평균임금 대비 18%(50만원)의 

정액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무급으로 제도화한 국가들 보다는 관대하지만 

유급으로 부모휴가를 제도화한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

모휴가 급여 수준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급여수준은 남성의 부모

휴가 참여, 즉 돌봄노동참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급여가 낮을 경우 

남성의 대부분은 휴가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왜냐하

면 아직까지 많은 가구에서 남성이 주로 생계부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남성의 부모휴가 이용은 해당가구의 경제지위의 심각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부모휴가가 무급으로 제도화된 경우와 유

급이라도 낮은 정액급여 또는 낮은 소득대체율로 제도화된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은 자신의 소득이외의 별도의 소득으로 가구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무급과 낮은 급여로 제도

화된 부모휴가는 여성이 전통적 성역할로 되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모성휴가 기간을 보면 부모휴가와 달리 국가 간 차이는 크지 

않다. 가장 긴 모성휴가를 보장하는 국가는 영국으로 52주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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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모휴가를 13주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어서 아일랜드가 26주를 보장하고 있다. 가장 짧은 모성휴가 기간은 노

르웨이와 스웨덴이 각각 9주와 7주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경

우 모성휴가와 부모휴가가 통합되어 있어 큰 의미는 없다. 급여대체율은 

대부분의 국가가 100% 임금을 보존해주고 있다. 예외적으로 호주가 무

급이고, 벨기에가 30일 동안은 82%, 나머지는 75%를 보존해주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대략 60%이상을 보존해주고 있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 

임금대체율이 55%로 무급인 호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부모휴가를 제

도화한 국가의 상당수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대조적 현상이다. 

이는 자녀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

된다. 또한 부모휴가에 비해 모성휴가의 역사가 매우 길며, 지나한 과정

을 통해 확대과정을 반복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GDP 대비 지출을 보면 제도화된 부모휴가와 모성휴가가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추정하게 해준다.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의 GDP 대비 지출비율이 다른 국가들을 압

도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GDP 대비 0.8%를 지출해 가장 높은 지출비율

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스웨덴과 아이슬란드가 0.7%, 덴마크와 

핀란드가 0.6%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하고 

가족 내에서 아동이 양육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알려진 보수주의 국가들

의 경우 모순적이게도 0.1%에서 0.3%를 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0.3%, 독일이 0.2%, 벨기에가 0.2% 등으로 나타났다.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스페인과 그리스가 0.1%, 포르투갈과 이태리가 0.2%에 그치고 

있다. 반면 유급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를 보면 GDP 대비 

지출비율은 0.0(0.00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유급으로 부모휴

가와 모성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협소하고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 GDP 대비 지출 잡힐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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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OECD 22개국의 아동돌봄 가족화 지원 지표

국가 부모휴가기간 대체율 모성휴가 대체율 GDP지출비율

호주 52 무급 10 무급 0.0

오스트리아 2yr(each p) 정액(31%) 16 100 0.3

벨기에 3mo(each p) 정액(25%) 15 82(30d)75 0.2

캐나다 35 55 15 55 0.2

덴마크 32 90 18 100 0.6

핀란드 26 60 17.5 100 0.6

프랑스 3yr(each p) 정액(27%) 16 100 0.3

독일 12mo 67 14 100 0.2

그리스 3.5mo(per p) 무급 17 100 0.1

아이슬란드 13(per p) 80 13 80 0.7

아일랜드 14(each p) 무급 26 70 0.1

이태리 11mo 30%(for 6mo) 21 80 0.2

일본 44 40 14 60 0.1

한국 52(each p) 정액(18%) 13 100 0.0

네덜란드 3mo(each p) 무급. 공무75% 16 100 0.0

뉴질랜드 46 무급 12 50 0.0

노르웨이 42 100 9 100 0.8

포르투갈 3mo(each p) 무급 17 100 0.2

스페인 3yr(each p) 무급 16 100 0.1

스웨덴 480days 80%(390일) 7 80 0.7

영국 13 무급 52 90 0.1

미국 12(each p) 무급 12 0 na

출처: 1) 부모, 모성휴가: OECD family database. 

     2) 일본의 부모휴가 기간과 급여: OECD(2003).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2, Austria, Ireland and Japan. OECD. 

     3) 뉴질랜드 부모휴가 기간과 급여: OECD(2004).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3, New Zealand, Portugal and Switzerland. OECD(이

자료에서는 출산전후 각각 6주와 14주의 무급휴가 주는 것으로 그러나 최근 자

료는 16주 유급으로 전후 8주씩 나누면 부모휴가는 생후 1년이므로 46주가 됨). 

     4) 호주의 모성휴가 : 무급이나 단체협약으로 일부 노동자는 100% 임금보존을 받음

OECD(2002).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1,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OECD. 

     5) 독일: Pfau-Effinger(2006). 2007년부터 정률급여로 전환. 부모휴가 기간과 급여는 

2007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6) 벨기에‧프랑스: Moss and O'Brein(2006), Susan Kell Associated(2006). 

      7) 오스트리아 부모휴가 급여비율 : 윤홍식(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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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 결과

  [그림 5-1]은 OECD 22개국의 돌봄의 사회화 및 가족화와 관련된 정책

지표를 준거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군집의 수를 선택하는 것은 

특별한 원칙은 없으며,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해 연구목적을 가장 잘 드러

낼 수 있는 군집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군집계수 0.300을 기준

으로 군집을 구분했다. 

〔그림 5-1〕 OECD 22개국 가족정책 군집분석

0 5 10 15 20 25

국가

호주 1

미국 22
.338

오스트리아 2
.173

독일 8

그리스 9

한국 14
.248

프랑스 7

스페인 19

네덜란드 15 .395
.213

포르투갈 18

아일랜드 11
.180

이태리 12

일본 13

벨기에 3 .489

뉴질랜드 16

덴마크 5
.059

아이슬란드 10 .528

노르웨이 17
.319

핀란드 6
.811영국 21

캐나다 4

스웨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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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의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를 보면 호주와 미국이 가장 먼저 독

립적인 군집을 형성한다. 뒤를 이어,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리스와 한국, 이태리와 일본, 벨기에와 뉴질랜드, 네덜란드와 포르

투갈 순으로 군집이 형성되어 나간다. 이어서 덴마크 군집과 노르웨이가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했다. 네덜란드 군집에 아일랜드가 더해지고, 스페인

과 프랑스가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고, 이태리군집과 벨기에 군집이 하나

가 된다. 오스트리아 군집과 그리스 군집이 하나로 묶이면서 독립적인 군

집을 형성한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군집이 하나가되어 프랑스 군집과 묶

이면서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핀란드의 경우 군집계수를 상향

조정하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군집과 묶이지만 0.300을 기준으

로 했을 때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가 된다. 영국, 캐나다, 스웨

덴도 다른 국가들과 군집을 형성하지 않고 개별 국가로 남아 있다. 최종 

군집은 호주군집(편이 상 앞에 있는 국가를 군집이름으로 칭했다), 오스트

리아 군집, 프랑스 군집, 덴마크 군집 4개 군집과 4개의 개별 국가를 형성

했다.     

  [그림 5-2]에서는 이들 군집결과를 2차원 평면공간에 위치해 있는 사례

들에 적용했다31). 다차원척도의 오차를 측정하는 Kruskal's stress는 

0.13248로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변

량에 대한 설명력을 알려주는 RSQ는 0.95469로 95.5%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차원원척도의 축은 연구자의 판단

에 따라 임으로 직교회전이 가능하다. 본 분석은 연구목적에 맞게 아동돌

봄의 사회화 축과 아동돌봄의 가족화 축을 설정했다. 축의 위치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45도 직교회전시켜 상방으로 약간 

31) 캐나다, 영국, 스웨덴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을 분석했으나 현재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Stress 수준이 높아져 모델 적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별도의 분석

의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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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켰다. 좌상방으로 이동하는 축이 아동돌봄의 가족화와 관련된 축이

고, 좌하방으로 이동하는 축이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된 축이다. 각각 

좌상방과 좌하방으로 이동할수록 지표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2〕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 정책을 통해 본 OECD 국가의 가족정책

개별차(가중된)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

Stress = .13248       RSQ = .95469

  앞 절에서 개별국가의 아동돌봄사회화와 가족화 지표를 살펴보면서 이

미 언급했지만 스웨덴은 OECD 22개국들 중 매우 유일무이한 지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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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아동돌봄의 가족화 지표와 함께 사회화 지표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자가 조화롭게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군집은 스웨덴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가족화

와 사회화 모두에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딕 국가들 중 핀란드의 경우가 특징적인데 이웃한 

노르딕 국가들의 군집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했다. 아동돌

봄의 가족화와 관련해서는 GDP 대비 지출비율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두

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사회화 관련 지표에서는 3세-취학 전 아동보육비

율은 분석대상인 OECD 22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론 아동

돌봄비용과 GDP 대비 지출 규모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다른 북

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은 가족화와 관련된 지표에서는 2~3개 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된 지표에서도 덴

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4개, 아이슬란드는 3개에서 최고수준을 유지했

다. 이러한 차이가 핀란드가 다른 노르딕국가로부터 떨어져 개별국가로 

남아있게한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즉, 가족화 수준은 노르딕 국가들

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사회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벨기에 등이 속한 군집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지표와 가족화 지표

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회화 지표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국가들에서 아동보육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과 

휴가의 낮은 소득 대체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속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독일 군집은 상대적으로 낮은 돌봄노

동의 가족화 기간은 길지만 낮은 휴가 급여수준으로 인해 가족화 수준에

서는 덴마크군집 보다는 뒤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군집은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호주는 부모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아동돌봄의 가족화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돌봄노동의 사회

화 지표에서도 2개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미국은 가족화와 관련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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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표 모두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돌봄노동의 사회와 관련된 지표

에서는 1개만이 최하위 권을 기록했지만 다른 지표 또한 낮은 수준은 아

니었다.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 초기부터 호주와 미국이 독립적인 군집

을 형성하며 가족화와 사회화축이 교차하는 우측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가족화에 대한 지표보다 사회화와 관련된 지

표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캐나다는 반대로 가족화에 대한 지표가 양호했

지만 사회화에 대한 지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반대의 성향이 두 

국가가 상하 대척점에 위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리하면 예상과 달리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이 단일한 군집에 묶

이기 보다는 1개의 독립적 군집과 2개의 개별국가를 구성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의 경우도 단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캐나다와 영국이 

각각 개별국가로 위치했고, 미국과 호주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했지만 뉴

질랜드는 프랑스와 같은 군집에 속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들 또한 오스

트리아 군집과 프랑스 군집으로 나누어져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돌봄

의 사회화와 가족화를 준거로 복지국가의 특성을 구분할 때 기존의 주류

복지국가의 유형화가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정책과 밀접한 가족정책의 합리적 정책

원칙과 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소결

  본 분석은 OECD 22개국의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 정책의 분석을 통

해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복

지국가를 유형화했을 때 기존 주류 복지국가 체제와는 상이한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유럽국가들이 일반적 기대와 달리 서로 상이한 집

단으로 묶이듯 보수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지칭되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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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로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는 북유럽 국가들이 비록 1

개의 군집과 2개의 개별 국가군으로 분류되었지만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돌봄노동의 가족화 수준 모두에서 다른 국가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의 사회화

와 가족화가 양자택일의 과제가 아닌 양립할 수 있는 정책과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과 호주는 두 측면 모두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

해 가족정책이 가장 후진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와 같은 군집에 속했다. 특히 독일, 오스

트리아는 유럽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들로 구분되는데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 동일한 군집에 묶인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호주보다는 다소 

양호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가족화 수준이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 가족정책의 확대방향에 의미 있는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먼저 출산율 수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속한 군집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는 사실이다. 2005년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1.63명이고, 노르

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군집은 1.90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호주 또한 

각각 2.05명, 1.81명이다(OECD, 2007). 반면 한국은 1.08명, 독일은 1.34명, 

오스트리아는 1.41명, 그리스는 1.28명에 불과하다. 결국 출산력과 관련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 정도라고 판단된다. 하나는 북유

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과 같이 돌봄의 가족화와 사회화 두 영역 모두에

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나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호주와 같이 

시장을 통해 사회화와 가족화의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호주와 미국은 둘 다 이민이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

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민의 적극적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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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같이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과제를 시장과 민간의 자율적 선택에 

일임한다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출산율은 단순히 출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양육의 과정

이 수반되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양육의 과정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

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노동력의 부족은 단

순히 노동력의 규모를 늘리는 문제가 아닌 질의 담보를 필수적 전제로 요

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돌봄의 사회화와 가

족화 여부의 문제가 아닌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핵심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높은 질의 

노동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가족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이 질 높은 사회화와 가

족화는 시장에 의해서가 아닌 국가의 공적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Esping-Andersen, 2005). 한국 가족정책 방향은 어쩌

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 두 영역 모두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최근 아동양육에 대한 가

족의 1차적 책임을 강조하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조차 3세 이상 아동에 대

해 보편적 돌봄권리(사회화 권리)를 선언하고, 독일에서 대표적인 돌봄 노

동의 가족화 방식을 북유럽식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는 분명한 것이다. 이제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다만 정치적 결단과 사회

적 합의가 남아 있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의 양립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

구에 대해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

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비

이용가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은 일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양육수당의 도입은 계층적으로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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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젠더측면에서는 여성에게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굳이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저소득층 여성의 일할 권

리를 약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라는 더 큰 형평성의 문제를 야

기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의 양립은 

단순히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제도화하거나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부

모 노동력의 가족화의 필요는 상대적으로 자녀가 영아기 일 때 필요한 제

도적 지원임에 반해 돌봄의 사회화는 아동이 성장 할 때까지 필요한 상대

적으로 장기적 과제이다. 또한 돌봄의 가족화는 보편적 사회적 필요에 부

응하는 것이지 특정 계층에 제한된, 자산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잔여적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둘 간의 양립은 보편적 돌봄의 사회화를 기

반으로 단기적으로 영아기 기간 동안 보편적 돌봄의 가족화를 통해 아동

양육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의 가족정책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

히 모든 시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해당 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쟁

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로 이해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성 또는 

계층에게 고용의 보장 없이 노동력의 가족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에서 아동양육을 수행하는 부

모(주로 모)에 대해 정책적 지원으로 일관하던 독일이 왜 정책 방향을 전

환했는지를 곰곰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한국 가족정책의 과제

는 정책의 제도화를 넘어 대상의 보편적 확대를 필요한 시점이다. 부모휴

가와 모성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해 보편적 돌봄

의 가족화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며, 보편적 돌봄의 사회화는 여전히 요원

한 과제이다. 보편적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저출

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적정규모의 높은 질의 노동력을 유지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개발

  일부 국가나 학자들이나마 출산력 변화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의 비용과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정책 방향이나 구조는 국가간에 차이가 크다. 게다가 전반적인 

정책 구조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주택시장과 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정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

은 어렵다. 이러한 제약점들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각각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 정도를 일반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구조 상의 중요한 변화가 출산

율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결국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각각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한국적인 특수상황을 고려

하여 독자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본 장에서 한국의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을 개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평가방법 및 관련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한 사

전적인 모색을 실시한다. 이어서 앞서 모색한 결과를 구체화하여 평가모

형을 개발한다. 평가모형이 개발되면, 모형의 적합성 내지 현실적용 가능

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simulation)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용자료의 한계성

으로 인하여 실제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

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개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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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 전제

  앞서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저출

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우선 정책평가의 개념으로 “정

책 또는 정부사업이 장‧단기적으로 국민 또는 특정대상이나 이들의 생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시도”로 정의

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 정책평가의 대상은 산출(output)과 결과

(outcome)로 구분하며, 산출에 대한 평가(성과평가)는 정부가 제공한 서비

스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효과성평가)는 

산출이 가져오는 결과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정책 효과성 평가에 중점을 둔다. 즉, 정책성과 평가의 

기준은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본 

연구에서의 정책 효과성 평가의 기준은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

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의 정책 효과성 평가의 기본원칙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산출물에 관한 성과평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하나, 최종결과

물에 관한 효과성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의 경우 전 생애주기에서 출산의 빈도가 낮은데다가 관련된 

가치관이 서서히 변화하는 등의 인구학적 특성 상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온 정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둘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산출을 통하여 그 

상태를 개선시키고자 의도했던 대상 상황이나 집단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

며, 의도했던 효과이므로 주로 긍정적인 변화에 관심을 두어 그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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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여부와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여기에서 효과는 출산력으로 합

계출산율뿐만 아니라 다른 출산력 지표들과 출산으로의 이행 정도의 측정

이 가능한 중간지표까지 포괄한다.  

  셋째, 저출산정책은 출산력 변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정책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효과성은 직접적 효과와 간

접적 효과 모두를 분석한다.

  넷째, 효과성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만 기

인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는가?를 검증하

기 위해서 다른 정책들이나 사회경제적 여건들의 영향을 통제한다. 그러

한 요인들로 경제적 요인(경기, 고용 안정성, 가구소득, 여성의 임금수준, 

경제활동참가 등), 사회적 요인(여성의 교육수준 등), 문화적 요인(가족의 

형성에 대한 사회의 가치체계나 신념, 규범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정책과 출산력 변화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평가설계

를 통한 실험설계접근법을 적용한다. 실험설계방법은 실험집단 및 비교

(또는 통제)집단 선발 및 배정의 무작위성과 정책간여의 조작 유무에 따

라 진실험설계접근법, 준실험설계접근법, 수정평가설계접근법, 전실험설계

접근법 등으로 세분된다. 진실험접근법은 실험집단 및 비교(통제)집단의 

선발 및 배정의 무작위성이 확보되고 정책간여의 조작이 가능한 경우, 준

실험설계접근법은 양자 중의 어느 하나의 전제조건 밖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수정평가설계접근법은 비교(통제)집단 선발 및 배정의 무작위성이 

확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이윤식, 2000). 저출산정책에 대해 보다 정확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진실험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비용

이나 시간 및 기술적인 문제로 그러한 접근을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실험접근법을 적용하되, 그 자

료로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산력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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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시한「전국 출산 동향조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모두를 적

용할 수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질적인 평가방법을 강조하는 경우 평가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양적 분석방법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한다. 

  일곱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는 거시적인 자료

와 미시적인 자료(개별자료) 모두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는 개발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출산력 변화에 대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은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시뮬레이션에서 제한적이나

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기초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하여, 위 기본조건들 모두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향후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들에서 이들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제2절 변수 

  1. 정책변수

  저출산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개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것은 평가 대상 설정이다. 평가 대상 정책의 속성에 따라 평

가방법이나 이용자료 및 관련 변수들의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는 매우 넓다. 일부에서 출산

력 변화에 영항을 미치는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한정시키려는 시도가 있으

나, 가족정책으로 국한될 때에도 측정방법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가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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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포괄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d'Addio, 2005)는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저출산정책은 복지정책, 교육정책, 조세정책, 여성정책(양성평등

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에 속하나 출산력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의 이론적 고찰이나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제1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출산력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의 영역에 속한 자녀양

육비용 지원(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지원, 조세 및 사

회보험 혜택, 주거 지원 등), 보육 지원(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

스 확대 등), 보건․의료 지원(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영역에 속한 일-가정 양립 지원(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

직제도,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고용문

화 개선 등)과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정책(자녀가치관, 

가족가치관, 양성평등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 정책

들은 <표 6-1>과 <표 6-2>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아동수당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국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제도도입 이후에 평가대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

겠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의 영역에 속

한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

아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  

  평가대상 범주에 속하는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1개 이상의 세부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정책들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성이 각각 평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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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세부정책들은 그 특성상 아주 유사하여 통합적으

로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세부정책들은 대상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의 예로 자

녀양육비용 지원 정책으로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은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5세아 무

상 보육․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 보육․교육비 지원 등 세부정

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상의 측면에서 상호배타적이어서 하나

의 정책으로 통합하여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취지가 

같으면서 대상 계층만을 서로 달리하는 정책들의 경우 목적에 따른 효과

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세부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일지라도 그 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경

우와 특정 세부정책의 효과성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전자의 예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무료 쿠폰 

지원 등 정책은 간접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사교육비 경

감을 통해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만큼 

그 효과성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대상 선정

기준은 평가대상 정책을 명료화시키는 장점을 가지며, 이에 따라 현실적

으로 많은 수의 정책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정책들은 개별적이든 통합적이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한 가치(값)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또는 외

국사례 고찰을 통해 그리고 일반적인 정책 성과물을 종합하여 정책별 측

정방법(지표)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

책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로는 보육․교육비지원액, 지원수혜율, 취약보

육실시율, 보육서비스이용률(접근성)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들 지표 

중 지표 의미, 현실적인 유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측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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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유연화 정책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로는 육아휴직률,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기간 및 유연성, 남성육아휴직사용비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평가대상 정책별 측정방법(지표)도 <표 6-1>과 

<표 6-2>에 제시되어 있다.  

  2. 출산력 변수

  저출산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경향이다. 하나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책 수혜자의 수나 그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정책이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 남성의 육아 참여, 기업의 인식 변화 및 정책 수용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평가를 시도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정책이 

출산력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둔

다. 정책 수혜자의 수나 성격의 변화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 것과 반드

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출산력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정책들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성 정도는 대표적인 출산지표로서  

합계출산율이나 출생아수(CEB: children-ever born)의 변화로 측정이 가능하

다. 특정 출생아수(parity)에서 추가로 출산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로도 측정

이 가능하다(이 경우에는 주로 개별자료를 이용한 접근에서 가능한 것으

로 어느 특정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부부가 추가로 출산을 이행하였

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효과성을 출

산행태(예를 들면, 출산간격) 변화로 측정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계출산율의 구성요소(decomposition)로서 일부 연령층의 출산율(연령별출

산율)이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구성비) 변화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전자

의 예로, 스웨덴의 'speed premium' 제도는 출산간격을 줄임으로서 전체 

출산율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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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 중 육아휴직제도의 급여액 증가와 유연화 정책의 경우도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자의 예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인

센티브제도 등은 고연령출산율 및 고출산순위의 출생아수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출산력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것이다. 각 정책별 출산변수는 <표 6-1>과 <표 6-2>에 제시하였으며, 

정책과의 논리관계는 후술할 것이다. 

  저출산정책은 출산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출산순위에 따른 정책 효과성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일부 연

구에서는 첫 출산이 이후에 이루어진 출산보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

해서는 분석대상 국가의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분석모형을 개발하

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출산순위를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정책은 유럽국가들과 달리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2006년

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으로써, 저출산정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된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다. 만약 정책이 출산 변화에 효과

가 있다면, 정책 시행→의식 변화→의사결정→임신→출산 등 일련의 과정

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기간이 아주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

기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그 이유로 출산에 

이르는 일련과정을 거치는데 최소한의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32) 

결국, 일부정책의 경우 선행적으로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2) 이삼식 외(2007)는 우리나라에서 경기 변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소 3년이라는 시

차가 존재했으며, 스웨덴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4~6년의 시차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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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대영역)의 정책별 효과성 평가 변수 

소영역 세부정책
정책측정방법(지표)

(정책변수)
출산선행변수

(매개변수)
출산변수

(종속변수)

 <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중영역)

영유아보
육․교육
비 지원 

▪0~4세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2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교육비지원액
-지원수혜율
-취약보육실시율
-보육서비스이용률
(접근성)

-가계 중 보육비지
출비율

-여성취업률
-여성경력단절비율
-여성복직률

-TFR,출생아수(CEB)
-연령별출산율
-출산순위(2아, 3+)
-출산간격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방과후학교 내실화 제도개선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도입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과후보육‧교육시스템 연계‧통합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초등학생)방과후학
교 참여율(이용률)

-가계 중 사교육비 
등 교육지출비율

-TFR
-출생아수(CEB)
-연령별출산율
-출산순위(2아,3아+)

조 세 ‧ 사
회보험 혜
택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세제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자녀양육관련 세제
지원 금액‧수혜율

-보험료지원액‧수혜율
-국민연금인정기간

-여성취업률(주출산
연령층)

-TFR
-출생아수(CEB)
-연령별출산율
-출산순위(2아,3아+)
-출산간격

주거지원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정도‧수혜율
-자녀양육가정의 자
가거주비율

-결혼률, 초혼연령 

-TFR
-출생아수(CEB)
-연령별출산율
-출산순위(2아,3아+)
-출산간격

 <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중영역)

육아지원
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지원
▪직장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직장보육시
설 수

-국공립보육시설 이
용아동 비율

-육아지원시설 확충률
-보육비용

-여성경력단절비율
-복직률
-취업률(주출산층)
-여성전일제‧시간제
고용비율

-TFR
-출생아수(CEB)-
-연령별출산율
-출산간격

민간육아
지원시설 
서비스 개
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영아육아지원시설 
이용률

-민간보육시설이용률

-여성경력단절비율
-취업률(주출산층)
-여성전일제‧시간제
고용비율

-TFR
-출생아수(CEB)
-출산간격

수요자 중
심의 다양
한 육아지
원서비스 
확대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유치원 종일제 확대
▪시간제 보육시설에 도우미 지원
▪문화시설내 육아시설 설치‧운영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아
동수(수혜율) 

-종일제유치원 비율
(수혜율)

-보육비용

-여성경력단절비율
-복직률
-취업률(주출산층)
-여성전일제‧시간제
고용비율

-TFR
-출생아수(CEB)
-출산간격

 <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중영역)

모성 및 
영유아 건
강관리 체
계화

▪출산‧육아정보‧상담서비스 제공
▪여성 생식보건증진 지원
▪모성‧영유아건강검진 지원
▪모성‧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인공임신중절 예방 

-지원액
-수혜인원
-프로그램수

-임신소모율
-장애아수(율)

-TFR
-출생아수(CEB)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지원액
-수혜율(수혜인원)

-불임시술 후 임신 
및 출산수

-임신성공률

-TFR,출생아수(CEB)
-고연령출산율
-첫째아출산

산모도우
미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지원기간
-수혜율(수혜인원)

-TFR,출생아수(CEB)
-출산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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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대영역)의 정책별 효과성 평가 변수

소영역 세부정책
정책측정방법(지표)

(정책변수)
출산선행변수

(매개변수)
출산변수

(종속변수)

 <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중영역)

산전후휴
가급여 등 
지원 확대

▪’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산전후휴가 이용률
-산전후휴가 기간
-산전후휴가 급여액
-남성휴가사용률

-여성경력단절비율
-취업률(주출산)

-TFR,출생아수(CEB)
-출산순위(2아,3아+)
-출산간격

육아휴직
제도 다양
화 및 근
로형태유
연화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형태 유연화

-육아휴직률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기간/유연성
-남성육아휴직률

-여성경력단절비율
-취업률(주출산층)
-여성전일제‧시간제
고용비율

-남성육아‧가사참여율

-TFR,출생아수(CEB)
-연령별출산율
-출산순위(2아,3아+)
-출산간격

출 산 ‧ 육
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경력단절여성근로자에 출산여성
재취업장려금 지원확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전업주부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
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수혜액
-수혜율

-여성경력단절비율
-취업률(주출산층)
-여성전일제‧시간제
고용비율

-복직률
-복직소요기간

-TFR
-출생아수(CEB)
-연령별출산율
-출산순위(2아,3아+)

가족친화
적 기업인
증제 도입  
등 직장문
화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액
-교육프로그램보급수
-가족친화기업인증률
-가족친화지수

-기업의 인식 변화 
및 정책수용도

-취업률(주출산층)
-여성전일제‧시간제
고용비율

-여성경력단절비율
-복직률
-남성육아‧가사참여율

-TFR
-출생아수(CEB)
-출산순위(2아,3아+)

 <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중영역)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
한 학교‧사
회교육강화 

▪학교‧사회교육, 다양한 홍보매체
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교육‧홍
보

-교육건수, 홍보건수

-이상(희망)자녀수
-남성육아‧가사참여율
-가치관(자녀,가족, 
양성평등) 변화

-TFR
-출생아수(CEB)
-연령별출산율
-출산순위(2아,3아+)

친밀하고 
평등한 가
족생활문
화 조성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
비스 내실화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교육건수, 상담건수
-지원액

-이상(희망)자녀수
-남성육아‧가사참여율
-가치관(자녀, 가족, 
양성평등) 변화

-TFR
-출생아수(CEB)
-연령별출산율
-출산순위(2아,3아+)

 주: 양성평등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출생성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변수(이하에서는 ‘출산선행변수’로 칭한다)는 정책의 속성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의 경우에 출산선

행변수들로 가계 중 보육비지출비율, 여성취업률(주출산연령층), 여성경력

단절비율, 여성복직률 등을 들 수 있다. 주거지원정책(다자녀가정 주거지

원,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경우에 출산선행변수로 자녀양육가정의 자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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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율, 결혼률, 초혼연령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영역에 속한 정책들의 출산선행변수들로는 이상(희망)자녀

수와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각 정책별 출산선

행변수들은 <표 6-1>과 <표 6-2>에 제시되어 있으며, 정책별 지표(측정방

법)와 출산선행변수간의 관계설정은 추후 논리모형 설정시 상세하게 다루

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짧은 저출산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

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들이 출산율 또는 선행적인 지표로서 

출산선행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정책들이 출산선행변수 또는 출산변수에 미치는 순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들 이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

다. 그러한 전제는 정책들이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출산선행변수나 출산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론

이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변수들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변수의 특성이나 자료유용성 등을 감

안할 때, 통제변수들은 거시적인 분석과 개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통제변수의 종류는 <표 6-3>에 제시하였다. 

  인구학적 통제변수로 가임여성인구수(개별적으로 연령), 초혼건수(결혼

시기)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통제변수들로는 도시화율(개별적으로 거주

지), 자가비율(주택소유 또는 자가거주 여부), 대학진학률(교육수준) 등 그

리고 경제적 통제변수들로는 GDP 또는 GRDP(개별적으로는 가구소득수

준), 재정자립도(개인소득수준,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상태 및 직업), 실

업률(실업여부), 비정규직 비율(종사상지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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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인구학적 변수들 중 거시적인 변수로서 가임여성인구는 출

산력 변화와 상관없이 그 수가 증가하면 출생아수(특히, 첫째아)가 증가하

는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영향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 전체 가임여성인

구수보다 연령계층별로 세분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증적인 예

로서 2005~2006년 출생아수 증가는 출산율 증가가 141.5% 기여한 것에 

비해, 인구구조 변화는 오히려 출생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으

며, 2006~2007년 출생아수 증가도 출산율 증가(114.5%)가 주도하고 인구구

조 변화는 오히려 부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8). 이러한 영향은 연령별로 다른데, 2006~2007년간 출생아수 증가에 

20~24세와 30~34세 여성인구수는 부적인 효과를 그리고 25~29세와 35~39

세 여성인구수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개별적인 자료를 적용할 경우

에는 연령이 해당되는데, 고연령층일수록 가임기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 저연령층에 비해 다출산의 가능성이 높다. 

〈표 6-3〉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변수: 거시적‧미시적

구분 거시적 지표 미시적 지표

인구학적 변수

가임기여성인구(연령계층별) 연령

3년간 누적 초혼건수(건) 

평균초혼연령 초혼연령(또는 결혼소요기간)

이혼율(%) 이혼여부

사회적 변수

도시화율(%) 거주지

자가거주비율(%) 주택소유여부(또는 자가 거주 여부)

대학진학률(%) 교육수준(수학정도)

주택가격(매매지수, 전세지수)

경제적 변수

GDP(또는 GRDP) 가구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개인 소득수준

경제활동참가율(25-34, 15-64세)(%) 경제활동상태, 직업

실업률 25-34 남녀별)(%) 실업여부

비정규직 비율 종사상지위

시간변인

출산cohort 출산연도

결혼cohort 결혼연도

정책시작연도 정책수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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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적인 변수로서 초혼건수도 출산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그 수

의 증가에 따라 출생아수(특히, 첫째아)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출산율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 다

만, 일반적으로 출산은 초혼 후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시차

(time-lag)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초혼 후 3년 이내 출산이 집중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다년간의 누적초혼건수를 이용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거시적인 지표든지 개별적 자료이든지 초혼

연령은 사회적으로 출산 시작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연령이 빠를수

록 상대적으로 다출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통제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통제변수로서 도시화율은 자녀양육비용이나 주거비용과 관련성

이 높다. 예를 들어, 이삼식 외(2005)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도시에서 주

거문제가 출산을 억제하는 영향을 미친 반면, 농촌에서는 통계적으로 무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비용도 대도시지

역일수록 높은 것이 보통이며, 이에 따른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는 출산

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는 개별적 자료에서 거주지와도 동일한 효과

성을 가진 것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형에서 통제가 

요구된다. 거시적인 지표로서 자가거주비율은 개별적으로 주택소유여부 

또는 자가거주 여부로 측정되는데, 이는 주거불안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자료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거불안정은 결혼과 출산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밝혀졌다. 거시적인 대학진학률은 개인적으로 교육수준으로 측정 가

능하다. 대학진학률 또는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임기간의 단

축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직업이나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에서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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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변수로 거시적인 GDP 또는 GRDP(지역별 GDP)는 개별적으로 

가구소득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국가(지역)나 개인

의 경제적 수준은 출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득수준이 출산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 반면, 개인소득수준의 경우에

는 남성의 경우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 음의 방향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이삼식 외, 2005). 전자는 소위 ‘소득효

과(income effect)'에 기인하며, 후자 여성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기회비용이 높아져 출산을 억제하는 이른바 가격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역단위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는 통제변수로서, 

그 수준에 따라 정책의 강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개별적으로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은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나 소득수

준에 따른 기회비용으로서의 인식 정도 등에 따라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실업률(개인적으로 실업여부), 비정규직 비율(개인적으로 종

사상 지위) 등은 고용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역시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순수한 효과성을 평가

하기 위한 모형에서는 이들 경제적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정책의 시작과 효과성이 나타나는 시간 등을 고려하기 위해 시

간변인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정책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거시적인 변수로 

정책시작연도를 그리고 미시적인 변수로서는 정책수혜연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결혼코호트(개별적으로는 결혼연도)와 출산코호트(개별적

으로 출산연도) 등을 시간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3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논리모형

  저출산정책 중 일부는 출산행태 또는 출산율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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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충분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여

기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이 출산력 변화에 효과를 가

지는 논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리모형은 저출산정책 효과성 

모형을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정책 영역들 중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영역을 제외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와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에 대해서만 논리모형을 구축한다. 한편, 

정책들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은 지원기준(자녀출생순위, 자녀수, 

소득수준 등), 지원액 및 지원기간, 지역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효과성평가모형 구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에는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

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그리고 임신․출

산에 대한 지원의 중영역들이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중영역의 세부

영역별 또는 개별정책별로 효과성 논리모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중영역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의 중영역에는 영유아 보육·교

육비 지원,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조세·사회보험 혜택, 주거지원 등의 

소영역이 포함된다. 이들 중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의 출산력에 대한 효

과성 논리모형은 [그림 6-1]과 같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직접비용은 

모든 부모에게 보편적인 부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보육·교육

비지원은 직접적으로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기 출산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추가 출산의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여력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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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육비 지원으로 인한 돌봄노동서비스에 대한 구매

력 향상은 취업모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결

과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여성들

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참가는 소득 상승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자녀양육

비용 측면에서 추가 출산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렇듯 보육·교육비 지원은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질 것이다.  

〔그림 6-1〕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

주: 1) 0~4세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2자녀이상 보육‧교육

비 지원 

  다음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성 

논리모형이다(그림 6-2).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은 가계 중 자녀사교육

비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하여 부모는 자녀양육비용 부담이 경감

되어 추가 출산에 대한 여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림 6-2〕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

주: 1) 방과후학교 내실화 제도 개선,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도입,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과후 보육‧교육시스템 연계‧통합,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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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3]은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정책이 출

산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논리모형이다. 이 정책은 직접적으로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추가 출산을 용이케 할 것이다. 또한, 조세

‧사회보험 혜택 확대 정책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득효

과를 통해서도 출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6-3〕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사회보험혜택 확대의 효과성 논리모형

주: 1) 자녀가정에 유리한 세제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주거지원정책 역시 출산력에 효과를 갖는다(그림 6-4). 높은 주택마련 

비용은 미혼남녀의 결혼시기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신

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은 미혼남녀들로 하여금 보

다 빠른 시기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초혼연령을 낮추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출산이 법률혼으로부터 발생하는 한국사회

이서 초혼연령 저하는 가임기간(childbearing span) 확대, 후천성불임증 예

방 등을 통해 출산력에 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

로 하는 주거우대정책도 자녀양육 가정의 자가거주비율을 높이며, 그로 

인하여 자녀양육환경이 안정화되면서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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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주거지원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

주: 1)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나.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중영역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중영역에는 육아지원시설 확

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정책들이 포함된다. 이들 정책의 논

리모형도 출산력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그림 6-5). 우선 직접적인 효과로는 정책들을 통해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촉진되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양육부담이 경감되어 추가 출산이 용이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간접적인 효과로는 정책들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용이해지며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이 줄어들고 직장복귀율이 

높아지는 등 주출산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전일제)과 출산율이 동시

에 높아질 것이다. 단, 보육시설이나 서비스가 고비용이거나, 질이 낮거나, 접

근성이 낮은 경우, 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가정에 머무르게 되면서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고, 이를 기회비용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낮아지게 된다.  



제6장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개발 141

〔그림 6-5〕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효과성 논리모형

주: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지원, 직장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

설 서비스 개선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유치원 종일제 확대, 시간제 보육시설에 도우미 지원, 문화시설 내 육아시설 설치‧

운영 지원

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의 중영역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의 중영역에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도우미 지원이 포함된다. 이들 정책은 성격

상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정책이나 그 효과성 여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

제적 지원 정책의 일부로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6-6). 이들 정책

은 직접적으로 보건의료적인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력을 높이는 작

용을 할 것이다. 이들 정책 중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정책은 

간접적으로는 여성생식보건 및 태아건강 증진이라는 보건의료적인 효과성

을 가져 출산력 변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

원 정책의 경우 임신성공률(출산성공율)을 높여 출산력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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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의 효과성 논리모형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

성 소영역과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소영역이 포함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소영역에는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

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

원,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이 포함된다. 학교‧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소영역에는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

회교육 강화와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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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감소

시키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전일제)을 높여 출산력에 긍정적

인 효과(출산연령 또는 출산간격 감소)를 가질 것이다(그림 6-7). 또한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은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를 증가시켜 가정 내 육아

분담을 통해 출산력 상승에 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 6-7〕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효과성 논리모형

주: 1)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형태 유연화, 경력단절여성근로자에 출산여성 재취업장려금 

지원확대,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전업주부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 운영, 경

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이들 세부 정책 중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정책

은 기업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정책수용도를 높여 여성경력단절 감소, 직장

복귀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주 출산연령층과 

모)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각 정책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효과도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급

여액이 증가할수록 효과 정도도 커질 것이다.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이, 휴가기간은 어느 정도 정적인 효과를 가지나 아주 장기적인 경우에는 

출산력에 대한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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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효과성 논리모형

주: 1)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이 출산력 변화에 미

치는 효과성은 간접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는 논리를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출산 및 가족에 친화

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은 가치관(자녀관, 가족관)을 변화시켜 이상(희

망)자녀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그림 6-9). 또 다른 논리모형으로는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출산 및 가족에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되면 가치관(양성평등관)이 변

화하고, 이를 통해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림 6-9〕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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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리모형에서 변수간의 관계는 내생적(endogenous)일 수 있다. 

예컨대, 일과 출산의 선택은 모두 개인의 수준에서 결합되어 결정되는데, 

이는 여성의 출산 결정이 경제활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취업 

결정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논리모형에서 제시한 각 정

책과 매개적인 출산선행요인 및 출산력에 대한 관측치는 <표 6-1>과 <표 

6-2>에 제시되어 있다. 

제4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정책평가모형은 정책의 속성, 자료 유용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은 정책 측정 자료의 속성에 

따라 거시적인 평가모형과 미시적인 평가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거

시적인 평가모형은 집합자료(aggregate data)에 기초를 둠으로써 평가 결과

가 개인 간의 다양한 차이를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거시적인 

평가모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시계열적 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일정 기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출산력이나 출산선행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에는 출산력변수나 출

산선행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특정 정책과 통제변수들이 포함되는 중다

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이 적합할 것이다. 

  (1)   ϐ    
 

 ϐ      (t는 시간으로서 보통 연단위, α는 상수)

    또는   
 

 ϐ    
 

 ϐ      (복수정책간 상호효과 제거시)

  동 모형에서 회귀계수 ϐp는 다른 변수(1~n개까지)들을 통제한 후에 정

책 Xp가 출산변수 또는 출산선행변수 Y(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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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기울기)를 의미한다. ɛ는 오차항(잔차)으로서 회귀모형에 포함되지 않

은 변수들이 출산변수 또는 출산선행변수 Y(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Y

의 무작위 잔여요소(random residual element)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대부분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

립된 2006년 전후에 시행된 것으로 정책수행기간이 매우 짧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정책 성과를 관찰 또는 측정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과거

부터 추진되어 왔던 일부 정책들의 경우에만 비교적 장기적인 시계열 자

료가 축적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시계열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정책들

의 경우에는 횡단면적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인 정적횡단분석(static 

cross-section analysis)이나 개별자료(micro-data)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시도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적횡단분석은 관찰단위(observation unit)로 국가나 지역이 

이용된다.33) 우리나라의 경우 관찰단위로 광역자치단체(시도)나 기초자치

단체(시군구)를 설정할 수 있다. 정적횡단평가모형으로는 출산변수나 출산

선행변수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정책변수와 통제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포함

시키는 중다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적용한다.  

  (2)   ϐ   
 

 ϐ     (r은 지자체, α는 상수)

  또는  
 

 ϐ   
 

 ϐ     (복수정책간 상호효과 제거시)

  여기에서 회귀계수 ϐp는 다른 변수(1~n개까지)들을 통제한 후에 정책 

Xp가 출산변수 또는 출산선행변수 Y(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방향과 정

도(기울기)를 의미한다. ɛ는 오차항(잔차)으로 앞서 설명과 동일하다. 

33) d'Addio(2005)는 OECD 19개 국가의 1999년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책의 기능으로써 합계

출산율의 국가간 정적횡단분석(static cross-section analysis)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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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자료(micro-data)를 이용한 접근도 앞서의 시계열적 평가모형이나 정

적횡단평가모형과 유사하다. 다만, 개별자료의 관찰단위가 개인이나 가구

로서 집합자료 대신 개인(individual) 관측치를 적용한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그 의미는 앞서의 설명과 

동일하다. 

  (3)   ϐ  
 

 ϐ      (j는 개인 또는 가구, α는 상수)

    또는   
 

 ϐ  
 

 ϐ       (복수정책간 상호효과 제거시)

  한편, 개별자료를 이용한 접근에 있어서 종속변수가 출산이행 또는 추

가출산이행 여부일 경우에는 변수 속성상 로지스틱(logistic)이나 프로빗

(probit) 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출산이행확률(Pi)에 대한 로지스틱모형은 

다음과 같다. 

  (4)  
 


 (   ) (i는 개인 또는 가구, α는 상수)

       


  

  개별자료를 이용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은 저출산정책의 효과

를 정확히 측정하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출산행

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효과(출산율 증가 등)를 창출해 내는 것인데, 이러한 

개개인의 행태 변화는 정책적 수단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시키고 저출산

정책에 의한 행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

제 하에서 특정 개인이 정책 수혜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상태

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한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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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본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개별 

가임여성인구가 정책의 수혜를 받음으로써 변화하는 출산행태와 동일한 

시점에 만약 정책의 수혜를 받지 않았다면 가질 수 있는 출산행태와의 차

이로 정의되어 질 수 있다. 즉, 특정 시점(t)에서 정책 수혜여부의 가변수

를  (수혜시 =1, 비수혜시 =0)라고 할 때, 효과 는 다음과 같다

(Moffit, 1991; Heckman 외, 1999). 

  

  그러나 동일한 개인이 동일한 시점에 만약 특정한 개별정책의 수혜를 

받지 않았다면 유지되는 출산행태를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평가 문제의 본질이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효과의 평가에서는 

동일 개인의 출산행태를 정책 수혜 전과 후에 비교하거나 또는 정책수혜

자의 출산행태를 동일시점에 비정책수혜자의 출산행태와 비교하여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은 방법은 동일시점, 동일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효과

와 차이가 생기는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이 편의값이 0이 되는 조

건은 오직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참가자의 결과변수를 결정하

는 관찰되어지지 않는 요소들과 주어진 통제변수들 하에서 독립적일 때 

충족된다. 수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비실험적 기법에 의한 효과추정은 

자기선택에 의한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출산 대응 개별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실험적 평가방법

(experimental evaluation)과 비실험적 평가방법(nonexperimental evaluation)으

로 구별된다. 실험적 방법은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을 통한 통제

집단(control group)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비실험적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실험적 방법의 가장 본질적인 유용성은 바로 편의없는 효과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험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하더라도 개개

인에 대한 정책의 효과는 추정할 수가 없다. 이는 그 어떤 개인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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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를 받으면서 ( =1) 동시(즉, 특정한 시점, t)에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

을 수( =0)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평가를 활용할 경우에는 프로그

램에 참가한 집단의 ‘평균효과(average impact)’는 편의없이 추정할 수가 

있다. 실험계획에 의하여 개개의 가임인구들을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배정할 경우에는 확률의 원리에 의하여 양 집단간의 관찰 가능

한 요소뿐만 아니라 관찰 불가능한 요소까지 같은 기대치를 갖게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편의는 0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에 실시

한「2007년도 전국출산동향조사」는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

임여성인구 중 2007년도 출산여성은 실험집단(experimental group)에 배정

되었고, 비출산여성은 통제집단(control group)에 배정되었는데, 앞서 모형

의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것이다.  

  (1)~(4)은 출산변수 또는 출산선행변수 각각에 대한 회귀모형이다. 이외

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책변수가 출산선행변수를 매개로 출산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수간에 인과적인 흐름

의 순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로모형(path 

model)이 적합하다. 경로모형의 기본가정으로는 독립변수들간에 인과적인 

흐름의 순서가 있고, 인과적 흐름이 일방적이어야 하며, 폐쇄적인 인과구

조를 가진다. 이외에 경로모형은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가정을 충족시켜

야 한다(김두섭‧강남준, 2000). 첫째, 경로설정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둘

째, 변수들간에 측정오차가 없어야 한다. 셋째, 변수들간의 관계가 선형이

고 가법적(additive)이다. 넷째, 모든 변수들이 등간척도로 측정된다. 다섯

째, 독립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시로 정책변수 X1과 

출산선행변수 X2간의 경로계수 P12의 값은 X1을 X2에 회귀시켰을 때 추정

되는 회귀식에서 X2의 표준화회귀계수 
로 상관계수 r12와 같다. 

  (5)   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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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정책변수가 출산선행변수를 통해 출산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출산선행변수를 통하지 않고 바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

과를 측정하여, 총합적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

문서적을 참조하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경로모형은 앞의 시계열적 평가모형

이나 정적횡단평가모형 및 개별자료 접근 평가모형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따른 효과성 평가시 방법론상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우선, 일부 정책의 경우 그 효과를 바로 측정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출산행태의 조정에 있어서의 장기적이고 

가변적인 지체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중 가치관 관련 학교교육을 들 수 있다. 2006년부터 본격화된 

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가치관에 대한 학교교육의 대상이 학생들로

서, 향후 이들의 출산행태가 교육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장기적 형태(longitudinal form)의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이 효과가 장기적인 시차(time-lag)를 두

고 나타나는 정책이 아니더라도, 출산이 가지는 내재적인 속성으로 인하

여 대부분 정책들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정책의 속성에 따라서도 관찰단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보조금제도의 경우 보

육시설에 직접 제공하는 전달체계로 인하여 자녀양육가정의 체감도가 낮

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이나 가구를 측정단위로 설정하는 분석결과가 자

칫 왜곡될 소지가 있다. 

〈표 6-4〉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모형 

자료특성 출산변수에 대한 모형 출산선행변수 포함 모형

시계열적 자료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횡단면적 자료 정적횡단분석 경로분석

개별자료(microdata)
다중회귀분석 또는 로지스틱 

분석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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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모형 시뮬레이션

  앞서 제시한 각 모형에 대한 적용가능성(feasibil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실시한 

효과성 평가 결과는 단지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불과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된 이유로는 첫째, 저출산정책들을 시행한지 불과 2년에 불과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정

책 지속 기간이 짧아 정책실적을 측정한 자료의 생산기간도 아주 짧아 그 

결과의 신뢰성 내지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선성

(collinearity)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과 상호

작용을 하여 통제가 불가피한 독립변수들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다

소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은 이용가능한 자료의 

종류나 기간 등에 따라 구축된 보다 단순화된 모형으로서, 앞서 논리모형

에서 제시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모두 입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와 같은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시계열적 자료 적용 모형 시뮬레이션

  시계열적 자료를 이용한 효과성 평가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모형에서 출산 변화에 대한 변수로서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TFR), 둘째아 

이상 비율(SEC), 셋째아 이상 비율(THR), 첫째아-둘째아간 출산간격(BI12), 

둘째아-셋째아간의 출산간격(BI23) 등이 될 수 있다. 이들 종속변수에 대한 

가설은 정책의 영향이 합계출산율, 둘째아 이상 비율 및 셋째아 이상 비율

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첫째아-둘째아 간격과 둘째아-셋째아 

간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정책들은 시계열적 자료

가 유용한 육아서비스이용률(5세 이하 아동 중 육아서비스 이용아동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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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5세 이하 아동 10만명당 국공립보육

시설 수, FAC)이 포함된다. 한편, 통제변수들로는 여성초혼연령(FAM), 주

출산연령층취업률(EMP), GDP성장률(GDP)이 모형에 포함된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모형은 개별 정책별로 구축하고, 마지막 모형은 모

든 정책변수들을 동시에 포함하도록 구축하였다(표 6-5). 이들 모든 모형

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정책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 정책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모형에서도 개별모형에서 나타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 정책 간 상호

작용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6-5〉저출산정책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적 회귀모형 예시 

변수 모형1(β) 모형2(β) 모형3(β)

여성초혼연령(AFM) -1.696** -0.872 -1.502 

주출산여성취업율(EMP) 0.143 0.306 0.179 

GDP성장률(GDP) 0.045 0.038 0.043 

육아서비스이용률(CAR) 0.637 0.573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FAC) -0.355 -0.168 

Adj  (Pr>F) 88.8*** 88.1*** 88.0***

사례수(N) 18 18 18

 † p<0.1, * p<0.05, ** p<0.01, *** p<0.001

주: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기간(t)은 1990~2007년이며, 각 변수별로는 여성초혼연령(t), 주

출산여성취업율(t), GDP성장률(t-1), 육아서비스이용률(t-3),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

(t-3) 등임.  

  다음으로 정책들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초혼연

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간격 감소가 반드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늦게 결혼한 만큼 

빨리 출산을 완료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출산간격이 줄어들면 그만큼 추가 출산의 속도가 

빨라져 일정한 가임기간에 더 많은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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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저출산정책의 출산간격(첫째-둘째)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적 회귀모형 예시

변수 모형1(β) 모형2(β) 모형3(β)

여성초혼연령(AFM) -2.296
† -1.034 -1.113 

주출산여성취업율(EMP) 1.202†   1.443*   1.427* 

GDP성장률(GDP) -0.084 -0.098 -0.098 

육아서비스이용율(CAR) 0.459  0.071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FAC) -1.054 -1.031 

Adj  (Pr>F) 53.8
** 56.9** 53.3*

사례수(N) 18 18 18

 † p<0.1, * p<0.05, ** p<0.01, *** p<0.001

주: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기간(t)은 1990~2007년이며, 각 변수별로는 여성초혼연령(t), 주

출산여성취업율(t), GDP성장률(t-1), 육아서비스이용률(t-3),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

(t-3) 등임.  

  우선 첫째아와 둘째아간의 출산간격에 일부 정책들이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표 6-6). 정책별 개별모형에서 육아서비스이용율, 아동대비

국공립보육시설수 각각이 첫째아-둘째아 출산간격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

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책이 둘째아와 셋째아간의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성은 앞서의 

첫째아-둘째아간 출산간격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육아서비스이용율이 둘째아와 셋째아간의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성

은 통계적(p<0.001 수준)으로 유의미하며, 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표 6-7). 

육아서비스 지원이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추가 출산 결정을 용이하게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는 둘째아와 

셋째아간의 출산간격을 줄이는 데에는 통계적(p<0.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셋째아 이상의 고순위 

출산은 인프라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적인 허용성에 의해 더 큰 영향

을 받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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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저출산정책의 출산간격(둘째-셋째)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적 회귀모형예시

변수 모형1(β) 모형2(β) 모형3(β)

여성초혼연령(AFM)  2.579**   -3.364**  0.734 

주출산여성취업율(EMP)  1.105* -0.066   0.755† 

GDP성장률(GDP) -0.081 -0.032 -0.060 

육아서비스이용율(CAR)   -4.331***   -3.728***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FAC)  2.820*  1.607* 

Adj  (Pr>F)    77.2***   50.0*  83.4

사례수(N)    18    18   18

 † p<0.1, * p<0.05, ** p<0.01, *** p<0.001

주: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기간(t)은 1990~2007년이며, 각 변수별로는 여성초혼연령(t), 주

출산여성취업율(t), GDP성장률(t-1), 육아서비스이용률(t-3),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

(t-3) 등임.  

  이제부터는 정책변수들이 출산아 구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출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종속변수로서 둘째아 이상 비율(SEC) 또는 셋째아 이상 비율

(THR)이 높아질수록 시간효과(time effect)가 존재할지라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 정책별 모형의 결과(표 6-8, 표 6-9), 육아

서비스이용율은 둘째아 이상 비율이나 셋째아 이상 비율 모두에 부적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육아서비스는 완전 공보육·교육 체계

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시 일정 부분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결국 육아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지 

않아 추가출산 이행이 다소 어려워 질 수 있다. 반면, 아동대비국공립보육

시설수는 둘째아 이상 비율 및 셋째아 이상 비율 모두에 정적인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에 비하여 비용부담

이 적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접근성을 높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을 줄

여 결과적으로 출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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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저출산정책의 둘째아 이상 비율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적 회귀모형 예시

변수 모형1(β) 모형2(β) 모형3(β)

여성초혼연령(AFM)  4.600
**  -3.494* 0.921 

주출산여성취업율(EMP) 0.728 -0.855 0.029 

GDP성장률(GDP) 0.153  0.224 0.194 

육아서비스수혜율(CAR) -5.220**  -4.017***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FAC)   4.511**  3.204** 

Adj  (Pr>F)   50.7
**   40.0*   78.7***

사례수(N)   18    18  18

 † p<0.1, * p<0.05, ** p<0.01, *** p<0.001

주: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기간(t)은 1990~2007년이며, 각 변수별로는 여성초혼연령(t), 주

출산여성취업율(t), GDP성장률(t-1), 육아서비스이용률(t-3),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

(t-3) 등임.  

〈표 6-9〉저출산정책의 셋째아 이상 비율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적 회귀모형 예시

변수 모형1(β) 모형2(β) 모형3(β)

여성초혼연령(AFM)   3.048
**   -1.164†  0.809 

주출산여성취업율(EMP)  0.289 -0.532 -0.137 

GDP성장률(GDP) -0.055 -0.017 -0.031 

육아서비스수혜율(CAR)  -2.527**  -1.795**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FAC)   2.535**  1.950** 

Adj  (Pr>F)    80.5
***     83.4***    90.8***

사례수(N)   18    18    18

 † p<0.1, * p<0.05, ** p<0.01, *** p<0.001

주: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기간(t)은 1990~2007년이며, 각 변수별로는 여성초혼연령(t), 주

출산여성취업율(t), GDP성장률(t-1), 육아서비스이용률(t-3), 아동대비국공립보육시설수

(t-3) 등임.  

  2. 정적횡단면 모형 시뮬레이션

  여기에서는 정적횡단면적(static cross-sectional) 분석기법을 적용한 모형

을 실제 자료에 적용한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표 6-10). 동 모형에서 분

석단위는 16개 시도이며, 종속변수(합계출산율)와 정책을 포함한 독립변수

에 대한 관측치로는 2007년도 실측치와 2005~2007년간 변화율을 각각 적

용하였다. 독립변수들은 정책변수와 통제변수로 구성되는데, 정책변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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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유용한 육아지원시설확충률, 국공립보육시설이용률 및 차등보육료

지원아동수가 포함된다. 통제변수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출산율 

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여성초혼연령(WAFM), 여성경제활동참가율

(WEMP), 여성대학진학률(WEDU),34) 지역계정(지역소득수준 개념으로 활

용 가능, GRDP)이 포함된다.    

〈표 6-10〉저출산정책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효과성: 정적횡단면적 회귀모형

모형1(β) 모형2(β) 모형3(β) 모형4(β)

2007년 기준

WEMP  0.836* 0.917† 0.793†  0.918†

WAFM  1.095* 0.840† 0.793† 1.164* 

GRDP   0.159  0.136  0.203   0.180 

WEDU   0.185  0.192  0.238   0.140 

CAR -0.489† -0.532† 

USE  -0.168  -0.096 

REC  0.041   0.134 

Adj     40.9    14.9   13.5    30.5

F Value   3.01
†    1.53   1.47    1.92

2005-07 변화율

WEMP  0.453**  0.514** 0.461** 0.545** 

WAFM -1.114***  -1.200*** -1.125*** -1.281*** 

GRDP 0.380*  0.319† 0.584** 0.482* 

WEDU   0.263  0.303† 0.288† 0.357* 

CAR  -0.125  -0.098 

USE   0.241   0.251 

REC -0.243†  -0.202 

Adj     83.3    83.8    86.5    87.3

F Value   15.9***   16.5***    20.3***   15.7***

 † p<0.1, * p<0.05, ** p<0.01, *** p<0.001

주: WEMP(여성경제활동참가율), WAFM(여성초혼연령), GRDP(지역계정), WEDU(여성대학

진학률), CAR(보육서비스), USE(육아지원율), REC(차등보육료지원액)

34) 동 지표는 바로 출산율과 연계가 되지는 않으나 지역의 일반적인 교육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로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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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실측치를 적용한 개별모형과 통합모형 공히 통계적 유의성

(p<0.05 수준)이 없고, 각 정책변수 역시 지역간 합계출산율 차이를 설명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에 2005년과 2007

년간에 변화율을 적용한 모형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각 정책변수의 변화가 지역간 합계출산율 변화의 차이를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정책이 실시

된 이래 기간이 짧아 이러한 정적횡단면적 모형이 지역간 합계출산율 차

이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적횡

단면적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나 지역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분석단위를 시도

(광역자치단체) 대신 시군구(기초자치단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별자료 적용 모형 시뮬레이션

 「2007년 전국출산동향조사」의 개별자료를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모형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첫째아에서 둘째아로 출

산을 이행하는데 정책들이 미친 효과성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표 

6-11). 정책들 모두를 동시에 포함한 통합모형 결과, 모자건강지원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둘째아 추가출산 이행에 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 정책별 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로는 모자건강지원정책과 보

육비‧교육비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첫째아에서 둘째아로 출산 

이행에 통계적(p<0.05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모형과 개별모형에서 공히 세제지원정책과 보육‧교육시설확충정책

이 둘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세제혜택지원정책과 보육‧교육시설확충정책은 가구에서 체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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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낮아, 추가 출산 이행을 결정하는데 큰 작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통합모형에서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효과성은 유의

미하지 않았으나, 개별모형에서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통합모형에서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효과가 보육교육시설확충 등의 

다른 정책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11〉저출산정책의 출산이행(첫째→둘째)에 대한 효과성: 개별자료 로지스틱모형

변수
모형

b(S.E.)

모형

b(S.E.)

모형

b(S.E.)

모형

b(S.E.)

모형

b(S.E.)

모형

b(S.E.)

상수 1.60(0.99)
** 2.20(0.97)* 2.14(0.97)*  -0.07(1.45)  0.99(1.02)  -1.41(1.58) 

연령 0.01(0.03) 0.01(0.03)  0.01(0.03)  0.08(0.05)  0.01(0.03)  0.09(0.05) 

학력_대학이상 0.24(0.20) 0.22(0.20)  0.19(0.20)  0.31(0.33)  0.24(0.21)  0.33(0.34) 

결혼기간 -0.15(0.04)*** -0.16(0.04)*** -0.16(0.04)*** -0.13(0.06)* -0.13(0.04)** -0.13(0.06)* 

거주지_농촌 0.22(0.29) 0.26(0.29)  0.24(0.29)  0.34(0.37)  0.21(0.29)  0.36(0.39) 

소득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직업

 고위신 -1.09(0.21)*** -1.08(0.21)*** -1.10(0.21)***  -1.91(0.34)***  -0.93(0.22)***  -1.60(0.36)*** 

 저위신 -1.33(0.37)*** -1.24(0.36)** -1.22(0.36)** -1.72(0.52)** -1.25(0.38)** -1.72(0.55) 

보육 교육비지원 0.61(0.20)** -0.02(0.32) 

세제혜택제공 -0.19(0.19) -0.52(0.31) 

보육·교육시설확충  0.06(0.20) 0.26(0.33) 

일-가정양립지원  0.67(0.31)* 0.66(0.33)* 

모자건강지원 1.23(0.19)*** 1.19(0.29)*** 

사례수(d.f.) 815(8) 815(8) 815(8) 815(8) 815(8) 815(12)

-2LL 754.5 762.4 763.5 354.3 721.3 332.5

X2 94.3***  85.7 84.6*** 60.4*** 127.5*** 81.5***

  * p<0.05, ** p<0.01, *** p<0.001

주: 준거집단은 고졸미만(학력), 도시(거주지), 무직(직업) 

  동일한 방법으로 각 정책이 2007년도 둘째아에서 셋째아로 추가출산을 

이행하는데 미치는 효과성을 검토하기로 한다(표 6-12). 정책 모두를 동시

에 포함한 통합모형의 결과, 보육‧교육비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모자건강지원정책 순으로 셋째아 출산 이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과 모자건강지원정책의 경우 개별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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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데 비해, 통합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도나 영향력 

모두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나타났다. 앞서 둘째아 출산 이행에 대한 분석 

결과와 차이점은 정책 간 영향력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 자녀를 둔 

여성들이 둘째아 출산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모자건강지원과 일-가정양립

지원을 보다 중요시 여겼다면, 두 자녀를 둔 여성들은 셋째아 출산 이행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육‧교육비지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제지원정책과 보육‧교육시설확충정책은 셋째아 출산 이행에도 통

계적(p<0.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셋째아의 고순위 출산 이행에는 자녀양육비용 부

담 경감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표 6-12〉저출산정책의 출산이행(둘째→셋째)에 대한 효과성: 개별자료 로지스틱모형

변수
모형3

b(S.E.)

모형3

b(S.E.)

모형3

b(S.E.)

모형3

b(S.E.)

모형3

b(S.E.)

모형3

b(S.E.)

상수항 0.47(0.68) 1.66(0.64)
* 1.64(0.64)* -0.17(1.64) 1.37(0.65)* -2.24(1.81) 

연령 -0.01(0.02) -0.01(0.02) -0.01(0.02) 0.08(0.06) -0.02(0.02)  0.10(0.06) 

학력_대학이상 -0.14(0.16) -0.13(0.16) -0.15(0.16) 0.28(0.30) -0.18(0.16)  0.27(0.33) 

결혼기간 -0.06(0.03)* -0.08(0.03)** -0.08(0.03)** -0.11(0.05)* -0.07(0.03)** -0.10(0.06) 

거주지_농촌 -0.10(0.21) -0.09(0.20) -0.08(0.20) -0.13(0.38) -0.15(0.20) -0.11(0.42) 

소득 0.00(0.00) 0.00(0.00)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직업

 고위신  -0.84(0.22)*** -0.70(0.21)** -0.70(0.21)** -2.32(0.36)*** -0.68(0.21)** -2.19(0.38)*** 

 저위신 -0.64(0.25)* -0.55(0.25)* -0.50(0.25)* -1.57(0.37)*** -0.52(0.25)* -1.63(0.41)*** 

보육 교육비지원 1.19(0.16)
***

   1.53(0.31)
***

 

세제혜택제공 -0.21(0.15) 0.06(0.31) 

보육·교육시설확충 -0.11(0.16) -0.56(0.32) 

일-가정양립지원 1.23(0.34)*** 0.85(0.38)* 

모자건강지원 0.53(0.15)*** 0.77(0.30)* 

사례수(d.f.) 917(8) 917(8) 917(8) 917(8) 917(8) 917(12)

-2 LL 1005.9 1059.2 1060.9 337.3 1052.8 296.2

X2 119.0*** 59.4*** 57.7*** 80.0*** 70.6*** 115.4***

  

* p<0.05, ** p<0.01, *** p<0.001

주: 준거집단은 고졸미만(학력), 도시(거주지), 무직(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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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접효과 측정 모형 시뮬레이션 

  지금까지는 저출산정책들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정책의 순수 효과성을 측

정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책들은 출

산력 변화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

책들은 정책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로는 매개적인 요인들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 의도된 목표

를 달성하기도 한다. 예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나 홍보 정책은 우선적으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

로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논리모형 설정시 각 

정책이 출산력 변화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정책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와 함께 다른 선행적인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가지는 효과를 측정하는 모

형 즉, 경로모형(path analysis)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자 한다. 경

로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시계열적 자료와 개별자료를 활용하는 두 가

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시계열적 자료 활용 사례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논의의 편의성과 자료의 한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

책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자녀양육의 사회적 및 경제적 책임 

영역에 속한 보육교육비지원정책만을 다루었으며, 정책 결과의 관측치로

는 육아서비스이용률을 적용하였다. 출산력에 대한 관측치는 합계출산율

과 출산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이용 자료의 기간은 1990~2007년이다. 

  앞서 효과성 논리모형에서 육아서비스이용률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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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경제적 및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과적으로 추가출산의향을 

높여 그로 인하여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

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육아서비

스이용률의 직접적인 효과는 -1.30으로 통계적(p<.001)으로 유의미하나 부

적인 방향을 나타낸다(그림 6-10). 현실적으로 육아서비스이용률 산정에서 

분자로 이용되는 육아서비스 이용자는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수혜자(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비수혜자까지도 약 70:30 비율로 모두 포함되어 있

다. 보육교육비지원정책 수혜자의 경우에도 모두 해당 비용 전액을 정부

로부터 보조받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 정책이 2005년부터 시행된 관계로 

이전 자료에는 수혜자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

녀양육가정이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할 경우에는 극히 일부 계층

(완전무상 지원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보육서비스이용률 상승은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

담의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 공보육교육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서비스이용률과 합계출산율 간에 부적인 관계를 보일 수 있

다.35)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지속기간이 짧은 현재로서는 출산율에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이론적 고찰 결과 등에 의해 도출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논리모

형에 의하면,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해 출

산력 변화에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계출산율로 측

정된 출산력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육아서비스이용률이 여성경

제활동참가율을 통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39로 정적

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서비스 수혜정도는 취

35) 한편,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자녀 1인당 자원 배분이 커져(양육비용 증가를 의

미) 과거보다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러한 역인과성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가정들이 보육교육시설을 보편적으로 할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다자녀 출산과는 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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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모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여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육아서비스이용률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총효

과는 -0.91로 부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부적 효과가 

간접적인 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더 크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보육교육

서비스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출산력 증가

에 대한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0〕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출산력(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CAR → EMP 0.97 - 0.97

EMP → TFR 0.41 - 0.41

CAR → TFR -1.30 0.39 -0.91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육아서비스이용률이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간격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살펴본 결과(그림 6-11),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간격에 대한 육아서

비스이용율의 직접적인 효과는 -1.30으로 통계적(p<.05)으로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나타낸다.36) 만혼화 경향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둘째아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보육서비스 이용을 통해 첫째아 육아 

부담이 경감되어 짧은 터울로 둘째아를 출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6) 육아서비스이용률과 합계출산율간의 공선성이 제거되지 않아 경로계수가 불안정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이하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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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서비스이용률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매개로 하여 첫째아-둘째아  

출산간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9로 정적으로 보인다. 보육교육서비스 이

용은 상대적으로 여성을 자녀양육에 대하여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들의 노

동시장참여를 용이하게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추가출산 결정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출산간격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아서비스

이용률이 첫째아-둘째아 출산간격에 미치는 총효과는 -0.65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부적 효과가 간접적인 정적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이들의 첫째아-둘째아 간격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으로는 첫째아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둘째아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이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 높이고 동시에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모의 

일-가정양립 정책들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11〕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출산력(첫째아와 둘째아간 출산간격) 변화

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CAR → EMP 0.97 - 0.97

EMP → BI12 0.93 - 0.93

CAR → BI12 -1.55 0.90 -0.6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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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육아서비스이용률이 둘째아-셋째아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그림 6-12), 앞서 첫째아-둘째아 출산간격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

타난다. 요컨대,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은 둘째아 출산 이후 보다 짧은 터울

로 셋째아 출산을 이행케 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킴으로서 나타나는 부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큰 것이다. 둘째아를 

출산한 취업여성들의 셋째아 출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참여와 

육아를 양립시키는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12〕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출산력(둘째아와 셋째아간 출산간격) 변화

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CAR → EMP 0.97 - 0.97

EMP → BI23 1.03 - 1.03

CAR → BI23 -1.68 1.00 -0.68

  * p<0.05, ** p<0.01, *** p<0.001.

나. 개별자료(micro data) 활용 사례 

  본 시뮬레이션에서는「2007년 전국 출산동향조사」결과로서 개별자료를 

활용하였다. 경로모형에서 저출산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지원, 다자녀추가

공제, 보육·교육시설 확충,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자녀양육의 사회적 및 경제적 책임 영역과 일-가정 양립환경조성 영역

에 속한 정책들을 다루었다. 분석 대상은 30~34세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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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25~29세 여성의 경우 아직 출산이 진행 중인 계층(censoring 

effect)으로 개인의 출산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35~39세 여

성의 경우에는 이미 출산이 완료(단산)되어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책

의 효과가 개인의 출산력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출산

력에 대한 관측치는 총출생아수(CEB: children-ever born)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6-13), 보육·교육비지원이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

는 직접적인 효과는 0.39로 정적 효과(p<.001)를 보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이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이 여성의 취업여부를 매개

로 하여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정

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육아관련 비용부

담이 감소하게 되면서 모의 경제활동참가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추가 출산에 대한 여성의 심리적 및 경제적 가능성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총출산자녀수에 대한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총효

과는 0.41로 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6-13〕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출산력(총출산자녀수) 변화에 대한 효과성: 

개별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CCS → EMP -0.08 - -0.08

EMP → CEB -0.23 - -0.23

CCS → CEB 0.39 0.02 0.4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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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6-14), 총 출산자녀수에 대한 소득공제의 직접적

인 효과는 0.11(p<.01)로 정적으로 나타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는 자녀양육비용의 지출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자녀출산 결정에 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공제가 모의 취업여부를 매개로 하

여 총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부적으로 기여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직접적인 경제지원정책에 비

하여 심리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삼식 외, 

2008). 따라서 소득공제의 수혜에도 불구하고 모의 취업은 지속될 가능성

이 크며, 결과적으로 추가 출산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총출산자녀수에 대한 소득공제의 총효과는 0.09로 정

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효과가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부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림 6-14〕소득공제의 출산력(총 출산자녀수) 변화에 대한 효과성: 개별자

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TAR → EMP 0.09 - 0.09

EMP → CEB -0.26 - -0.26

TAR → CEB 0.11 -0.02 0.09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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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논리모형에서 보육·유아교육시설확충‧서비스증대는 돌봄노동의 사

회화를 가능케 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과적으로 추가 

출산을 용이하게 한다고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러한 논리모형

을 지지해주고 있다(그림 6-15). 보육·유아교육시설확충‧서비스증대가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20(p<.001)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물리

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동 정책이 모의 취업여부를 매개로 하여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무시할 수준이다. 한국사회에서 보육교육인프라는 모

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여성경제활동에 미치

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육·유아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증대는 다른 요인들의 매개적인 역할을 통하지 않고 보다 직접적

으로 출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6-15〕보육·유아교육시설 확충의 출산력(총 출산자녀수) 변화에 대한 

효과성: 개별 자료 활용 시뮬레이션 결과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FSP → EMP 0.01 - 0.01

EMP → CEB -0.26 - -0.26

FSP → CEB 0.20 -0.00 0.2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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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논리모형에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출산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6-16),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총출산자

녀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0.08(p<.10)로 미약하게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지

원정책이 모의 취업여부를 매개로 하여 총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0.11로 부적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총출산

자녀수에 미치는 총효과는 -0.03으로 논리모형과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사

회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을 시행한 것이 비교적 최근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불안정성(예로 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

로여성 배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변인들

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가정양립지원정책과 여성취업 및 

출산력간의 인과관계가 명료화 되지 않은 결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6-16〕일-가정양립지원의 출산력(총 출산자녀수) 변화에 대한 효과성: 

개별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COM → EMP 0.40 - 0.40

EMP → CEB -0.29 - -0.29

COM→ CEB 0.08 -0.11 -0.03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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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주요 정책들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성을 측정하는 모형들에 가

구소득을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6-17]에 제시되어 

있다(개별정책별 모형 그림은 생략). 대부분 모형에서 정책들이 가구소득

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총출산자녀수 변이(variation)에 가지는 간접효과는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

별출산력의 크기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37) 따라서 

가구소득을 모형에 추가한 후에도 모형에 모함한 변인들간의 경로계수(또

는 인과관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림 6-17〕저출산정책의 출산력(총 출산자녀수) 변화에 대한 효과성(가구소

득 추가시): 개별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정책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가구소득에 

의한)
총효과

보육·교육비지원 0.40 0.02(0.00) 0.42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 0.11 -0.02(0.00) 0.09

보육·교육시설 확충 0.20 -0.00(0.00) 0.20

일-가정 양립지원 0.08 -0.12(0.00) -0.04

  * p<0.05, ** p<0.01, *** p<0.001.

37) 실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출산력이 W(출산율이 빈곤층에 낮으나 저

소득층에서 다소 높고, 다시 중산층에서 낮고, 고소득층에서 다소 높은)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이러한 소득계층간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이삼식 

외, 2005; 김태헌 외, 20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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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결

  정책, 출산력지표 및 출산선행변인 간의 효과성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논리모형은 세부정책영역별 또는 개별정책별로 개발되었다. 구체적

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에 속한 자녀양육가정의 경제

적‧사회적 부담 경감 정책들은 자녀지출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임으로

써 출산력에 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 확대는 자

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 모의 경제활동참가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이

를 통해 모의 추가 출산에 대한 심리적 및 경제적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

으로 출산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취업모는 경

제적 지원을 통해 돌봄노동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

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들 여성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일-가정 양립 등의 여

건에 따라 출산력 변화에 대해 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적인 효과도 가

질 수 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들은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직접적으로 출산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간접적으

로 일-가정 양립이 용이해져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

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들은 직접적으

로 보건의료적인 비용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여성생식보건 및 태아건강 증진, 임신소모율(태아이

상율) 감소, 임신성공률(출산성공율) 제고의 보건의료적인 효과성을 가져 

출산력 변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에 속한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의 정책들은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전일제)을 높여 출산력에 긍정적인 효

과를 가질 것이다.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의 정책들은 가

치관(자녀관, 가족관, 양성평등관)을 변화시켜 이상자녀수 증가와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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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참여율 제고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출산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들은 정

책 측정 자료의 속성에 따라 거시적인 평가모형과 미시적인 평가모형으로 

구분된다. 거시적인 평가모형으로는 우선 출산력변수나 출산선행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특정 정책과 통제변수들이 포함되는 중다회귀모형을 제

시하였다. 한편, 수행기간이 매우 짧아 충분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저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정적횡단면적 회귀모형과 개별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적횡단모형의 관찰단위로는 광역자치단체(시도)

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설정할 수 있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책변수

가 출산선행변수를 매개로 출산력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해 경로모형을 제시하였다. 경로모형은 시계열적 접근, 정적횡단면적 접

근, 개별자료 접근 등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들 모형들에 실제 자료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6-13>에 종

합하여 제시되어 있다.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효과성 평가결과

는 논리모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된 이유들로는 크게 네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저출산정책들을 시행한지 불과 2년에 불과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정

책 지속 기간이 짧아 정책실적을 측정한 자료의 생산기간도 아주 짧아 그 

결과의 신뢰성 내지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선성

(collinearity)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과 상호

작용을 하여 통제가 불가피한 독립변수들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다

소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적용된 자료들이 

실험설계에 의하지 않아 저출산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

다. 즉, 동일한 개인이 동일한 시점에 만약 특정한 개별정책의 수혜를 받

지 않았다면 유지되는 출산행태를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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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논리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직접/
간접(매개)

회귀모형 경로모형

시계열
정적
횡단

개별
자료

시계열
개별
자료

TFR
BI12/
BI23

2아+/ 
3아+
비율

2007/
05-07

1→2/
2→3
이행

TFR
직접/
간접

BI12
직접/
간접

BI23
직접/
간접

CEB
직접/
간접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
회적 부담 경감

+/
±경활±

 - 육아서비스이용률 +
+/
-***

-
***

/
-***

-/
-

-***/
+***

경활+

-*/
+***
경활+

-*/
+***
경활+

 - 육아지원율
-/
+

 -차등보육료지원액
+/
-

-/
+***

+
***

/
-
*
경활-

***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

+경활±
-/
+

+***/
+**경활-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경활±

 -/
-

+***/
+경활-**

*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
+*

+**/
+**

  이와 같은 이용 자료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각 

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

료의 속성 등에 따라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 생성에 보다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정책 각각

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내지 자료를 개발하여 장

기적으로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survey)를 실험설계법 등에 의거하여 특별히 고안하여야 할 것

이다.

〈표 6-13〉논리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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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논리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계속)

정책영역

논리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직접/
간접(매개)

회귀모형 경로모형

시계열
정적
횡단

개별
자료

시계열
개별
자료

TFR
BI12/
BI23

2아+/ 
3아+
비율

2007/
05-07

1→2/
2→3
이행

TFR
직접/
간접

BI12
직접/
간접

BI23
직접/
간접

CEB
직접/
간접

임신․출산 지원 확대
+/

+생식‧태
아건강+

+***/
+*

-모성영유아건강관리체계화 +

-산모도우미 지원
+/

-임신소모+

-불임부부 지원
+/

+임신‧출
산성공+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
화 조성 영역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

+경활±
+*/
+*

+/
+***경
활-***

  -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
+기업수용

+경활+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
화 조성

+가치관
+이상자녀
수/남성육
육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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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2006～2010)을 시행하여 5년의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분야에 18.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2006년부터 본

격화됨으로써 그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경과기간이 너무 짧다는 한계성

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정책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그리

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해 지대한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

전적인 작업으로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문헌 연구와 해외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저출산정책의 구조와 현황 

분석하였고, 출산력 지표체계를 검토하였다, OECD국가들 간 저출산정책 

국제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일부 저출산정책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 사전적인 작업들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저출산정책 효과

성 평가의 개념은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

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효과성 평가의 기본원칙과 방

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최종결과물에 관한 효과성 평가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충분한 기간 동

안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온 정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둘째, 저출산정

책의 효과성 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산출을 통하여 의도했던 긍정적인 

변화에 관심을 두어 그 변화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셋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은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 모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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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서는 특정 평가대상 정책 이외의 정

책들이나 사회경제적 여건들의 영향을 통제한다. 다섯째, 정책과 출산력 

변화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평가설계를 통한 실험설계접근법을 

적용한다. 보다 정확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진실험접근법이 바람직하

나, 비용이나 시간 및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수정실험접근법 등의 적

용을 모색한다. 여섯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평가의 과학성과 객

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적 방법보다 양적 방법에 중점을 둔다. 일곱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는 거시적인 자료와 미시적

인 자료(개별자료) 모두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를 개발한다.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에서 평가 대상 정책들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출산력 변화에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을 설정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의 영역에 속한 자녀양육비용 

지원(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주거 지원 등), 보육 지원(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민

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 지원(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 산

모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

화 조성의 영역에 속한 일-가정 양립 지원(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제도,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고용문화 개선 

등)과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정책(자녀가치관, 가족가치

관, 양성평등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건

전한 미래세대 육성’의 영역에 속한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  

  평가대상 범주에 속하는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1개 이상의 세부정책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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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세부정책들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성이 각각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세부정책들은 그 특성상 아주 유사하여 통합적으

로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세부정책들은 대상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책들은 개별적이든 통합적이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한 가치(값)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우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에 속한 정책들의 관측치에 대한 제안이다. 자녀양육 가정의 경

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의 소영역에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정책의 경

우 보육‧교육비지원액, 지원수혜율, 취약보육실시율, 보육서비스이용률(접

근성) 등이 관측치로 가능하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의 경우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용률), 조세‧사회보험 혜택의 경우 자녀양육관련 세제 및 

보험료 지원액 혹은 수혜율을 이용할 수 있다. 주거지원정책의 경우에는 

지원정도, 수혜율이 이용 가능하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소영역에서는 육아지원시설 

확충의 경우 국공립‧직장보육시설 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육

아지원시설 확충률, 보육비용 등이 이용 가능하다. 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

스 개선의 경우 영아육아지원시설 이용률, 민간보육시설 이용률 등이 이

용 가능하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의 경우 시간연

장형 보육아동수(수혜율), 종일제유치원 비율(수혜율) 등이 적용될 수 있

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의 소영역에서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

리 체계화의 경우 지원액, 수혜인원, 프로그램수 등이 모형에 포함될 수 

있다. 불임부부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액과 수혜율(수혜인원), 그리고 산모

도우미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기간과 수혜율(수혜인원)이 정책 관측치로 

각각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에 속한 정책들의 관측

치에 대한 제안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의 소영역 중 산전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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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여 등 지원 확대의 경우 산전후휴가 이용률, 산전후휴가 기간, 산전후

휴가 급여액, 남성휴가사용 비율 등이 관측치로 적용될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의 경우에는 육아휴직률,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기간 및 유연성, 남성육아휴직사용비율 등이 이용 가능하다.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의 경우에는 수혜액, 수혜율, 그리고 가

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의 경우에는 지원액과 교육프

로그램보급수를 적용할 수 있다.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의 

소영역에서는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강화의 경우 교육건

수와 홍보건수를, 그리고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의 경우에는 

교육건수, 상담건수, 지원액 등을 관측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정책

이 출산 변화에 효과가 있다면, 정책 시행→의식 변화→의사결정→임신→

출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변인들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력 변화에 효과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들의 효과성으로 출산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출산지표로는 합계

출산율, 총출생아수, 특정순위로의 출산이행정도, 출산간격, 연령별출산율, 

출산순위별 출생아수(구성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은 일정 순서를 가지고 선행적으로 매개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책별 선행변수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 중 자녀양육가정의 경제

적‧사회적 부담 경감 정책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출산선행변

인들로는 여성취업률, 여성경력단절비율, 여성복직률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들의 경우에는 여성경력

단절비율, 복직률, 취업률, 여성전일제고용비율, 시간제고용비율 등이 제시

될 수 있다. 그리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들의 출산선행변인

들로는 임신소모율, 이상아수(율), 불임시술 후 임신 및 출산 수, 임신성공

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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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에 속한 정책들이 영향

을 미치는 출산선행변수들의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 환

경 조성에 관한 정책들의 출산선행변인들로는 여성경력단절비율, 남성자

녀양육참여율, 취업률, 여성전일제고용비율 및 시간제고용비율, 복직률, 복

직소요기간, 가족친화지수, 기업의 인식 변화 및 정책수용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들의 출산선

행변인들로는 이상(희망)자녀수, 남성자녀양육참여율, 가치관(자녀관, 가족

관, 양성평등관) 변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책들이 출산선행변수 또는 출산력에 미치는 순효과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정책 이외에 변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적 통제변수로 

연령, 결혼시기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통제변수들로는 거주지, 교육수

준, 자가 여부 등 그리고 경제적 통제변수들로는 소득수준, 경제활동, 직

업, 종사상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의 시작과 효과성이 나타나는 시간 

등을 고려하기 위해 거시적으로 정책시작연도를 그리고 미시적으로 정책

수혜연도를 시간변인들로 포함할 것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인들 즉, 정책, 출산력지표 및 출산선행변인 

간의 효과성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세부정책영역별 또는 개별정책

별로 논리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

화 영역에 속한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정책들은 자녀

지출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임으로써 출산력에 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

이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 확대는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 모의 경제

활동참가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모의 추가 출산에 대한 심리

적 및 경제적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출산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취업모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돌봄노동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

가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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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것은 일-가정 양립 등의 여건에 따라 출산력 변화에 대해 정적인 효

과뿐만 아니라 부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들은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직접적으로 출산력에 긍

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간접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용이해져 여성경제활

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여성생식보건 및 태아

건강 증진, 임신소모율(태아이상율) 감소, 임신성공률(출산성공율) 제고의 

보건의료적인 효과성을 가져 출산력 변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에 속한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의 정책들은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전일제)을 높여 출산력에 긍정적인 효

과를 가질 것이다.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의 정책들은 가

치관(자녀관, 가족관, 양성평등관)을 변화시켜 이상자녀수 증가와 남성자

녀양육참여율 제고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출산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

질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

책 측정 자료의 속성에 따라 거시적인 평가모형과 미시적인 평가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거시적인 평가모형으로는 우선 출산력변수나 출산선

행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특정 정책과 통제변수들이 포함되는 중다회귀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행기간이 매우 짧아 충분한 시계열 자료를 확

보할 수 없는 저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정적횡단면적 회귀모형과 개별자료

를 이용한 회귀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적횡단모형의 관찰단위로는 광역자

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설정할 수 있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책변수가 출산선행변수를 매개로 출산력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 경로모형을 제시하였다. 경로모형은 시계열적 접근, 정

적횡단면적 접근, 개별자료 접근 등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모형평가에 관한 연구180

  이들 모형들에 실제 자료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효과성 평가결

과는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논리모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

는다. 주된 이유들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저출산정책

들을 시행한지 불과 2년에 불과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 지속 기간이 짧아 정책실적을 측

정한 자료의 생산기간도 아주 짧아 그 결과의 신뢰성 내지 대표성에 의문

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선성(collinearity)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과 상호작용을 하여 통제가 불가피한 독립변수

들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적용된 자료들이 실험설계에 의하지 않아 저출산정책의 효

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즉, 동일한 개인이 동일한 시점에 만

약 특정한 개별정책의 수혜를 받지 않았다면 유지되는 출산행태를 현실적

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용 자료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각 

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

료의 속성 등에 따라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 생성에 보다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정책 각각

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내지 자료를 개발하여 장

기적으로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survey)를 실험설계법 등에 의거하여 특별히 고안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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